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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견디어 내고 스스로 자기 보호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낸 인물

의 성장기에 대해 사회적 인정과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역경을 통해 더욱 단단한 발달

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그러나 입지전적인 성

장기를 보낸 인물들의 사례를 들춰보면 대부분 위태로운 성장발달 중에도 환경적 고난

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밑거름이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었거나, 정서적 또는 물리적

으로 이들을 보듬어 안아 줄 수 있는 안식처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

에서 공적 아동보호체계는 빈곤, 학대․폭력, 가족해체, 질병, 사건․사고 등 다양한 환경

적 요인들로 인해 원가정(family of origin)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없

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건강하고 안정된 발달환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케 했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기억해 보자. 아동학대의 치명

적 여파는 미처 펼치지도 못하고 꺼져버린 가엾은 생명에게나 온갖 생채기와 잔혹한 

추억만 남게 된 그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무자비한 폭력성에 대한 비난과 피해 아

동을 지켜내지 못한 사회 전체의 죄책감으로 확장되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안겨준

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

고, 강력한 정책적 대응과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기도 한다. 그런데 몇 차례의 유사한 

경험을 겪으면서 더 이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아동학대를 비롯해 방임이나 

각종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발달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공개되면, 우

리사회 전체는 공분을 참지 못하고, 가엾은 희생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

였으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로부터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못한 채, 그 

불행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아동보호체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쟁점들을 진단해 보

고, 분절적, 파편적 아동 보호서비스의 전달과 제한된 서비스의 전문성 및 불연속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행 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는커녕, 발달위기의 상황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기능마저 위협하지 않도

록 제도적․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동 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로 거듭



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 안전보장체계는 국가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의 아동보호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발달위기 환경에 

대한 즉각적 위기대응 체계의 가동을 위해 아동 보호체계 내에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아동보호서비스의 지원에 있어 발달위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적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원가정 지원 및 보호의 원칙을 정립할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보장되는 서비

스 제공을 위해 기관간(inter-agency), 학제간(inter-disciplinary), 부처간(inter- 

government) 소통 채널의 확보와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의 공공성 정립과 국가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

군구 단위 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제고, 그리고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매

뉴얼 개발․보급을 서둘러야 한다.

본 원의 박세경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수행된 본 연구는 강혜규 연구위원, 류정희 부

연구위원, 이주연 전문연구원 그리고 노충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이상균 교수(가톨

릭대학교), 정선영 교수(인천대학교),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등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고서 검독과 귀한 의견을 전달해준 이소영 부

연구위원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아동 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관련 정

책의 추진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눠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 분들과 지방

자치단체 아동보호사업 추진 현황 파악을 위한 행정조사에 협조해준 지방 공무원들에

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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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보호권과 생존권을 존중하는 발달환경의 조성을 위해 위기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언론에 따라 급격히 달아올랐다가 근본적이고 실천적 대안 

마련이 미진한 상태에서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는 악순환 반복하고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국가책임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집행 

과정의 부처 간 연계 부족, 형식적인 서비스 연계,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

의 제약 등으로 인한 효율적 업무처리의 미흡 등이 아동보호체계의 한계로 지적됨

○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서비스 개입에서 종료까지 일관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서비스 책무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일선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와 

과중한 업무부담(인력부족)에 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아동기에 경험하는 발달위기는 성장기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

니와 성인기 이후까지 그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

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건강한 성장발달과 아동권리의 증진을 도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발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전 예방적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방치하게 될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은 물론, 발달위기의 상황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 기능마저 

위협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성장기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발달위기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

에 건강하고 안정된 발달 환경을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효과성․효
율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 목적을 두고 있음

－ 더불어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아동 이익의 최우선 보장 원칙을 국

가 아동보호체계 수립의 근간으로 하여 원가정(family of origin) 보호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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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선행연구와 행정통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아동보호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음

Ÿ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보호조치 결정의 과정과 보호체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Ÿ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하였음

Ÿ 이를 바탕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규모를 파악하고, 발달위기의 치명성과 개

입의 효과성을 고찰하였음

－ 아동중심의 관점(child-centered perspective) 정립의 중요성을 검토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원칙을 제시함 

Ÿ 아동중심의 관점 정립의 중요성

－ 주요 선행연구 및 실증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체계와 가족 보호․
지원체계 등 관련 보호체계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음

Ÿ 청소년 보호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Ÿ 가족 보호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 아동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 전환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

의하고, 이의 추진에 선행되거나 병행 검토되어야 하는 아동보호체계 개선의 

주요 중장기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Ÿ 보호대상 아동의 확대

Ÿ 아동보호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표준화(매뉴얼화)

Ÿ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 발달위기의 치명성이 개인의 생애 전반과 사회전체에 미치는 장기적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으로 정책대상을 분리하고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아동보

호서비스 전달체계는 비전문성과 비체계성, 취약한 공적 기능에 대한 지적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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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 아동의 위기 유형이나 인구학적 특성(연령, 장애여부, 가족관계 등) 및 

사업주관 부처나 정책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게이트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보

호 업무에 관한 일관된 책임 소재가 부재하고, 형식적인 서비스 연계에 따른 파

편적‧분절적 서비스, 사후관리 부재 등 게이트웨이 간 연계의뢰 체계 미흡함

－  중앙부처 아동 관련 업무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자체 단위에서는 부처별 고유사업 영역간 소통채널이 부재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3)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매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위기아동 보호에 관한 통합 정보관리 체계(DB)가 구축되지 못해 최초 보호체

계 유입 이후, 서비스의 이용 및 원가정 복귀 등 요보호아동의 보호과정 전반

에서 정보관리가 취약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위기아동의 발굴 및 신고․접수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공적 책임이 취약한 상태

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별 보호서비스의 전달로 인해 보호과정 전반의 일관성‧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적인 상황임

－ 발달위기 아동의 보호 과정에서 대상아동의 발굴 또는 신고․접수, 보호조치

의 판정 및 사후관리 등 요보호 아동 관리의 비체계성과 책임소재의 부재 

문적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

－ 원가정 분리 아동의 보호조치 및 배치 결정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시군구 단위 아동업무 담당자는 평균 7.8명이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자 

제외하면 2.8명에 불과하며, 업무의 50.9%는 사업 운영지원이 차지하고 있

어 요보호아동 업무에 필요한 상담 등 대면서비스 비중은 14.3%에 불과함

(시군구 행정조사 결과, 2014)

－ 지역아동센터,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일시보호 포함) 등 주요 보호서비

스 제공기관들의 역할 및 기능의 아동 사례별로 통합․조정과 연계가 취약함

－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며, 

기관별 고유의 보호 프로세스를 작동하고 있어 연계․협업이 미진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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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아동 분리 결정 및 보호조치의 비전문성과 제도화된 서비스 제공 기준 등

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학대·이혼·양육포기 등으로 공적 보호가 필요 경우라도 아동을 가정과 분

리하는 것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른 전문적 판단 필요한 사항임

－ 그러나 원가정 분리 결정을 비롯하여 아동보호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아동

의 욕구 및 위기도 등에 대한 사정도구 포함)이 없고, 일시보호시설 부재로 

아동 및 아동의 환경(가정 포함)에 대한 심층(현장)조사나 진단 없거나 형식

적으로 진행된 후 아동보호제도로 편입되고 있음

－ 아동의 가정 분리를 최소화하는 원가정 보호·지지체계가 미약하고, 가정분

리 후에도 원가정 복귀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체계론적 접근(systems approach)을 통해 개편 아동보호체계의 궁극의 성과로

서 ‘모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발달위기 요인의 사전적 제거

와 발달 지지․지원 환경의 촉진’하기 위한 규범적 원형(normative prototype) 

으로서 아동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을 제안함

○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비체계성, 파편적 서비스 전달과정, 불연속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에 아동안전

보장체계의 개념은 기존 유사‧중복 기능과 서비스 공급주체에 대한 조정과 통

합을 우선 고려함

－ 다만 아동안전보장체계 수립의 가치가 공유되고 합의되기 위해서는 경제

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체계의 작동 여건을 성숙시켜

야 하며, 전체 사회보장체계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강조되어야 함

Ÿ 아동보호체계가 기타 사회보장 및 보호제도와 고립된 정책 환경으로부터 독립적

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여건 하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음

Ÿ 서비스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고용, 

문화 등 전체 사회보장 하위 체계간의 지속적 상호성(reciprocity) 확보

되어야 함



요약 5

Ÿ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주체들의 비제도화되고, 비공

식적인 영역에서부터 제도화‧공식화된 영역 전반에 걸쳐 작동해야 하며, 

특히 아동 스스로도 본인의 입장과 권리를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care planning)과 상담‧치료(treatment),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함

－ 자발적, 또는 신고체계를 통해 유입된 사례 중 제도적 보호대상의 아동과 

가족을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의해 조기에 선별할 수 있어야 하며, 

－ 안전 증진(promotion), 예방(prevention), 상황처리 및 대응(response)

의 각 차원에서 최초 및 진행 단계별 확인 사정(assessment)과 진단‧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필요도가 상이하고 아동 및 그 가족의 배경과 

상황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서비스 구성 및 전달체계에서 다양성

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됨

－ 제도화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 영역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에 대한 분명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함

⧠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함

○ 원칙 1.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 국가의 아동

보호 책무성을 강화한다

○ 원칙 2. 발달위기 환경에 대한 즉각적 위기대응체계의 가동을 위하여 위기아동 

보호체계 통합창구를 마련한다. 

○ 원칙 3. 발달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와 사전 예방적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원가정 

지원 및 보호의 원칙을 정립한다.

○ 원칙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 이익이 최우선 보장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간(inter-agency), 학제간(inter-disciplinary), 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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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government) 소통 채널의 확보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 원칙 5.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의 공공성 정립과 국가책임 실

현을 위하여 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및 업무매뉴얼을 강화

한다.

⧠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안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아동안전보장체계의 구축

을 위해 4대 중장기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아동 보호대상의 확대

－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향후 정책효과의 모니터링을 위해 

발달위기 아동의 특성과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명 작업은 매우 중요함

－ 정책대상의 표적화(targeting) 과정이 미흡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성‧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반면 협의의 미시적 사건 중심으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는 개입 기회를 지나치거나, 보호 사각지대에 노출된 위기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아동안전보장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보호대상을 발달위기 유형 및 위기도 수준을 고려하여 ‘우선 보호아동’과 

‘관심․취약 아동’으로 확대․구분하고, 

－ 국가 보호책임의 시의적절한 개입과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전문성 및 책무

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함

○ 아동보호통합게이트웨이의 구축

－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 발달 위기아동의 발굴과 신고‧접수는 민간 서비스 제

공기관을 통해 파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발달위기 환경에 대한 조

기개입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적극적 발굴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아동안전보장체계의 구축으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통해 파편

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기아동 발굴, 신고‧접수 및 연계‧의뢰 과정을 통합

게이트웨이의 설치를 통해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요약 7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개편)아동안전보장체계의 위기아동 

보호절차 단계별 역할 및 주요기능

서비스 개선 

부문

학대피해아동을 담당하는 아
동보호전문기관과 유기아동
을 담당하는 공조직(시군구, 
시도 등), 입양관련 민간기관 
및 대안양육시설 등으로 분리
되어 각 기관별로 신고 및 서
비스 의뢰 접수

⇨

① 위기아동 발굴, 신고‧의뢰 접수
  -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시군구 등), 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학교, 병원, 
CYS-Net,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관련기관 등에서 아동 의뢰

  - 전화, 인터넷, 서면 및 대면 등을 통한 통합게이트웨
이 일괄접수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

－ 현행 보호체계는 위기아동 보호업무에 관한 일관된 책임 소재가 부재하고, 

형식적 서비스 연계에 따른 파편적‧분절적 서비스의 제공, 사후관리의 부재, 

그리고 개별 민간위탁기관의 신고접수 창구 간 연계의뢰 체계가 미흡한 상

황으로 통합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통해 시군구 단위로 실질적인 서비스 기

획‧조정 역할을 담당하되 다음의 구체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함

Ÿ 첫째, 지역사회 내 유관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보호서비스 제공 위탁기관들과의 병렬적 구조가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한 공공주도의 기능 정립이 필요함

Ÿ 둘째, 원가정 분리 아동의 일시 및 긴급보호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입양 및 가정위탁, 그룹홈 또는 시설입소 과정 단계별 서비

스 제공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대안양육 제도 간 기능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Ÿ 셋째, 지역아동센터,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CYS-net 등 지역사회 내

에서 아동의 안전보장을 위한 공공자원의 연계 및 사례별 기능‧역할을 조

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Ÿ 넷째, 피해아동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의 지원과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민간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트리거(trigger)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Ÿ 마지막으로 발달위기 사례별 아동중심의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사례판정 

회의를 의무 실시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가족단위의 발달위기에 대한 조기개입 통로가 확보되어야 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화․매뉴얼화에 따르는 아동보호 업무절차의 예상 변화



8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유기아동 - 아동의 위기사
정이나 원가정복귀를 위한 노
력보다는 조치결정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짐.
• 학대피해아동 – 아동의 위기
사정 이루어지나, 잠재위기사
례 및 일반사례에 대한 예방적 
조치, 원가정 강화 조치 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잠재위기 및 일반사례에 대
한 가족지원서비스 – 전문담
당조직 부재, 유사기능을 희
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복지관, 건강가정센터 등이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
으로는 수행이 미흡함

⇨

② 초기판정: 아동의 위기사정 후 DB 등록
   → Screen-in  
    ▶ L(잠재위기사례): 가족지원서비스 (사례관리/가족사정)
                       - 원가정 강화 및 아동위기 예방 목적
    ▶ M(위기의심사례): 현장조사(위기, 잠재위기, 일반사례 재분류)
    ▶ H(위기사례): 현장조사(위기, 잠재위기, 일반사례 재분류)

   → Screen-out
    ▶ 일반사례: 위험예방을 위한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1개월/3개월 이후 점검)

• 원가정 강화를 위
한 가족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가족사
정 등) 연계
• 일반사례에 대한 
서비스연계(필요
시), 모니터링

각 기관(요보호, 학대)에서 분
절적 수행, 요보호 아동의 경
우, 현장조사 및 사례회의 등 
절차 매우 미흡

⇨

③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사례담당자 확정
  - 현장조사 1~2회 실시
  - 사례판정을 위한 사례회의 실시
  - 현장조사 후 지침에 따라 위기사례와 잠재위기 및 일

반사례로 구분
  - 현장조사 시 경찰관 대동(특히 학대사례)

아동 사례관리서비
스, 사례회의, 아동 
및 가족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
호시설 등 각 기관(요보호, 학
대)에서 분절적 수행. 특히 요
보호아동의 경우 사례판정 및 
조치결정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미비, 판정의 전문성 
미흡으로 조치결정시 아동의 
최우선이익반영이 어려움

⇨

④ 위기사례 아동의 일시 보호 및 서비스 지원
  - 학대, 유기 및 기타 원가정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에 대하여 아동 및 가족상담, 법률관련 상담, 원가정 
서비스 지원 등

일시보호서비스, 치
료 및 상담, 가족지
원(상담,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고용
지원 등 기타 가족
지원서비스), 학대
행위자 교육 등 연
계서비스

⑤ 위기사례 아동의 조치결정
  - 매뉴얼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의 최우선이익을 

반영토록 조치
  - 조치결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회의(가칭 솔루션위원

회) 실시

사례회의, 전문상담 
및 사례 수퍼비전

시설보호 위주, 원가정지원 
및 강화로 인한 원가정 복귀 
추진 미흡

⇨
⑥ 위기사례 아동에 대한 원가정 분리 혹은 복귀

  - 아동분리 시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중 아동의 
최우선이익을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대로 이행

아동 사례관리서비
스, 각 기관별 지원
서비스, 연계서비스

사후관리 미흡, 요보호아동의 
조치결정의 변동 필요시 공무
원 보직순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배치의 연속성 희석 

⇨
⑦ 위기아동의 조치 이후 사후관리

  - 아동배치 이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요보호아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상담내역 등을 

DB로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시에도 아동배치 연속
성에 차질이 없도록 함

아동 사례 관리서비스
(사후관리), 연계서
비스



요약 9

○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 아동안전보장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의 기본 방향은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기능 강화를 전제로 하는 보호체계의 작동

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음

Ÿ 시군구 본청의 아동보호전담공무원과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요원을 확

충‧강화하여 개편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Ÿ 따라서 추후 읍면동 일선창구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아동보호 관련 

업무(신청접수, 초기상담 등) 및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업무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 신규업무의 수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일부 민간위탁 기관의 위기아동 신고접수‧상담 기능을 통합게이트웨이

로 단계적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인력의 업무 분담 등의 조

정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Ÿ 다만, 아동보호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엄

격하게 제한한다거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또는 기존 서비스 위탁기관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포함한 인력의 전

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검토된 아동안전보

장체계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면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확충은 아동보호 

기능의 국가 책무성 강화에 따르는 다음의 재편 기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Ÿ 사업관리 중심의 아동복지행정에서 아동 사례중심의 대면서비스 강화 

Ÿ 지역단위 아동보호서비스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 및 

복지 행정 전담 조직의 확대‧재편

Ÿ 위기아동 및 아동의 위기예방을 위한 공적 보호대상 확대

Ÿ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대응 및 조기개입과 사전

예방서비스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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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아동복지법 제3조1의 규정에 따라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갖고,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 발달과정에서 노출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발달위기 환경과 각종 위기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마련하

여 행복한 성장기를 제시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 된다. 

그러나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작동 여건은 그리 녹록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아동 보

호과정에서 요구되는 국가 책임의 상당부분이 민간에 위탁된 비정상적 관행으로 아동 

보호의 실패에 따른 아동유기, 학대 사망 등의 끔찍한 사건‧사고가 사회문제로 빈번하

게 등장하고 있다. 비극적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직후에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관심은 촉발되나, 근본적이고 실천적 문제 해결의 노력이 미흡하고, 일각에서는 아동

보호의 ‘국가책임 유기’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아

동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일관된 책임 소재가 부재하고, 보호조치의 결

정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전문성 이슈, 서비스 책무성에 관한 인식 부족, 형식적인 서

비스 연계와 파편적‧분절적 서비스 공급,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별다른 이견

이 없는 듯하다. 더욱이 아동보호서비스 집행 과정에서의 관련 부처 간의 연계 부족, 

형식적인 서비스 연계, 그리고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의 제약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기 미흡과 관련된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사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와 관련 자료 등에서 각 년도에 발표하고 있는 전국 요보

호 아동 발생 건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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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

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요보호 아

동의 유형은 당해 연도 주요 아동보호시설에 배치된 보호조치 대상 아동의 발생요인에 

대한 확인 자료에 불과하다. 국내외 주요 실증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다양한 발달위기

의 유형, 특히  빈곤아동의 규모 증가, 가족갈등 및 해체 증가 등 관련 지표의 악화로 

볼 때, 발달위기 아동의 실질적 감소로 간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선행연구들은 빈곤 이외에도 미혼모(부) 양육, 생활사건의 발생, 가정폭력, 약물 오남

용이나 각종 중독질환, 정서적‧정신적 불안정, 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 열악한 주거환

경, 부적절한 양육행동 등이 주요 발달위기 요인으로 입증하고 있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발달위기는 성장기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

와 성인기 이후까지 그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건강한 성장발달과 아동권리의 증진

을 도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발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진단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전 예방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

점이다. 아울러 대규모 집단 시설보호 방식으로는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 개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

제가 아니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 보호방안의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아동의 보호권과 생존권을 존중하는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가정 보호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방치하게 될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은 

물론, 발달위기의 상황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 기능마저 위협받을 수 있

다. 발달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대응에서 나아가 발달위기 요

인을 제거해 가면서 긍정적인 발달 환경을 촉진, 강화시키기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요

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위기로부터의 보호와 발달환경을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효과성․효율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우

선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아동 이익의 최우선 보장 

원칙을 국가 아동보호체계 수립의 근간으로 하여 원가정 보호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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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전술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

한다.

첫째, 현행 아동보호체계에 관한 문제 진단을 위해 선행연구와 행정통계 등 관련 자

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보호조치 결정의 과정

과 보호체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보호서비스 전

달체계 현황을 파악해 본다. 이를 위해 230개 시군구 아동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담

당조직의 업무현황에 관한 행정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발달 주기의 

연속성 및 가정환경과 아동발달의 밀접한 상관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체계 및 가족

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의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덧

붙여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영국과 미국의 보호체계 운영 사

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보호절차 및 방법,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 등을 비교‧검
토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방안 도출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하도록 한다. 

둘째,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일반 아동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

에서 보다 더욱 강조되는 아동중심의 관점(child-centered perspectives) 정립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발달위기 아동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들의 보호와 생존의 욕구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아동의 관점으로 객관화할 때, 보호서비스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동중심의 가치와 철학은 위기의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전체 사회가 함께 대응, 공유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며 약화된 국가의 책임성을 규명

하고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

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중심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추진 원칙을 제시하였다.

셋째, 발달위기가 야기하는 아동의 성장발단 과정에서의 치명적 여파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은 발달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건강한 성장발달 촉진 노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시한다. 이에 따

라 개선 아동보호체계는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이전의 단계부터 사전적,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잠재적 발달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통해 서비스 개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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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직접 전달대상은 아동 및 그 아동이 포함된 가족단위로  확장하

여 원가정(family of origin) 보호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추진 과제를 구분하여 검토

하였다. 단기적이고 즉각적으로는 아동보호서비스 제공과정의 표준화 노력에서 출발하

여,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기능의 조직화와 기획기능을 확보하는 방

안, 나아가 체계 개선의 우선 목표로서 고려되는 보호책임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전담‧전문 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인력을 추계하여 제시하

였다. 지역단위의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절차의 프로세

스를 정비하고, 보호체계의 주요 활동주체별 역할정립과 분담에 대한 장기과제까지 도

출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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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호대상 아동의 규명

  1. 보호대상 아동 현황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공적 보호체계를 통한 공식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규모가 6,020명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1) <표 2-1>에 따르면 정부 공식 

통계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개별 가정의 양육기능까지 위협하던 2008년에 비해서 35% 가량 감소한 규모

이다. 이는 또한 전체 18세 미만의 아동 인구가 9,317천여 명이라고 할 때, 대략 

0.06% 수준에 불과하다. 부모 또는 주 양육자에 의한 가정 내 보호가 아니라, 가정 밖

의 공식, 비공식 보호주체에 의한 대체적, 또는 보완적, 보충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 아

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할 

때, 보호대상 아동 발생 통계의 감소 현상은 충분히 희망적이라 할 수 있겠다. 

<표 2-1> 발생 유형별 요보호아동 규모

연도
귀가  

연고자 
인도

전 체 
기아

미혼모
등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소계

2013 814 285 1,534 21 512 1,117 338 545 133 1,535 6,020 6,834

2012 1,077 235 1,989 50 708 1,122 448 553 166 1,675 6,926 8,003

2010 1,37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8,590 9,960

2008 2,388 202 2,349 151 707 891 1,036 732 274 2,943 9,284 11,672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

1) 아동복지법 3조는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 또는 학대의 경우 등 보호자 양육이 부적당하거나 양육 능력이 없
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기초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 사회적, 경제적, 정서
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공식 통계에서 요보호 아동이 발생 요
인은 기아, 미혼모,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의 빈곤 및 실직, 부모사망 또는 질명, 이혼 등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아동보호체계 실태 진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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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도별 요보호아동의 조치 현황

연도 전 체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 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
전

위탁
소 계

2013 1,731 801 39 686 3,257 20 478 1,749 516 2,763 6,020

2012 2,272 676 25 775 3,748 117 772 2,289 - 3,178 6,926

2010 2,445 1,751 23 623 4,842 231 1,393 2,124 - 3,748 8,590

2008 2,997 1,261 39 667 4,964 178 1,304 2,838 - 4,320 9,284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

그러나 보호대상 아동의 규모를 집계하기 위한 보호 발생 요인을 살펴보면, 현행 아

동보호체계가 예방적 차원의 전 방위적인 발달위기 요인(developmental risks)을 고

려하고,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보호서비스의 제공과 보호체계의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이러한 우려를 갖게 하는 1차적 이유는 보호대

상 아동 규모 통계가 보호대상의 발견에 따르는 신고․접수 통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대안양육 시설 등으로 보호조치 완료된 아동의 발생사유에 

대한 수집․보고 통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발달위기의 

아동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규

모에 대한 시각이 전술된 바와 같다면, 현행 보호체계가 보호하는 아동의 전체 규모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정책당국의 입장 및 최근 정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략 4~5만

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규모는 다음 <표 2-3>에 제시된 공적 보호체계에서 보호

하고 있는 아동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아동으로 판정 받은 아동 등을 포함하는 

수준이다. 2013년 12월 30일 현재 아동복시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수는 양육

시설 14,038명, 자립지원시설 250명, 보호치료시설 486명, 일시보호시설 359명, 아

동 종합시설 106명 등 15,239명이다. 시설보호 아동 수는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반면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2,481명으로 탈시설화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가정위탁아동이 현행 보호체계 내에서는 아동 생활시설 보호 형태를 다음으

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2013년 현재 11,169명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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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도별 아동보호 유형별 보호대상 아동수

연도
아동
복지

 시설1)

아동
양육

 시설2)

소년
소녀
가정

아동
공동
생활

입양
(소계)

가정
위탁

학대
판정
아동

국내
입양

국외
입양

2013 15,239 14,038 493 2,481 686 236 922 11,169 6,796

2012 15,916 14,700 796 2,438 1,125 755 1,880 11,030 6,403

2010 17,119 15,787 1,327 2,127 1,462 1,013 2,475 16,359 5,657

2008 17,992 16,706 2,058 1,664 1,306 1,250 2,556 16,608 5,578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직업훈련시설, 종합시설을 포함.
       2)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대표적인 아동 생활시설로서 시설보호 아동의 92%가 입소하고 있음.
자료: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2014).

앞서 현행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집계하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유형화가 아동

보호의 예방적 기능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보호대상 아동 통계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대상의 발생 원인의 유형화 기준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기아, 미혼모, 미아, 비행․가출․부
랑, 학대, 부모의 빈곤 및 실직, 부모사망 또는 질병, 이혼 등의 사유만으로는 발달위기

의 포괄성과 다차원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아동기는 독

립적 생존이 어려운 시기로서, 아동이 태어나서 경험하고 있는 가족환경과 그 가족이 

관계하는 외적 환경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내에서 주 양육자의 돌봄과 보호를 통해 

독립적 인격체로 성장해 가게 된다. 따라서 공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 아동보호체계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구분하고, 이

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발달 환경에 대한 개입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앞서 발달위기에 대한 규명과 위기아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에 대한 이해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아동보호 정책의 정책대상 표적화(targeting)

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동은 그 가족이 생활하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경제적, 사회

적, 정치적 외부효과 때문에 발달위기에 노출되거나, 일상을 침범하는 인사사고 및 자

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으로부터 다종다양한 발달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아동이 

경험하는 발달위기는 성장발달 과정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성인기 이후까지 부

정적 영향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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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노출될 수 있는 발달위기(developmental at-risk)에 대해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빈곤, 미혼모(부) 양육, 생활사건스트레스, 가족갈등 및 해체, 가족자원 결핍, 건강문

제, 열악한 주거환경, 부적절한 양육행동 등을 대표적인 발달위기 요인으로

(developmental risk factors)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달위기에 대한 논의가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발

달위기로부터의 보호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정책효과의 모니터링을 위

해서도 위기아동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정책대상의 명확한 구분과 선별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정책대상의 표적화(targeting) 과정이 미흡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포

괄할 경우,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성‧효율성 저하될 수 있다. 반면에 지나

치게 협의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보호의 기회를 박탈하는 형평

성의 문제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사각지대에 노출 가능성을 배

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4>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아동보호체계 관련 정책을 수행과정에

서 고려되는 주요 발달위기 요인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경제적, 정치사회적 외부

효과 및 사건‧사고에 의한 아동 발달위기는 복수의 위기 요인이 동시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으며, 이때 가족—지역사회—국가가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

서 접근할 때 비로소 적절한 보호 가능하다. 이때, 발달위기 요인의 중복성이 높아질수

록 아동의 성장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방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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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달위기 요인(Developmental Risks Factors) 

영국 
Millennium Cohort 

Study1)

고위험 요소: 부모의 우울증, 장애, 가정폭력, 일상생활 능력
저위험 요소: 부모의 음주/흡연, 경제적 빈곤, 실직‧실업, 10대 임신
환경적 특징: 과밀 거주

미국 보건복지부 
아동 방임예방 매뉴얼

환경적 요인: 빈곤, 공동체/주거지역의 불안정,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지
원망 결여
가정적 요인: 결혼생활 문제, 가정폭력, 편부모, 실업, 경제적 어려움
부모/보호자: 부모의 성격,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마약/약물중독, 가정교육 및 
문제해결능력의 결여 
아동: 연령, 기질/성격, 특수아동/장애여부

캐나다 Offord 
Center for Child 

Studies2) 
학대(신체적, 성적), 우울증/정신건강, 학업부진, 미혼모/편부모, 행동장애

호주
영유아 발달 인덱스3)

아동: 발육부진, 기질
가족: 애정결핍, 신체적/정신적 질병 (우울증), 불안정한 가정환경, 가정폭력
친족/확대가족: 고립, 동료/사회적 지원망 결여
공동체/사회적 네트워크: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빈곤
정치, 정책, 사회경제적 환경: 환경적 재난 (가뭄, 홍수), 불안정한 경제상황 (실업)

<표 2-4> 주요 국가에서 고려되고 있는 발달위기 요인

자료: 1) Millennium Cohort Study (MCS): 영국에서 2000-2001년에 태어난 아동 1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생 추적조사; 아동 발달, 사회적 계층, 가정환경에 이르러 아동의 성장과정에 기여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
하는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 

         2) Offord Center for Child Studies: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요인을 연구하는 국제 연구기관 (www.offordcentre.com)

         3) Australian Early Development Index: 호주 전역에서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학년 아동을 대상
으로 실시되는 정부지원 아동 성장발달 인구조사

물론 발달위기 유형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또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발달위기의 인과론적 특성 및 위기노출의 결과로 아동에게 나타나는 부적

응 상태를 발달단계의 연속선 상에서 구분하는 3단계 유형화를 시도할 수 있다. <표 

2-4>는 본 연구에서 발달위기를 유형화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개념적 준거 틀이다. 1단계로는 아동의 개인적 기질이나 외부효과 등에 의한 생활사

건, 가정환경을 포함하여 개인적, 환경적 위기 요인 및 가족환경 외부의 환경적 요인을 

생태체계론적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발달과정에서 위기 노출

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아동의 부적응 상태 또는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제 

측면에서의 불안정 상태의 지속 정도를 고려한다. 이와 같은 발달위기의 유형은 아동

의 성장발달 주기와 각 위기유형별 위기도 정도까지 감안되어야 하는데, 3단계에서는 

위기도 정도는 상대적으로 위기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를 ‘관심․취약 아동’으로 구분

하고, 보호체계의 핵심 표적 집단을 ‘보호아동’과 ‘고도 위기아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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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발달위기 유형화의 준거틀

발달단계

위기특성

출생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고 재학연령  중고등학교 재학연령

개인적 요인
Micro-level Risk Factors

가족관계/가정환경적 요인
Meso-level Risk Factors

가족 외적/외부 환경적 요인
Macro-level Risk Factors

상황적
위기요인

Situational 
Risk 

Factors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아동 vs 가족원)

우발적 가족갈등
   (불화, 가정폭력)

보육시설 부적응, 교사학대 등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왕따 등
비행, 가출, 또래의 일탈‧비행
자살, 학업중단 등

지속적
위기요인
Enduring 

Risk
Factors

아동 기질적‧병리적 요인(문제
행동, 공격성, 충동장애, 질병‧
질환), 양육자 병리적 요인
(신체적‧정신적 질환),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부적절한 양육태도, 의사소통 
단절, 부모-자녀관계 문제
가족갈등(만성 가정폭력, 이혼)
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양육가치관
반사회적 행동 수용적 법제도

근원적
위기요인

Underlying 
Risk

Factors

주양육자의 불우한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빈곤, 경제적 결핍
노동시장 참여 배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윈

지역사회 범죄율, 취약한 사회
관계망, 열악한 아동‧가족 지원
체계

관심‧취약 아동

Children in Needs/Vulnerable

보호아동

Looked-After Children

고도위기 아동

At-risk/High-risk Children

제2절  발달위기의 치명성과 개입의 효과성 고찰

  1. 발달위기의 치명성

특정 문화권 또는 하위 문화권 내에서 발달하는 개별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과업을 

발달 과업(developmental tasks)이라고 한다. Havighurst는 발달 과업의 개념을 발

달의 전망의 측면에서 정상적인 인간 발달을 기술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는데, 발달 과

업들은 각 문화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개가 연령에 따라 계열화되어 있다. 

아동기의 발달과업의 일반적인 예시를 정리해 보면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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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일반적인 아동기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

구분 시기 발달단계별 대표적 발달과업

영아기 ~ 생후 24개월
젖떼기, 걷기, 말하기
돌보아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착 형성하기

유아기 ~만 5세
식사, 수면, 배변 등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하기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 습관 형성하기
언어로 의사 소통하기

아동기 ~초등학교 시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적절한 성 역할 학습하기
기본적 기능 익히기, 도덕성의 기초 형성하기
학습 습관 형성하기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기
자아 정체감 형성하기, 진로 탐색하기
신체적·지적·사회적·도덕적 발달 이루기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기

앞서 <표 2-6>과 같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할 때 발달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발달위기가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수준을 이전 발달

단계에 고착시키거나 이후의 발달단계의 과업을 성취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 아동의 발달은 발달위기에 의해 중장기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일례로,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이후에 성인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며

(Sroufe, Fox, & Pancake, 1983) 정서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정서조절방법

을 사용하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Wei, Vogel, Ku, & Zakalik, 2005). 또한 초기 애착관계는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작용하여 내적인 표상이 영아기를 거쳐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통해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의 성장발달 중에 적절한 발달과업의 성취를 저해하는 요인과 이들 가운

데에서 제3자적 개입을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요인을 정리해 보면 <표 2-7>과 같

다. 가구 내 주 소득자의 실직을 포함하여 빈곤 및 가정 내 폭력과 학대는 요보호아동 

발생 요인 통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체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빈곤과 학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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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아동기 발달과업 성취를 저해, 발달위기를 초래하는 가정 환경적 요인과 개입 요인

발달 시기 발달단계별 발달과업 성취를 저해하는 요인
개입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요인

영아기
(~ 생후 24개월)

- 영아의 심리적·신체적 욕구 충족을 저해하는 
물리적 환경

- 양육자의 민감성 떨어지는 양육
- 양육자의 영아유기 및 양육시설 배치
- 아동 학대 및 방임

- 빈곤
- 양육자의 정신건강
- 미취업 상태 양육자
- 주거 불안정 양육자

유아기
(~만 5세)

- 기본생활 습관 형성에 무관심한 양육자
- 가정 외 활동을 제공하기 힘든 양육환경
- 언어적 자극이 부족한 가정환경

- 양육자의 정신건강
- 빈곤
- 양육지식 미비
- 양육자 취업 특성
- 다문화가정

아동기
(~초등학교 시기)

- 아동의 반사회적 성향
- 학교폭력
- 교사와 긍정적 관계 형성되지 않음
- 아동의 학업흥미도 학업성취 수준 낮음
- 아동발달에 부적절한 지역사회 환경

- 지역사회의 자원(예: 방과후 서비스, 
상담센터)을 활용할 수 있는 양육
자의 역량

- 양육자가 자녀의 학업을 지도하는 능력

청소년기
(~고등학교 시기)

- 학습 환경 미비
- 역할 모델 및 조언자 부족
- 비행청소년과의 교류

- 양육자의 진로지도 능력
- 양육자가 자녀의 또래관계를 관리

하는 능력(gate-keeping)

가. 빈곤과 발달위기

빈곤으로 야기된 발달위기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빈곤 경험이 아동의 신체발

달, 인지발달,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 경

제적 빈곤문제는 아동발달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과 이로 야기된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Klerman(1991)은 빈곤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비빈곤 가정에 비해 저체중일 확

률이 높고 생후 1개월 간 사망률이 높으며, Korenman & Miller(1997)는 빈곤가정의 

영아들도 영양결핍으로 인해 평균 신장 및 평균 체중에 도달하지 못하며 감각운동발달

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 중 권은선, 구인회(2010)의 연구에

서는 빈곤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건강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 박경숙, 양수, 현혜진, 김지수(2008)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미취학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결과, 일반 아동에 비해 저소득 아동은 잦은 병원입원, 선

천적 질병, 발달지연, 알레르기, 감정발달문제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빈곤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치명적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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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는데, 청소년기는 흡연, 음주, 조기성행동, 임신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빈

번히 유발하고(Alaimo, Olson, Frongillo, & Briefel, 2001), 아동기 결식문제에서 

비롯된 영양의 불균형은 성인기에 골다공증(칼슘 부족), 위암, 뇌졸중(염분 과다섭취), 

당뇨(비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Pollite et al., 1985; 모상현, 김영지, 김희진, 

정익중, 2009 재인용). 

빈곤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Snow, Burns와 

Griffin(1998)의 연구에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중산층 가정의 아동보다 이미 학교 

입학 시점부터 문해 능력이 2~3년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러 연구자들

은 그 원인으로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는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와 문해활동을 

적게 하고, 읽기활동에서 상호작용적 대화가 부족하며(Snow, Dubber, & de Blauw, 

1982), 풍부한 가정문해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도서관 방문 빈도가 적으며(Hart & 

Riseley, 1995; Ninio, 1990),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점(Gray, 1995)을 들었다. 

한편, 빈곤의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김광혁(2006)의 연구는 장기적인 빈곤이 부모

의 사교육 지원정도, 부모자녀 애착, 부모의 지도감독, 아동의 자기통제력 정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 수준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빈곤은 아동의 인지

적·언어적 발달을 저해하고, 이러한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의 학업성취, 진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한다. 

빈곤 아동의 정서 및 행동발달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빈곤 아동은 학

년 유급이나 학교징계가 많고, 우울·불안·의존성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물론 반사회적 

행동, 과잉행동, 또래갈등, 고집 센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고, 학대와 방임

에도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McLoed 

et al., 1993; 신인순, 2012 재인용). 또한 국내 연구에서 윤혜미(2005)는 빈곤 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공격성이나 비행 등 외현화 문제와 위축이나 우울·불안 등의 내재

화 행동문제를 높인다고 보고하였으며, 박현선(2008)도 빈곤한 가족의 아동이 빈곤하

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과 비행정도가 높고, 자존감은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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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대와 발달위기

가정 내 폭력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학대는 빈곤 경험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신체발

달, 인지발달, 사회성 및 정서발달 걸쳐 부정적 파괴력을 전달한다. 학대와 방임이 장

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체 영역은 주로 뇌의 발달인데(De Bellis & Thomas, 

2003), 뇌 발달 외에도 아동기 학대 및 방임 경험은 알러지,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고혈압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pringer, Sheridan, Kuo, & Carnes, 

2007). 아울러 Whitaker, Phillips, Orzol과 Burdette(2007)는 미국 아동의 과체중

과 비만에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는

데, 2,400여 명의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및 방임여부와 체질량지수를 분석한 결

과, 식습관이나 신체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이 아동

의 과체중 및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 확률은 방임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1.5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덴마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방임을 경험한 경우 10년 후에 비만할 확률이 7∼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Lissau & Sorensen, 1994). 

학대‧방임 아동은 아동기에 학업성취수준이 낮고(Zolotor, Kotch, Dufort, 

Winsor, Catellier, & Bou-Saada, 1999) 지능 역시 낮으며(Lansford et al., 2002) 

이러한 영향력은 초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ez & Widom, 

1994). 이는 아동기의 학대/방임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증상이 인지적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설명 가

능하다. 한편, 학대/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감정을 이해하고(Shipman & Zeman, 

1999) 인식하거나(Pollak, Cicchetti, Hornung, & Reed, 2000) 표현하는데 어려움

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ensbauer, 1982). 또한, 사회적으로 미성숙하며

(Kim & Cicchetti, 2010) 공감능력이 부족하고(Beeghly & Cicchetti, 1994) 친사

회적 행동을 덜 보인다(Koenig, Cicchetti, & Rogosch, 2004). 

아동기에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년의 약 80%는 우울·불안·섭식장애·자살시도와 

같은 정신 질환뿐만 아니라(Kessler, Davis, & Kendler, 1997; Oakley, Joyce, 

Wells, Bushnell, & Hornblow, 1996), 주의력 부족 과잉행동장애·분노·외상 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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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장애·반응적 애착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De Bellis & Thomas, 

2003; Springer et al., 2007). 특히, 성학대의 경우에는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우울, 

악몽, 자살시도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nhab & 

Akhter, 20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

에 비해 탈선, 십대 임신, 약물 남용, 정서행동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약 25% 정도 더 

높으며(Kelly, Thronberry, & Smith, 1997),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

람의 약 3분의 2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wan, 1998). 또한, 학

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약 3분의 1은 이후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Prevent Child Abuse New York, 2003).

  2. 발달위기에 대한 개입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표적인 발달위기 요인으로서 빈곤과 학대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의 개입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가. 아동기 빈곤에 대한 개입 효과

아동기 빈곤에 대한 미국의 대표적 개입(intervention) 프로그램으로 Head Start

가 있다. 미국의 Head Start는 1965년 최악의 빈곤을 겪으면서 탄생한 대표적인 빈곤

방지프로그램(anti-poverty program)이다. 지난 50년간 축적된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인지발달 측면에서 Head Start Impact Study(Puma et al., 2010)는 Head 

Start 프로그램에 2002-03년도에  등록했던 3-4세 아동이 이후 유치원이나 1학년이 

되었을 때, 듣기, 어휘력, 읽기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4세의 경우 어

휘력, 3세의 경우에서는 듣기 능력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2011

년에 발표된 FACES(The Head Start Family and Child Experiences Survey) 

2009 연구에서 보면, 2009년에 Head Start에 참여한 3-4세 아동이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부모들이 프로그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능력향상을 가져왔다(Zill & Sorongon, 2004; DHHS, 2005). 해당 아동의 진학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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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졸업률 또한 상승하였으며, Head Start 프로그램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Garces et al., 2002). 

사회정서발달 분야에서의 Head Start 프로그램 효과를 살펴보면, Head Start 프로

그램 경험이 있는 아동이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자신감, 긍정적인 성취동기, 사회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과는 Head Start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후에도 약 3년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경희, 2008 재인용). Head Start Impact 

Study(2010)에서 Head Start 프로그램은 3세 아동의 경우 부모와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향상시켜 주고, 4세 아동의 경우, 부끄럼 많고 사회적 미성숙한 아동이 Head 

Start 프로그램을 받고 위축감이 덜해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건강 측면에서는 Head Start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가족들의 건

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몇몇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DHHS, 2005; Ludwig & 

Miller, 2007; Puma et al., 2010). Head Start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경험

이 없는 아동에 비해 건강검진 및 치아에 대한 예방진료를 더 많이 받으며, 영양, 시·청

각 관련 진료를 더 자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과적 문제가 더 적고, 특히 그 

차이는 신체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서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2008 재인용). 또한, Head Start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망률이 33%정도 감소하였으며, 부모에 의해 습득하게 되는 문제 행동들(예를 들어, 

약물, 흡연, 음주 등)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DHHS, 2005; Ludwig & Miller, 2007). 

영국 Sure Start 프로그램은 미국의 Early/Head Start 프로그램의 성공에 벤치마

킹하면서 도입, 정착되었다. Sure Start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근절하기 

위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장기적 계획 중 하나로, 1997년 통합 지출 심의회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에서 8세 이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검토하

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NESS](2011) 연구

는 Sure Start Local Program[SSLP]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며, 초기 

아동기의 개입이 이후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Karoly 외(2005), Belfield 외(2006), Aos 외(2004, 2006)의 연구에서도 초기 아

동기 개입의 경제적 이득의 상당한 부분이 청소년기와 성인기 범죄의 감소에서 파생된

다고 밝혔다. NESS(2011)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SSLP 비용이 2009~10년 물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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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1년에 대상아동 당 대략 1,300파운드가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단기적 

경제효과로 SSLP를 통해 실직부모가 구직하게 되면서 279파운드 ~ 557파운드의 효

과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장기적 효과로는 엄격한 훈육의 비율을 낮추고 긍정

적인 가정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가족해체 비율을 낮추어 품행 문제, 범죄와 학업성취

의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rnes를 중심으로 한 런던대학의 ‘아동·가족과 사회이슈 연구소’는 Sure Start 4

년의 성과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효과 평가를 실시하였다(Barnes, Cheng, Howden, 

Frost, Harper, Dave, & Finn, 2006). 이 보고서에 의하면, SSLP지역은 잉글랜드 

전체와 비교해, 0~3세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무직가구 또는 급여수급가구의 아

동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위장이나 저호흡증 아동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심한 상해를 입은 아동 비율은 감소하였고, 아동복지 등록률이 증가하였다. 이외에 영

유아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학업성취의 변화는 긍정적인 편이었고, 지역사회 

무질서와 관련하여 차량범죄는 줄어들었지만 폭력, 약물 문제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즉, Sure Start 4년의 성과가 치안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

어도 아동인구의 유지, 빈곤완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 성공적

이었다는 평가이다.   

미국의 Head Start 및 영국의 Sure Start와 유사한 국내 개입 프로그램에는 We 

Start와 Dream Start 등이 있다. 우선 We Start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We Start 운

동은 2004년 5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We)이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이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공정한 삶의 출발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교육출발선 만

들기, 건강지킴이, 후견인 맺기, 희망의 집 꾸미기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들 5개 사업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이미화·이윤진·이정림, 2008). 

위스타트 사업의 장기적 효과성 검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 못하고, 단기적 평가

결과만 확인되고 있는데, 아동의 연령별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영

아기의 가정환경 개선은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났고(이봉주, 2009), 영아발달 수준이 

향상되었으며(황혜정, 2011), 영아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 상호작용이 증가하였고, 양

육자의 양육자신감이 향상되었다(양수, 2009). 유아기에는 사회·정서적, 인지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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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효과가 있었다(이봉주, 2009). 특히 유아용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말하기, 

읽기 등 언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유아가 가정에서 책 읽는 횟수가 많이 증가했다

(김선희·김명순, 2004; 신혜영·김명순, 2008).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는 학업성취도

와 학교적응 영역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 양수(2009)는 위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불안, 우울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위스타트 프로그램

은 아동에게서 뿐만 아니라 대상 부모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부모와 가정요소, 부모의 심리적 상태 및 기능, 아동양육방법 영역에서 모두 주목할 만

한 효과가 있었다(이봉주, 2009). 황혜정(2009)은 위스타트 프로그램은 부모가 인식

하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고, 가정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에게 정서적,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환경 자극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위스타트 프로그램이 민간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출발한 아동기 빈곤개입 프로그램이

라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정책적으로 시도된 개입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을 위한 사후 대처적인 단기 소득 지원형 서비스 형태를 탈피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빈곤아동 개개인에게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

스’를 조기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가 

취약지역 아동에게 영아기부터 집중 투자하여 아동이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도록 하는 능동적 복지 사업이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효과성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제공기간

이 길수록 아동의 인지발달 및 사회성 발달 점수가 높았고, 건강 문제는 감소하였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감소하였다. 서비스 제공량과 효과성 간의 관계는 서비스 제

공량이 많을수록 아동의 인지발달 및 정서발달, 안녕감이 증가했고, 건강문제는 감소했

으며, 양육자의 안녕감과 가족기능이 향상되었다. 또한 1년간 서비스를 받은 아동들을 

반복측정한 결과, 아동의 사회성과 자기유능감이 증가한 반면 문제행동은 감소했다. 또

한 양육자의 안녕감 중 일부 하위요인이 증가했고,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중 일부 하

위요인이 감소했다(전연진, 정익중, 이상석, 박소은, 김하나, 2010). 또한 3년간 드림스

타트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와 아동의 변화를 반복 측정한 결과, 영유아의 사회성은 3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3년간 변화 없는 유지를 보이고 있

다. 양육자와 가족에 대한 성과를 보면,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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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보호요인

아동
개인 

* 조산, 출생시 이상, 저체중 출산, 태내 

약물 중독

* 기질: 까다로운 기질 혹은 쉽게 달래지지 

않는 기질

* 신체/인치/정서적 장애, 만성 혹은 심각

한 질병

* 아동기 트라우마

* 반사회적인 또래집단

* 연령

* 공격성, 행동문제, 주의집중 부족

* 출생순위 - 첫째

* 건강상태 - 영유아기, 아동기에 건강

* 활동 수준 - 여러 가지에 대한 흥미, 취미, 참여와 유능감

* 성격 - 성숙,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 함, 긍정적, 

희망적, 이타적, 독립적

* 발달 기준 - 나이에 적합한 기준에 도달 또는 초과

* 자기개념 - 자아존중감 높음, 내부 통제위치, 사랑

과 애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

* 지각력 - 위험한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해를 피함

* 대인 기술 - 타인과 지지적인 관계를 만들고 발달

시키고 유지하는 능력, 자기 주장적, 아이와 어른 

모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 인지 기술 - 긍정적 특질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

인 특질은 무시함

* 지적 능력 - 높은 학업성취 수준

부모‧
가족
요인

* 성격 요인

* 외부 통제위치 (external locus of 

control)

* 충동 조절 부족

* 우울/불안

*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낮음

* 구조 - 가족 규칙, 모든 가족구성원이 책임 분담

* 가족 관계 요인 - 응집성, 애착, 감정 표현과 공유가 개방적

* 부모 요인 - 자녀 감독, 적어도 한 부모 혹은 부모

상을 가진 사람과의 강한 유대감, 온정적이고 지지

적인 관계, 생애 첫 해 동안 충분한 관심, 가족의 

가치에 대한 부모의 동의, 감정적 접근성 (유아의 

났고, 심리적 안녕감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 기능의 수준은 3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가족기능 및 양육스트레스

의 변화를 통해 영유아 및 아동의 사회성, 안녕감, 사회성 등에 대한 다양한 산물의 변

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전연진·이상균·김하나·장은경, 2012). 

나.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효과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기요인으로 분류되는데, 아동

학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해 Pecora et al.(2010)은 <표 2-8>과 같이 정리하

고 있다. <표 2-8>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실질적인 학대예방 사업 기획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험요인이 감소시키거나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개입

방법을 통해 학대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표 2-8> 아동학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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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보호요인

* 불안정한 기분

* 신뢰 부족

* 원가족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 아동기의 학대 경험

* 부부갈등 (가정폭력 포함)

* 가족구조: 지지가 부족한 한부모가구, 자

녀수가 많은 가구

* 사회적 고립, 지지 부족, 정신건강 문제

(우울 포함)

* 부모의 정신병리, 약물중독, 별거/이혼 (갈등이 

많은 이혼)

* 연령, 스트레스 수준

* 부적절한 부모-아동 상호작용, 아동 행

동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과 귀인

* 아동발달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기대

* 문화적인 ‘미스매치’ - 사회나 서비스 제공

자가 생각하는 발달 규준과 부모의 규준이 

차이를 보일 때

정서적 신호와 욕구를 읽을 수 있는 능력)

* 상호호혜성 - 상호적으로 만족을 주는 관계가 유아/

어린 아동과 부모 사이에 형성되어 있음

* 가족 규모 - 4명 이상의 자녀가 적어도 2년 이상

의 나이차를 가지고 있음

* 사회경제적 지위 - 중간 혹은 상위의 사회경제적 지위

* 확대 가족 - 고모/이모, 삼촌, 조부모 등 돌봄을 

대신 제공해 줄 수 있는 친인척과의 관계

*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망의 지원

지역
사회/

사회적/
환경적

*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

*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애 사건들

*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절한 탁아, 사회서

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임

* 부모의 실직, 홈리스

*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의 부족, 인종차별, 

* 긍정적인 또래 관계

* 확대가족이 주변에 있음

* 학교 - 교과과정 및 과외활동 참여와 성취수준,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지도

자와의 비공식적인 지지망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사례의 81.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가해자의  

80.3%가 피해아동의 부모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가정 내 위험요인으로 부모

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

부 및 가족구성원간의 갈등’등의 부정적 요인이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

문기관, 2014).

이러한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적으로 피해아동과 가족 및 학대행위

자인 부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학대가 감

소되기 보다는 재학대로 신고 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1

년에 실시된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토대로 2004년~2010년의 재학대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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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지 2년 이내에 재학대가 발생하며, 거의 10%에 가까운 사례가 4년~5년의 기간 

내에 재학대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재학대 발생은 중복학대가 일어난 경우 및 방임사

례에서 발생률이 높았다(보건복지부·숙명여대 산학협력단, 2011).

제3절  아동보호체계로서의 한계와 문제점

  1. 아동보호에 대한 보호책임은 누가 갖는가?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쟁점이 국가 혁신과 변화의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달위기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에 관한 논란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은 그간 입양 및 아동학대 관련 업무 등 아동보호의 

핵심적 기능과 역할이 민간 위탁운영에 의한 서비스 전달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

면서, 국가는 위탁과정 및 위탁기관에 대한 규제 수준의 제한적 의무만을 수행해 왔다

는 지적과 맞물리는 것이다. 이는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논리와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등을 이유로 자국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행 과정에서 비정상

적 관행과 갈등하거나 타협하는 과정으로 귀결되면서 나타나는 한계이다. 그 결과 아

동이 성장발달기에 경험하는 발달위기의 치명성이나 광범위성, 복합성 및 개인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 파급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으로 정책대상

을 분리하고,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유지되면서 아동보호의 비체계

성과 공적 기능과 책임의 취약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표 2-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정

책대상의 연령 규정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연령대별 정책 대상이 중복되면서 총량적

인 서비스 공급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시행 부처가 상이하여 기능상 유사서비

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빈곤아동 사례관리 서

비스인 드림스타트의 아동은 해당 아동이 12세를 지나는 순간부터 드림스타트의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아동의 당면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현

재의 지역단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해당 아동의 사례를 인계받아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아동(실제 청소년을 포함) 보호와 관련된 자원 총량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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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서비스 공급량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상 유사하거나 일부 대상에 대한 중

복 서비스의 부처별 전달은 자원의 낭비와 일선 행정부담의 가중, 서비스의 효과성‧효율

성 문제까지 야기하게 된다. 더욱이 아동정책은 주로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은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정책개발과 서비스 공급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

에 대한 부처간 인식과 입장의 차이로 아동보호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양산될 수 있다.

<표 2-9>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관련법의 연령규정 비교

       만연령(세)
       학령

분류

0~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24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아동복지법 만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만 9 ~ 24세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드림스타트 출생 ~ 12세까지 

초등돌봄교실 1~3학년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재학~중학교 2학년까지

한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는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미혼모와 입

양기관이 임의로 즉시적 입양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자

는 개인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보호대상 아동의 시설양육 등 보호조치를 최종 결정하

고 있다. 사실상 발달위기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

동의 발달위기에 따르는 부정적 여파는 제거될 수 없는데, 이러한 아동-가족지원 서비

스의 연계는 매우 취약하고 사후적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은 전무한 상황이다. 뿐만 아

니라 발달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에서 종료까지 일관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서비스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일선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와 과중한 

업무부담(인력부족) 관련 하여 제기된 문제는 지난 수년간 복지부동의 상태이다. 또한 

제도 집행 및 서비스 전달의 부처 간, 제공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의 제약으로 보호체계로 

유입된 아동의 기본정보나 서비스 이용과정 등이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호조치 

이후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과정이 전무하여 발달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나 원가정 지

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호체계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가 보호책임의 한계에 대해 UN 아동권리위원회(CRC/C/SR.164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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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SR.1645)는 학대아동의 보호 및 발달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을 명

확히 제시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

공부문(중앙정부, 지자체)의 책임이 분산되고, 기획‧조정 및 관리기능이 취약하여 서비

스 전달의 파편화와 분절적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폭

력 피해아동(왕따 포함)에 대한 우려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정지원 및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학대‧방임 피해아동의 외상후 지원(PTSD)과 재

활을 돕기 위한 지원 수준이 불충분한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시설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할 것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확대 배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대안

양육제도에 대한 행정운영 평가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적하면서, 대안양육 서비스 제

공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한 것이다. 이는 UN아동

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UN아동권리협약 관련 

UN총회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권고적 

효력 내지 선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입각하여 적극적 

수용 자세가 요청된다.

  2. 아동보호서비스는 효율적‧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보호 주체들은 <표 2-10>에 제시된 기관 또는 사업 등으로 요약된다. 학대 관련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빈곤아동 대상의 통합적 사례관리를 제공하

는 드림스타트,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양

육시설 및 가정위탁이 핵심 기관들이다. 그러나 이들 아동보호 관련 기관들은 발달위

기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개입과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서비스 유형 측면에서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나, 대상자 coverage가 매우 낮고 시설 유형간 불균형적 배치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있다. 실제 [그림 2-1]의 주요 아동보호

서비스 주체들의 서비스 전달 흐름도 내지 사업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내지 협업의 통로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 효과성을 제약하는 요인은 앞서 [그림 2-1]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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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 전달에 있어 나타나는 파편성과 분절성이다. 이러한 파

편적, 분절적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는 다종의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기능

에 대한 조정과 기획 기능이 부재하여 발달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보호조치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발달위기의 심각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

한 상태로 비체계적인 보호 접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호체계의 비

체계성은 아동의 생명까지 위협 받는 고위험 상황에서 아동보호서비스가 갖춰야할 서

비스 제공 또는 보호기관의 개입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더불어 가족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은 물론 발달위기와 관련된 

쟁점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환경에 대한 위기개입 및 원가정 보호,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결국,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

이 아동보호체계로 (간신히)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위기경험 치유 및 원가정 복귀를 지

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아동의 발달주기의 연속적 특성을 감안하여 생애주기적 접근을 바탕으로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가족체계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보호서비스의 개입

이 부재하다.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 관련 전달체계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발

달위기 상황에 대한 최초 개입에서 종료 및 사후관리까지 연속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즉, 아동보호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아동만을 정책대상으로 간주하고 부모(주양육

자)나 가족을 포함하여 아동을 둘러싼 발달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제한적 효과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된다(<표 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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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발달위기 아동의 위기도 수준에 따른 현행 아동, 청소년 및 가족보호서비스 분류

고도위기
(At-risk/High 

risk)

범죄 소년원, 소년교도소
 **경찰, 법원, 병원/보건소, 

교정시설
범죄피해 보호
학대사망 및 재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살

보호아동
(Looked-After)

학대/방임 아동보호전문기관

원가정 분리 및 
대체‧대리양육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직업훈련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가정위탁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아동)    
입양 입양(기관)
실종 실종아동 지원사업
빈곤‧자립 디딤씨앗 통장(CDA) 지역아동센터

한부모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모자자립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일시지원 복지시설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발달장애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 청소년 지원시설
학교폭력 학교폭력 SOS 지원단

학교부적응/학업중단, 
가출, 성매매, 폭력, 
자살, 우울증 및 중독　

청소년 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관심‧취약
아동

(Children in- 
Needs/

Vulnerable 
Children)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두드림_해밀

청소년 전화 1388 Wee 프로젝트
빈곤,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결식 아동급식지원

소외 문화참여기회 확대

가족보호 건강가정지원센터

저소득, 한부모, 
돌봄취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학교, 청소년 
상담서비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교육복지투자사업

일반아동 
(Latent risks)

아동/청소년 활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동아리활동

** 종합사회복지관, 
학교, 

   각종 
민간기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가족증진 및 기능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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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주요 주체별 운영체계 및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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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서비스 지원 대상 조직형태 및 예산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아동학대 사례관리 (신고, 상담전화 운영, 현장조사, 사례
판정),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 상담치료 서비스)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홍보 (아동
학대예방캠페인, 언론홍보)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일시보호 (학대피해아동 일시
보호, 일시보호아동 생활지도 및 관찰, 일시보호아동 사
회적응지도)

-성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
반인

-2013년 12월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50개소 운영 중(상담원 375명)

-아동복지시행령 개정 (2011년 05월) 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승인 및 취소권이 지방으로 이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국비(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1인당 학대예방사업예산 지역에 따라 5배 이상 차이

드림
스타트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
비스 지원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시.군.구 지역
-0(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2014년 기준 전국220개소(운영책임: 시장.군수.구청장)
-전담공무원 3명 및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4명 채용, 사례관
리 아동 수에 따라 최대 7명까지 채용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1인당 사례관리 아동수 60-80명 권
장, 실제 OOO명 내외

-시군구별 3억(국비 100%, 서울 2억)

입양
전문 
기관

-국내입양 가정지원 프로그램: 입양절차소개, 가정상담, 
가족캠프 실시, 양육 및 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입양  
사후서비스

-국외 입양인 가족찾기 및 모국방문/정착지원: 국외 입
양인들이 모국의 문화와 생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 가정위탁보호사업: 무계획 임신, 빈곤, 가정붕괴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때까지 위탁 가
정 및 시설 연계

-만 2세 이상 18세 이하 아
동 중 

 ∙부양의무자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 보호의뢰 아동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 
동의하여 의뢰된 아동

 ∙법원 친권상실 선고 이후 
보장시설 보호의뢰 아동

-국내입양: 전국 16개소
-국내.외 입양: 4개소 (홀트, 동방, 대한, 한국)
-입양기관별 운영 예산은 별도 행정조사 필요
-다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입양비용의 보조금: 
 ∙입양알선비용: 전문기관 270만원, 지정기관 1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5만원씩 지원
 ∙의료급여신청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친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위탁가정 제공, 위
탁부모 발굴‧조사 및 교육,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관리(사
례관리) 및 지원

-위탁아동: 보호자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혹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
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전국 
14,502명, ’12 기준)

-조직규모: 중앙 1개소, 지역 16개소(경기2개소)
-센터별 인력배치기준: 센터장1명, 상담원 6명이상(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200명당 1인 추가배치),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사무원 1명이상, 임상심리사 1명 등

-센터별 예산 상이 (기관별 종사자수, 위탁아동수 및 법인지원금 
수준에 따라서 예산수준 상이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총예산: 289백만원(13년)

<표 2-11> 현행 아동보호체계 내 주요 서비스 공급주체의 주요 기능 및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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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서비스 지원 대상 조직형태 및 예산

희망
복지

지원단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모니터링 
및 컨설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역
량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연구

-시군구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운영, 읍면동 복지업무 지원 및 관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가구(기초생
보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
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또한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
지원 대상가구 등 빈곤예방 
지원이 가능한 가구

-시군구별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직 구성 운영, 지원단 별 통
합사례관리, 자활/고용, 기획/자원 담당 등의 업무 분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합사례관리 담당으로 모두 희망복지지
원단에 배치(인력규모는 시군구별로 상이)

-통합사례관리사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내역: 2,186천원×12개
월×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배정인원×50%

건강
가정
지원
센터

-가족교육, 가족상담(부부, 부모-자녀, 가족), 가족문화 행사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한부모, 조손, 다문화, 맞벌이, 이혼
전후 위기가족 등), 

-아이돌봄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미혼모부자가족 지원,  가족돌봄나눔, 지역사회연계 등
의 사업 수행

-가족 

-여성가족부 가족관련 업무 위탁받아 수행
-중앙 1개소, 지역 151개소(13년): 지역센터 中 서울, 부산, 대
전, 울산, 경남 등 5개 센터는 광역센터로 운영

-지역건가센터 148개소 중 111개소에 국비지원 총액 7,945백
만원(13년)

-국비+지방비 지원수준: 독립형(센터당 172.5백만원), 다기능화
(센터당 88.4백만원)

CYS- 
Net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개입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가출, 성매매, 폭력, 자살, 우울증 
및 중독 위기 등

-위기청소년: 183,328명(13년)
-일시보호시설: 가출, 성매매, 
가정 및 학교폭력, 약물중독 
등 위기 노출 청소년(만 
9-18세)

-196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CYS-Net 설치(’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중 CYS-Net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력
은 시도센터 6명, 시군구 2~3명 수준(상담팀, 위기지원팀 배치)

-국비: 총 12,299백만원(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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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부재 또는 연계 취약의 문제나, 친권의 개입‧제한

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제반 규정이 취약한 점, 구상권 청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모 또는 가족 개입 없이 문제해결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아동 대상의 서

비스만 제공되고 있어 친가정 복귀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은 요원한 현실이다. 한편, 전

체 결혼건수의 10%, 이혼가정의 12%가 다문화 가족으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이들 가

정의 자녀양육 기능을 고려한 복합적인 아동보호 욕구 반영이 취약하고, 다문화 가족

정책이 별도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표 2-12>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족서비스의 차이

아동보호서비스 가족서비스

서비스 개입 요인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으로 
야기된 위기상황

가족단위의 외부지원 필요
욕구 발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문제
도덕성 관련(가해자)

사회적, 심리적 문제
(가족체계, 빈곤, 불평등 이슈 부각)

개입특징 법적 조사 및 조치판정 욕구사정에 의한 치료적 개입 

개입목표 보호, 위기‧위험의 감소 예방, 사회통합적 관점

국가의 역할
아동안전 보장/담보를 위한 경비원
제재의 주체

부모(주양육자) 지지자(supporter)
가족관계 증진 기여

국가와 가족의 
관계설정

적대적 관계 협력적 관계

권리의 균형
아동-부모(주양육자)의 권리는 법
제도적 범주 안에서 강화될 수 있다

부모의 권리는 전문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통한 가족중재 과정에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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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소년 보호체계의 현황과 쟁점

  1. 청소년인구의 동향과 위기청소년 현황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1980년 3,812만 명, 1990년 4,286만 명, 2000년 

4,700만 명, 2010년 4,94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현재 5,022만 명으로 추정

된다. 총인구의 증가는 1950~60년대의 베이비붐과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반면 2013년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인구(만 9세~24

세)는 1,003만 9천명으로 총인구대비 비중은 20.0%다. 이는 1978년 36.9%를 정점으

로 1990년 31.6%, 2000년 24.5%, 2010년 21.2%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그림 3-1] 연도별 청소년인구 및 총인구대비 구성비

   자료: 통계청(2013). 2013 청소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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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구의 감소세는 아동인구의 감소세와 맞물려 있다. 18세 이하로 구성되는 아

동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3.8%(1,448만 명)에서 2000년 

27.5%(1,290만 명)으로 줄어들다가, 급기야 2010년에는 21.8%(1,076만 명)로 떨어

졌고 2013년 현재 청소년인구와 동일한 비중인 20.0%(1,001만 명)를 차지하였다. 이

러한 감소추세는 1.1~1.2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지속되었고, 급기야 2014년에는 아동

과 청소년 인구 모두 1,00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2015년 현재 아동 인구는 총인구

대비 18.8%(953만 명), 청소년 인구는 총인구대비 19.0%(961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 총인구 9~24세 0~18세구성비
(%)

구성비
(%)

1970 32,241 11,330 35.1 16,419 50.9

1978 36,969 13,647 36.9 16,832 45.5

1990 42,869 13,553 31.6 14,489 33.8

2000 47,008 11,501 24.5 12,904 27.5

2010 49,410 10,465 21.2 10,763 21.8

2013 50,220 10,039 20.0 10,019 20.0    

2014 50,424 9,838 19.5 9,772 19.4

2015 50,617 9,610 19.0 9,538 18.8

<표 3-1> 우리나라 청소년 및 아동인구의 연도별 구성비

(단위 : 천명)

자료: 통계청. 2014「장래인구추계」.

만 9세부터 19세사이의 청소년 중 위기대상으로 추정되는 청소년은 대략 93만여 명

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2010). 이는 동일연령 청소년 인

구의 13.7%에 해당한다. 위기청소년 가운데 초등학교 재학대상층은 21만 여명, 중고등

학교 재학대상층은 72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동보호체계의 일환으로 청소년보호

체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발달위기 청소년의 문제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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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명 중 1명꼴로 빈곤을 경험하는 청소년

한 가족의 가구소득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품구매의 최저비용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빈곤가족으로 구분된다(김문길․김태완․우선희․이서현, 2012; 김미숙 외, 

2007). 빈곤가족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인구(9~24세)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

는 통계치는 현재 없다. 이에 아동연령으로 추계한 빈곤률을 통해 그 규모를 가늠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상소득을 갖는 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규모를 의미하는 절대빈곤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략 100명 중 4명이 절대빈곤상황에 

처해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절대빈곤률은 5.6%에서 

완만한 변화를 보이면서 감소하는 추세며, 2011년 현재 절대빈곤률은 4.4%를 보이고 

있다(김문길 외, 2012). 

한편 중위소득의 50% 또는 60%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률로 추정해보면, 절

대빈곤률보다 많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의 기

준에서 상대빈곤률은 2003년 10.3%에서 2005년 11.8%로 높아졌다가 완만하게 감소

하여 2011년 현재 상대빈곤률은 10.3%로 추정된다(김문길 외, 2012). 완만하게 감소

한 절대빈곤과 달리 상대적 빈곤은 다소 등락을 경험했지만 감소하지 않는 추이를 보

여주고 있다. 중위소득 60%의 기준으로 확대했을 경우, 아동의 상대빈곤률은 2003년 

16.8%, 2006년 18.4%로 높아졌다가 2011년 기준으로 16.2%로 감소하였다(김문길 

외, 2012). 상대빈곤률로 볼 경우, 동일년도 절대빈곤률 4.4%의 4배 가까운 빈곤률을 

보여주고 있다.

중위소득 50%의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은 10명 중 1명에 해당된

다. 이를 그대로 청소년인구에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청소년인구

에는 독립적인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

소한 아동기에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인구가 100만 여명에 달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하나는 이후 성인기에서 빈곤을 

탈피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인적 자본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주로 

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인적 자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령기에 속한 청소년이 빈곤가

족에서 성장할 경우 유용한 교육자원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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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접근성 저하는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에서 빈곤을 탈피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동

할 수 있다.

이에 학습에 필요한 책상, 학습공간, 학교과제수행을 위한 컴퓨터, 교육관련 소프트

웨어, 인터넷연결, 계산기, 사전, 학교교재 등 총 8개 항목의 교육자원 결핍을 살펴본 

OECD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은희․최새은․이상균․정새롬, 2013).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8가지 교육자원 중 절반이상의 자원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은 8.0%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8가지 교육자원 중 절반 이상의 교육자원 결핍을 

경험하는 아동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절대빈곤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심

각한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은 유용한 교육자원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빈곤율과 교육자원 결핍율을 볼 때,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인 청소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림 3-2] OECD국가 아동의 교육자원 결핍정도(2009년 기준)

   주: 주요국가통계만 선별하여 제시한 것이며,  OECD 평균은 조사국가 전체의 평균임.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PIS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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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0명 중 5명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는 가족과 함께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매년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고하는 사례는 획

기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사례의 심각성은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조사대상

자 중 7.1%였고, 2012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비율은 다소 낮은 5.6%로 보고된다. 폭력피해의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을 돌릴 수 있는 요소인 ‘성격때문’이라는 응답은 12.4%에 불

과한 반면,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응답이 51.5%를 차지하

고 있다.  

[그림 3-3]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및 이유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각년도; 통계청(2013). 2013 청소년통계. 

피해학생들이 보고한 학교폭력유형을 보면, 욕설․폭언이 가장 많은 56.2%였고, 집

단따돌림 38.2%, 금품갈취 29.6%, 구타 28.1%, 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는 학교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며, 그러한 스트레스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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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생에게 풀어내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특정한 선별요인이 작동하지 

않은 채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전을 위한 최일선의 공간이

어야 할 학교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중․고등학생 100명 중 12명이 1회 이상 가출을 경험

청소년기는 독립의 욕구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시기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하기에는 여전히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일차적인 보호와 감독을 수

행하는 곳은 바로 가족이다. 그럼에도 매년 가족과 부모로부터 벗어나 가출을 경험하

는 청소년은 줄지 않고 있다. 

2012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한 중․고등

학생은 조사대상자 중 12.2%에 달하고 있다. 주된 가출의 원인으로는 ‘부모님 등 가족

과의 갈등’(61.3%),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12.8%), ‘가출에 대한 호기심’(5.2%)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지난 1년간 1회 이상 가

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1%로 조사되었다. 이는 100명 중 12명의 청소년이 가출

을 경험한 바 있으며, 그 중 5~6명이 최근 1년 사이에 가출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출은 가족으로부터의 이탈을 뜻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환경으로의 진입을 뜻한다. 

이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즉각적인 개입과 쉼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보다 심각한 위

험요인에 노출되어 또 다른 일탈 및 범죄행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기 쉽다. 따라

서 가출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예방과 상담활동이 강화되고, 가출을 

시도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안전한 쉼터를 통해 2차적 위험노출을 감소시키는 대책

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라. 매년 6~7만 여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

우리나라 학업중단학생의 비율은 교육부통계자료에 따르면 0.8~1.1%에 머물고 있

으며,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재적학생기준으로 1.7%이다(교육

부, 2013). 한 해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를 따져보더라도 2010년 61,9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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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1,004명, 2012년 59,165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업중단율 자체로 본다면 높은 수치라 볼 수는 없다. 실제 OECD국가 비교자료

(OECD, 2011)를 통해서도 25세-34세 사이 국민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비율은 우리나라가 2.5%로 가장 낮다. OECD국가 평균 18.5%에 비교해 거의 8분의 

1 수준이다. 참고로, 스웨덴 8.8%, 핀란드 9.6%, 미국 11.7%, 독일 14.0%, 프랑스 

16.1%, 영국 18.4%, 스페인 35.9%, 멕시코 58.1%, 터키 58.4% 등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학업중단율은 높은 교육열과 학력․학벌을 중시하는 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다보니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미미하고, 지원정책 역시 다른 정책

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처지고 있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12년

재적생 3,132,477 1,910,572 1,943,798 6,986,847

중단자 10,771 15,337 33,057 59,195

학업중단율 0.34 0.80 1.70 0.85

2011년

재적생 3,299,094 1,974,798 1,962,356 7,236,248

중단자 10,404 16,509 34,091 61,004

학업중단율 0.32 0.84 1.74 0.84

2010년

재적생 3,474,395 2,006,972 1,965,792 7,447,159

중단자 11,634 15,736 34,540 61,910

학업중단율 0.33 0.78 1.76 0.83

<표 3-2>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 명, %) 

   주: 각년도 학업중단자수는 유학이민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교육부(2013). 학업중단학생 통계; 김강호 외(2013).

하지만 다른 추정방법으로 보면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무시하지 못할 규모로 나타난

다. 학업중단과 관련한 패널연구보고서(윤철경 외, 20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학령인구(7,126,098명)와 기간학제 학생수(6,721,176명)의 차이로 본 학업중단청소

년의 규모는 기타 학제학생수와 중도입국학생수를 고려하더라도 361,605명에 달한

다. 이는 학령인구대비 5.1%에 달한다. 아울러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

악되지 않는 청소년의 수는 278,260명(학령인구대비 3.9%)에 달한다. 고등학교 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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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2,102,835명)로 좁혀 보더라도 대략 15~16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해당 학령인구대비 비율은 7.5%에 달한다.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수치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이 정규교육과정

에서 이탈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은 학교 밖에서 생

활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공교육제도 하에서 학업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도 있다. 혹은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취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과 학업중단 후 선택한 취업이 성인기에서의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보장하는지에 대

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널리 알려진 연구 중 하나지만, 미국의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GED 취득자의 임금수

준이 GED 미취득 학업중단자와 별다르지 않으며 고졸 취업자와 비교해 보면 유의미

하게 적다라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어찌 보면 학력보다는 학교가 중

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는 단지 학업을 전수하는 공간으로서만 아니라 성

인기에서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과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을 의미한다. 이는 학업중단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에게 사회생활과 직업에 필요한 교

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 흡연과 음주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10 명 중 1~2명

흡연과 음주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예방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흡연․음주

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다. 2012년 현재 지난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청소년은 11.4%로, 10명중 1명이 흡연 중이다. 흡연율은 2007년 13.3%를 최고로 기

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현저하게 줄지는 않고 있다. 한편, 청소년 음주율

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흡연율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2년 현재 지난 30일 동

안 1잔 이상 음주한 한 청소년은 19.4%로,  10명 중 2명이 음주를 경험하고 있다. 또

한 최고로 높은 음주율을 기록한 2007년과 비교할 때, 8.4%p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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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청소년 흡연 및 음주실태 

(단위: %)

자료:  질병관리본부․교육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각년도; 통계청(2013). 2013 청소년통계.

바. 전체범죄자 100명 중 4명이 청소년

2011년 소년범죄자(0~18세)는 8만3천60명으로 2010년 8만9천776명보다 감소하

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 감소세는 둔화된 상태다.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가 4.4%

를 차지하고 있어, 100명 중 4명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범죄유형으로

는 재산범이 소년범중 45.7%를 차지해 가장 많고, 폭력범 26.8%, 강력범 4.0%순으로 

나타났다. 초범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2범 이상의 재범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청소년인구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 비율이 동반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예방과 사후대책이 미비함을 의미한다. 가족과 학교로부터 

방치된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년범죄에 대

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적극적인 사전예방대

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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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도별 소년범죄 현황 

(단위: 명,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통계청(2013). 2013 청소년통계.

사. 청소년기 사망 제1원인은 자살

통계청 청소년통계(2013)에 따르면, 청소년(15~24세)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01년 7.7명에서 2011년 13.0명으로 증가하여 사망원인 중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기간 운수사고, 심장질환, 익사사고 사망률은 감소한 것에 비

해 청소년의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2012년 조사결과 청소년(13~24세)의 11.2%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 자살하고 싶었던 

주된 이유는 13~19세는‘성적 및 진학문제’(39.2%),  ‘가정불화’16.9%의 순으로 나타났

고, 20~24세는 ‘경제적 어려움’(27.6%)과 ‘직장문제’(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

기하는 자살을 방치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특히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성장의 기

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자살을 선택한 청소년이 없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강력

한 자살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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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청소년 자살 충동율 및 그 이유

(단위: 명, %)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각년도; 통계청(2013). 2013 청소년통계.

아. 방과후돌봄의 사각지대 존재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양육자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

의 필요성은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공급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990년 

48,00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데에 그쳤던 1,919개소의 보육시설은 2011년 보육아동 

1,348,729명, 보육시설 39,842개소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영유아기에 

초점을 둔 보육시설의 확장은 일정정도 이루어졌지만,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돌봄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조사(2012)에 따르면, 방과후 나홀로 아동(만 5-15세)은 전체 240만명

으로 추산되며, 그 중 하루에 3시간이상 정기적으로 보호자없이 집에 있는 아동과 청소

년은 47.7%에 해당하는 4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정익중, 2013 재인용). 이들에게 현

재 제공되는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수용인원을 감안할 때, 최소 10만 9천명은 방과후에 

아무런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정익중, 201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인원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미취학아동을 포함시키고 있기에,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청소년기 학령아동이 방과후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제공되는 방과후돌봄은 주간시간대의 이용에 집중되어 있다. 맞벌이부

부나 빈곤가족의 근로특성을 감안할 때, 야간시간에서의 돌봄제공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보호서비스 필요아동규모를 추정한 연구(정익중‧이경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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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정은, 2011)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 14.5%를 적용하여 117만 명으로 추정되는 

빈곤아동 중 2010년 기준으로 공적․민간체계에서 제공되는 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하

는 아동수는 대략 66,328명 정도다. 이는 117만 명으로 추정한 빈곤아동대비 5.6%에 

해당하기에, 절대적인 규모의 빈곤아동은 야간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아동기와 청소년

기를 보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6~18세 학령기 아동 8,648,408명 

중 방과후돌봄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7.8%에 해당하는 678,715명이다. 이들 중 학령

기 아동을 위한 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약 36,807명이기에 야간돌봄 필요

아동 대비 5.4%에 그치고 있다(정익중 외, 2011). 

방과후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다

양한 체험학습과 보충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는 개인적인 잠재력을 발굴하고, 

유용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기회에서 차등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

다. 이에 청소년이 속한 가족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 내지 저렴한 비용을 통해 

유용한 방과후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자.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증가

2011년 현재 다문화가족의 아동 수는 151,15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7년 

44,258명으로 보고되었던 규모와 비교할 때,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직까

지는 미취학연령대인 6세 미만 아동이 6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

려한다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대폭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2012년 교육부자

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배경을 가진 학생 수는 총 46,954명으

로 2006년 9,389명에 비해 6년 만에 5배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는 것은 초등학생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학생의 72.0%(33,792명)를 차지하고 있

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역과 소속계층을 보면, 농산어촌과 도시근로빈곤

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부모가 주류사회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

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결핍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다문화가족의 증가세와 연령대분포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 이내에 다문화배경을 가

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공계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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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은희 외, 2013).

<표 3-3> 연도별 학령기 다문화가정 학생 수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6 7,910 1,139 340 9,389

2007 12,199 1,979 476 14,654

2008 16,785 2,527 868 20,180

2009 21,466 3,294 1,255 26,015

2010 24,701 5,260 1,827 31,788

2011 28,667 7,634 2,377 38,678

2012 33,792 9,647 3,515 46,954

구성비 72.0 20.5 7.5 100.0

 (단위: 명, %)

  주 :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합한 수치임.
자료 : 교육부.「다문화가정 학생현황」각년도; 통계청(2013). 청소년통계.

  2. 청소년보호체계 운영 현황

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현황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보호체계 중 하나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CYS-Net)이다. CYS-Net은 지역사회시민 및 청소년관련 기관․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이다(노성덕․김태성․채중민, 2010). CYS-Net은 학교부적

응,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가출,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에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관련시설이 유기적 

연계없이 파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사업의 파급효과가 분산되는 문제에 대응

하는 통합지원체계의 필요성 때문에 구축되었다. 이에 2005년 출범한 국가청소년위원

회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구축하였다. 이후 

2009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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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였고, 현재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중 하나

다.

CYS-Net의 기본추진방향은 지역사회중심의 네트워크시스템 구축과 청소년 중심

의 원스톱서비스체계 구축이다. 이에 광역시․도, 시․군․구 등 행정구역내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다양

한 전문적 서비스 및 활동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정상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위기 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

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의 위기정도를 판정하고, 

위기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CYS-Net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김두현, 2006).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CYS-Net은 2013년 현재 17개 

광역시․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15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17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중심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7] CYS-Net 운영체계도

CYS-Net은 운영체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되고, 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공공의료기관, 보건소․정신보건센터, 청소년쉼

터․청소년지원시설 등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3장 아동보호 관련 청소년 및 가족 보호체계의 진단 61

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 1차 연

계망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청, 학교, 경찰관서, 사회복지관, 그룹홈, 보건소, 노동관

서, 직업훈련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른 공공 및 사회복지기관이 2차 연계망을 구성하

며,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을 포괄하는 광역의 3차 연계망이 구성되고 있다

(황순길 외, 2013).

CYS-Net은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된 유관기관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

영협의회 및 실행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노성덕․배영태․김호정․김태성, 2011). 

운영협의회는 CYS-Net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자치단체의 청소

년업무 담당관 등 13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을 보호하

고 있는 학교, 교육청과의 의뢰․협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협의회에 학교지원단

장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보호를 위해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필수연계기관 및 실무적인 연계강화 및 기관 간 사례공유 등을 위해 필

수연계기관 업무담당자 및 관련전문가 20인 등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

다(노성덕 외, 2011).  

2006년 20억여 원의 예산과 54개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의 주도 아래 시작한 CYS-Net은 2012년 현재 총예산 184억 4천만 원으로 증가하

였고, CYS-Net을 통해 수혜를 받은 위기 청소년 수는 149,30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황순길 외, 2013). 

CYS-Net은 지역사회연계망 구축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성격이다. 이에 연계망의 중심축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매년 증설되어 2006년과 비교할 때 2012년 현재 3.2배 

늘어난 17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총 18개의 시도청소년

복지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27개 기초자치단체에 총 179개의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율은 

2012년 현재 78.9%에 달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는 자치단체는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으로 이들 기초자치단체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00% 설치․운영되

고 있다. 반면 부산(25.0%), 대전(20.0%), 대구(12.5%)의 기초자치단체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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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예산
운영센터수 위기청소년

수혜자수광역시도 시․군․구 계

2006  2,332,500 16 38 54 1,437

2007 10,120,000 16 52 68 54,148

2008 11,104,000 16 65 81 71,356

2009 12,704,000 16 80 96 98,020

2010 15,104,000 16 110 126 128,426

2011 17,140,480 16 144 160 145,736

2012 18,440,000 17 156 173 149,307

<표 3-4> 연도별 CYS-net 운영 현황        
(단위: 원, 개소, 명)

자료: 황순길 외(2013).

시도명
광역자치단체
설치센터수

기초자치단체
수

기초자치단체
설치센터수

기초자치단체센터
설치률(%)

서울 1 25 23 92.0

부산 2 16 4 25.0

대구 1 8 1 12.5

인천 1 10 7 70.0

광주 1 5 3 60.0

대전 1 5 1 20.0

울산 1 5 3 60.0

경기 1 31 31 100.0

강원 1 18 9 50.0

충북 1 12 12 100.0

충남 1 15 15 100.0

전북 1 14 14 100.0

전남 1 21 19 90.5

경북 1 21 16 76.2

경남 1 20 20 100.0

제주 1 1 1 100.0

세종 1 - - -

합계 18 227 179 78.9

<표 3-5>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현황(2013.3 현재) 

자료: 황순길 외(2013).



제3장 아동보호 관련 청소년 및 가족 보호체계의 진단 63

나.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Project) 현황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이하 Wee 프로젝트)은 학업중단,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정서 불안 등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구축한 대표적인 보호체계다. Wee 

프로젝트는 200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정적 위기(빈곤, 부모이혼, 다문화가정 

등), 교육적 위기(학습부진, 학업중단 등), 개인적 위기(범죄, 가출, 성경험, 폭력 등)에 

놓여 있는 위기 학생의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해 추진된 국가차원의 학생안전통합시스

템 구축사업이다(황순길 외, 2013). 

2008년 10월부터 추진된 Wee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

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해 촘촘하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지원서비스

를 통해 학생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대상은 위기학생이

며, 보조 대상은 일반 학생이다. 

[그림 3-8] Wee 프로젝트 체계도

자료: 최상근 외(2011). Wee 프로젝트 운영모델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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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 프로젝트는 학교를 주요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중심의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에 설치․운영되는 Wee센터,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되는 Wee스쿨 등 3단

계의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1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단위학교의 Wee 클래스는 다

양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학교부적응학생을 조기에 발견․예방하며, 단위학교에서 선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 2차 안전망인 Wee센터로 의뢰한다. 3차 안전망인 Wee스쿨은 학

업중단자를 포함하여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치유 및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기숙형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된다(황순길 외, 2013).

2008년 Wee클래스 530개교, wee센터 31개소를 시작한 Wee 프로젝트는 2013년 

현재 Wee클래스는 4,845개 단위학교에서, 2차 안전망인 Wee센터는 148개 지역교

육지원청에서, 3차 안전망인 Wee스쿨은 6개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Wee 

프로젝트의 구축률은 Wee 클래스가 전국단위학교 대비 42%, Wee 센터가 교육지원

청대비 83%, Wee스쿨은 시도교육청대비 38%에 달하고 있다(황순길 외, 2013). 

Wee 프로젝트에는 2013년 기준으로 전문상담교사 1,518명, 전문상담사 672 명 등 

총 4,296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다. 문제영역 및 취약계층 중심의 청소년보호체계 현황

  1)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위기아동·청소년의 긴급구조 후 보호를 위해 여

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

다. 20103년 8월말 현재 청소년쉼터는 일시 21개소, 단기 50개소, 중장기 3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운영해 일시적인 생활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사
회로의 안정적 복귀를 지원한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홍보, 민

간협력사업 추진, 선도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적인 생활지원, 상담․심리치료, 가정․사회복귀, 중장기적인 자

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크게 보호기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24시간 이내

의 일시보호를 제공하는 일시쉼터,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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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외의 중장기보호를 제공하는 중장기쉼터가 그것이다. 각 청소년쉼터의 유

형별 특성은 <표 3-6>과 같다.

구분

쉼터 형태

일시
단기 중장기

남 여 계 남 여 계

21 26 24 50 11 21 32

보호기간
24시간이내 
일시보호

3 개월 내외의 단기보호/ 2회 
연장 가능(최장 9개월)

2년 내외의 중장기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
outreach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
  (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표 3-6> 청소년쉼터 현황 및 특성(2013. 8현재)

자료: 여성가족부(2013) 홈페이지.

  2)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두드림․해밀사업

두드림․해밀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와 한국상담복지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시행)’이 제정되면서 기존 

두드림․해밀사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확대․변경되었다. 이에 2015년 현재 청

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개편된 상태다. 사업대상은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으

로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등이 해당한다. 이외 학교밖 청소

년의 발생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주

된 지원서비스인 두드림․해밀사업은 학업복귀 동기와 자립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학업

역량강화서비스, 자립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원종료 후 월 1회의 사후관리를 6개

월 동안 진행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6개소, 기초자치단체 38개소 등 총 54개 지역

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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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단계

내용 2011년 2012년

발굴
CYS-Net을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발굴, 유관기관 
사업설명 및 아웃리치 캠페인

1,799 2,784

동기화 참가신청, 사정 및 개별서비스계획 1,472 2,314

특성화
학업복귀를 위한 집중지원:
학습지원, 해밀교실, 기숙형 대안캠프 등

1,191 2,045

학업복귀 복교, 검정고시, 진학 등의 학업복귀 528 885

사후관리
자신감 회복 및 안정적인 학업지속을 위한 사후관
리지 원

460 664

<표 3-7> 두드림․해밀사업의 서비스 및 운영현황       

 (단위: 명)

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여

성가족부 산하에 해바라기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운영하여 피해여성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

처하고 있다. 2015년 현재 해바라기센터는 총 3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위기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는 15개소, 아동․청소년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는 8개소, 

통합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는 11개소다. 

  4) 방과후 방치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 및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아동센터(보건

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비 및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

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다. 2004년  

895개가 신고되었던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총 3,802 개소가 신고‧운영되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빈곤가족 아동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 2004년 23,347명의 아동이 이용하였는데, 2010년 100,233명으로 10 만 명을 넘

어섰고, 2011년 현재 102,089명이 이용하고 있다. 



제3장 아동보호 관련 청소년 및 가족 보호체계의 진단 67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46개소에

서 시작하여 2014년 현재 청소년수련관 116개소, 청소년문화의집 55개소, 청소년단

체 11개소, 청소년수련원 8개소, 복지관 7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200개소가 운영되

고 있다. 참가청소년은 2013년 기준으로 8,200명이며, 초등학교재학생이 6,015명, 

중등학생이 2,185명이다. 이들 중 98.7%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다. <표 3-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

이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주로 초등학교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은 전무한 상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돌봄서비스 제공 이상의 내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주무부처
학년별 이용자수

전체
초등저학년 이하 초등고학년 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4,3007
(39.5)

41,025
(37.6)

25,034
(22.9)

109.066
(10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 -
6,015
(73.4)

2,185
(26.6)

8,200
(100.0)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142,206
(89.1)

17,531
(10.9)

-
159,737
(100.0)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69.783
(93.4)

4.904
(6.6)

-
74,687
(100.0)

<표 3-8> 주요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명, %) 

자료: 정익중(2013).

  5) 위기청소년 대상의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 청소년동반자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열악한 가정환경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청소년,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우울, 자

살, 자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의 문

제를 경험하는 9~24세 위기청소년이다.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

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자원과 연결하

여 상담, 숙식, 교육, 의료, 보건, 법률, 여가, 직업훈련,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

러 각종 생활체험, 체육활동,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기계발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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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6)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보호사업

빈곤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보호 및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정은희 외, 

2013). 

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

모가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5년간 지

원한다.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검

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

② 조손가정지원사업: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가 만 18

세 미만의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조손가족으로 최저생계비 180% 이하에 해

당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배움지도사 파견지원을 통

한 학습 및 정서지원, 생활 가사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이 제공된다.

③ 소년소녀가정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세대에 대해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

와 동거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단,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

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한

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지원은 2013년부터는 추가지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교육 급여, 의료급여, 월 1인당 12만원의 부가급여,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

에 대해서 정서적 후원자를 지정‧연결시켜주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소년소녀



제3장 아동보호 관련 청소년 및 가족 보호체계의 진단 69

구분 총합계
시설
보호
아동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소년 
소녀 
가정 
아동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장애인
시설 
아동

가정
복귀 
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아동

총가입자 63,607 18,536 15,617 ,1075 2,629 2,982 2,447 20,321

<표 3-9> 아동발달계좌 지원 대상 현황
(단위: 명) 

가정의 결연기관이기에, 시, 군, 구청장은 소년소녀가정 책정 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에 관련자료를 통보한다. 

④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디딤씨앗통장)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 초기비용 마련과 관련하여 빈곤아동의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아동발달지원계좌사

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

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가정복귀 아동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사업

과 유사한 성격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는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0세부터 만 18세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 시(연 12세)부터 

만 18세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적립방식은 기본매칭(matching)적립으로 아동이 후

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으

로 지원한다.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원

(연간 564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하나, 국가의 추가지원은 없다.

자료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http://www.adongcda.or.kr/)

  3. 청소년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아동‧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기능 부재

아동(만 18세미만)과 청소년(만 9세이상~24세이하)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연령대 

중 만 9세부터 18세미만이 중첩된다. 이에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에서 대상

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처이기주의와 부처 간 칸막

이 현상으로 인해 마치 다른 대상인 것처럼 별개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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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빈곤아동, 다문화가정아동,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문제. 피학대아동과 성

폭력피해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는 양 보호체계의 통합조정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주무부서와 그에 따른 제도나 사업

운영의 차이 때문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간의 유기적 통합을 위한 콘트롤타워 기능의 부재는 

유사서비스 중복제공, 필요한 서비스 미제공 및 사각지대에 대한 책임전가, 중복투자

로 인한 자원낭비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정익중, 2008). 이에 정책수립단계

(중앙정부조직)에서의 물리적 통합이 어렵다면, 아동보호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의 실

행단계에서 유기적 통합 및 조정을 수행하는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

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

원회를 두고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의 권익 및 복

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아동정책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

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

가족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존재한다. 청소년기

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그것이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

동부차관, 경찰청장,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각 기구의 구성원의 직책으로 보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청소년정책 관계기관협의

회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나 양 기구간의 관계나 성격에 대해 뚜렷한 규정이 없기에,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보호체계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는 여전히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협의나 조정을 위한 기구가 2개가 있으면서 각 

기구가 별도의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대상과 제도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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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복성과 유사성을 고려할 때, 양 기구의 관계나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일화된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통합조정기능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인구학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부처별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것

에서 탈피해 정책이나 제도의 기능에 따라 부처별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일한 연령대인 아동 및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노동정책은 노동

부, 소년범죄정책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 육성, 보호, 복지 등

의 정책이 청소년연령에 해당한다는 근거아래 여성가족부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다보

니 보건복지부 아동연령의 대상에게 제공하는 복지 및 보호정책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복지 및 보호정책은 보건복지부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 및 육성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부처 간 업

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물리적 통합이 아니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및 보호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단위시설별 청소년보호서비스의 한계존재 

청소년보호체계의 주요한 서비스제공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청소

년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의 경우 충분하고 포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각 기관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 사업수행 기능의 제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사업대상 및 영역확대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88청소년지원단과 일시보호소 운영을 통해 가출위기청소

년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원에게 관련법령에 근거한 법적 권한

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을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또한 조기

발견에 효과적인 1388청소년전화와 1388청소년지원단의 경우, 무료전화가 아니기에 

회선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유진, 2011). Wee 프

로젝트의 경우,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문제에 중점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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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또한 문제학생의 도피처와 피난처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실제 보호가 필

요한 위기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심각할수록 도움을 덜 요청하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대상이 더 많은 도움과 

상담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보호조치를 취하는 아웃리치 

상담을 수행하여 가출이후 심각한 문제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보호를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이 가출 후 일차적인 보호 장소로 쉼터를 선택하

지 않고 있고, 홍보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이용방법을 몰

라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 중장기

계획의 부재, 가출청소년보호에 대한 낮은 수준의 예산지원, 유형별 청소년쉼터의 운

영표준화 방안 부재, 종사자 처우조건의 저열함으로 인한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어려

운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남미애․홍봉선․육혜련, 2012). 해바라기(아동)센터는 보건

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별개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긴급보호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 상담원의 개입권한에 한계가 

있어 피해청소년의 안전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하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인 경우 개

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간의 연계협력 부족

CYS-Net의 운영체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필수연계기관과 1388청

소년지원단의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하지만 필수연계기관 간

에 역할이 중복되다보니 협력에 소극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연계업무가 참여기관의 우

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참여기관간의 연계를 핵심기능으로 

삼는 CYS-Net의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Wee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운

영되어, 연관된 심리치료기관 및 병원과의 협력체계는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들 연계기관에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가 많고,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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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장기적인 주거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

동복지시설인 공동가정시설로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계협

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호청소년의 입소절차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모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아동보

호전문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보교환이 필요하지만,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요한 통계자료 공동구축, 서비스이용자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영유아기에서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로 성장발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보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위기 및 취약계층의 아

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는 존재하지만, 위기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

하면서부터는 서비스대상자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어 이후 청소년보호체계로의 이전

이나 의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상아동 및 청소년의 개별욕구

에 대응하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애주기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보

호서비스와 청소년보호서비스가 통합운영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라. 서비스제공방식의 전환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필요

2000년대 들어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에서 선택과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이용자중심

의 서비스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청소

년 대상의 사업이 전체사업 수 중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은 597억원(59.4%)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사업을 포함하면 아동청소년가족사업 수의 비중은 

59.3%로 늘어나며, 예산비중은 62.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청소년의 욕

구와 선택권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서비스제공기관 외에 새로운 서비스공급기관을 발굴, 확보, 관리하는 새로운 

보호체계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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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소년보호체계의 개선방안

가. 빈곤청소년을 위한 다차원적 보호정책 추진

빈곤가족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의 발달지원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입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추진모형이 필요하다. 빈곤이 야기하는 문제는 단

지 경제적인 궁핍에서 그치지 않고 복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결핍, 물질적‧교
육적 자원의 결핍, 정서발달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부적응 등 빈곤으로 인한 복합적인 

표적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탄환과 같은 정책은 존재하기 어렵다. 이에 

빈곤이 가져오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개입전략이 선택되

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통합적 추진모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활동지원, 직업기술훈련,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근로연계 소득지

원을 확대시켜 빈곤가족의 총소득을 증대시키는 빈곤감퇴모형과 함께 빈곤가족 아동

의 부정적 발달산물과 부적응문제에 대한 조기예방‧개입서비스, 교육성취도 향상과 학

교적응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서비스 등 인적 자본개발모형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

다(정은희 외, 2013). 왜냐하면 일자리전략으로는 부모의 근로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돌봄의 공백을 메꿀 수 없고, 가족급여 전략만으로는 근본적인 소득의 증대를 꾀하기

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동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결핍 뿐 만 아니라 발달촉진에 필요한 물질적․비
물질적 자원의 결핍 또한 경험한다. 따라서 아동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정은희 외, 2013). 이와 관련하여 빈곤가족의 청소년자녀가 발

달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사건과 경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

육, 보건, 가족체계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유해한 

지역사회환경의 개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상태 유지를 위한 근로장려금, 근로소

득 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재정지원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소득지

원, 근로활동지원을 통한 직접적 빈곤 감퇴모형(poverty reduction model)과 빈곤

가족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정서발달 조기개입서비스, 문제행동치유를 위한 전

문사회서비스 등을 통한 인적 자본개발모형(human capital)이 동시적으로 추진될 필

요가 있다(Alber, Morris, & Rav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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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빈곤 청소년 보호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접근 모형 

빈곤감퇴모형

인적 자본개발모형

공공부조 및 수당지원을 통한 소득지원

직업기술훈련을 통한 노동시장정책

조기예방 및 개입을 통한 발달지원서비스

교육성취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고위험군 아동을 위한 전문사회서비스

근로장려금을 통한 근로연계복지 

자료: 정은희 외(2013).

나. 청소년 보호체계 내 일선기관의 권한 및 기능강화

위기 아동·청소년을 긴급구호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

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을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인증제’를 실

시하여 긴급구호 기관에서 친권에 우선하는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유진, 2011; 이춘화 외, 2010).

현재 가출청소년을 발견하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 조치는 청소년보다

는 부모의 권리를 우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 이익의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연락은 이루어지더라도 긴급보호조치를 통해 쉼터에서 일정

기간 보호가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이 심리적 안정을 취한 후, 보호자

와의 면담을 통해 원가족으로의 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하던 아동·청소년을 장기 보호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그

룹홈)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일단 의뢰한 후 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

다.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아

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양 보호체계의 연계를 통

해 청소년쉼터에서 직접 공동생활가정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대기시

간 없이 적시에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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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 및 청소년보호 제공기관 간 연계강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하나의 문제만을 경험하지 않으며, 단기간 보다는 장

기간에 걸쳐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단일한 기관에서 요보

호청소년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하나의 기관이 일차적인 접근장소가 되더라도 연계기관을 통해 필요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보호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에도 

원스톱서비스를 지향하는 보호체계는 존재한다. CYS-Net, Wee 프로젝트 등이 대표

적이다. 하지만 부서 간 칸막이행정과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관계 등으로 인해 매끄럽

고 신속한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가정폭력, 학교부적응, 가출, 취업 및 

진학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간의 연계

기능이 현재보다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제공기관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각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

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운 해결책이다. 이

에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 연관된 아동보호서비스기관과 청소년보호서비스 기관을 동

일한 건물에 배치시키거나, 최소한 근접한 거리에 재배치시킴으로서 이용자의 원스톱

서비스 이용가능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속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

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그

렇기에 CYS-Net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가 요보호아동이 청소년

기에 접어들 때 자연스럽게 해당아동 및 청소년의 정보를 공유하여 사례관리업무를 이

전받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CYS-Net 및 Wee Center를 담당하는 보건

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일선기관간의 공동협력 체계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을 지

원하고, 이러한 활동을 시설점검평가에서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간의 

연계활동이 점검평가 항목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위치하는 것은 일선기관에게 연계와 

의뢰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 아동보호 관련 청소년 및 가족 보호체계의 진단 77

라.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규정책의 선제적 검토

선택과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이용자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규정책과 제

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중

심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편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신규서비스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혼 및 별거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도(advanced payment)의 

도입가능성을 심층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구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계별(층위별) 방어선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제공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1층위에는 보편적 보호서비스(방과후돌봄 지원)

를 다루고, 2층위에서는 전문적 보호서비스(바우처제도를 통한 상담치유, 체험학습프

로그램 등)를, 3층위에서는 요보호청소년보호서비스(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

력 보호서비스 등)를 다루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마. 정기적 점검평가를 통한 보호체계 감독강화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청소년보호 통합점검기구를 만들어 가정 외 보호서비스를 받

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 위기수준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의 모니터링을 실

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보호체계의 적절성을 지속적으

로 점검하여 보호체계 안에서 또 다른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별로 청소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아동정책기본계

획 및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과 실천여부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점검을 통해 우수 서비스제공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보호체계의 수준향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바. 근거기반의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평가연구

청소년인구 중 대략 10%에 해당되는 93만 여 명의 요보호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수립과 관련하여 정교하고 양질의  정보를 담은 조사자료는 부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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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 들어 일반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패널조사자료는 많아졌지

만, 보호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자

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청소년패널의 경우, 주

된 관심사는 일반청소년의 생활과 심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된 설문조사내용 역시 

복지나 보호정책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매년 효과성연구를 

수행하나, 연간 3,000-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00명의 아동자료를 수집하기에 낮

은 품질의 자료수집에 그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경우 아동대상 질문은 3년마다 부가조사설문에서 처리하기에 조

사에 참여하는 아동의 수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보호체계내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주요표적대상으로 삼은 종단심층자료의 확보

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보호체계 및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빈곤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빈곤탈피, 이들의 학업성취 및 진로경로, 다양한 보호체계 및 서비스

의 경험이 이후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정책평가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제2절  가족 보호체계의 현황과 쟁점

  1. 가족보호체계의 현황

가. 아동 및 가족 보호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서비스 분절화

우리나라의 아동 및 가족 정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아동복지 정

책 전반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노충래, 2012) 아동 및 가족 서비스가 독자적인 정책영역에서 분절적

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해체 예방 및 회복과 관련된 정책이 이원화 된 가운데 

선별적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적극적인 국가 개입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노충

래, 2012). 또한 현재의 정책에서는 친부모 개입서비스의 부재, 친권의 개입이나 제한

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제반 규정의 부재, 구상권 청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모 

및 가족 단위의 문제점이 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아동 중심적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어 ‘아동중심 가족복지 정책’의 핵심인 ‘친(親)가정 보호 및 복귀’라는 궁극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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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기 어렵다. 이렇게 아동보호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아동만을 정책대상으로 간주하

고 부모(주양육자)나 가족을 포함하여 아동을 둘러싼 발달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제한적 효과와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가족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된 문제도 이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아동과 

가족보호체계의 불연속성이나 비체계적 운영 실태는 아동 및 가족보호 관련 전담인력

에 대한 기초통계가 부실하고 인력운용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과도 

맞물리는 문제이다. 실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현재의 과도한 업무량을 일시

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중장기적인 서비스 및 정책 수립의 향상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 기준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1명이 담당해야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원수는 2.0명이나, 아동복지 종사자 1명 당 담당 생활인원수는 3.1명으로 아동

복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한편, 사회복지사의 이직은 사회복지조직 뿐 아니라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

이언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이직 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

동복지분야는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강현아, 2011), ‘2010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의 평균 3년간 이퇴직수는 13.15명이었고 현원의 

75.1%가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퇴직율(현재 직원수 대비 이퇴직수)이 100% 

이상인 시설도 11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기준 장애인생활시설의 

이퇴직률이 41.42%인 것에 비해 월등히 수치이다(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2010). 또

한 아동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년 미

만의 경력 교사가 전체의 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약 1년 9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어(정익중, 이정은, 이상균, 2011), 서비스의 질 확보에 우려를 낳고 있

다. 종사자들의 이직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과 가족에게 더 큰 상처와 정서적 

불안감을 초래하고 아동의 발달성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익중 외, 2011).

한편 보호대상 아동이 부득이하게 친가정(family of origin)에 머무르지 못하거나 복

귀하지 못할 경우,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우

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 6,020명 중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3,257명으로 입양, 

가정위탁 등과 같이 가정보호 조치된 아동 2,763명보다 훨씬 많다(보건복지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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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우선시하기 위해 아동 대 가족이 1:1의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친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등과 같이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더불어 영원한 주거지를 가질 수 있는 영구계획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결과를 보면, 피해아동 원가정 보호

가 64.4%, 격리보호 28.6%, 가정 복귀 사례 6.7%, 사망 0.3%로 파악되었는데, 원가

정 보호율이 높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병행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 학대

행위자가 받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가 84.9%로 가장 높은데 비해, 심리치료서비스는 

5.4%,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2.5% 실시되었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가 피

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보다 훨씬 적고, 행위자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족

기능강화서비스와 심리치료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보건

복지부, 2014).

보호대상 아동이 아동보호체계에 유입되는 사유로 빈곤과 실직, 이혼과 별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제도 운영과 일반국민의 제도 이해에 심각한 오

해를 고착시킬 수 있다.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을 아동복지체계에 위탁하는 주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최우선 서비

스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 긴급지원이나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인 조치는 

미흡한 상황에 있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제도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친가정 복귀

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시보호서비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친부모의 아동 

양육권 포기나 책임감 저하로 이어지면서 아동보다도 부모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미혼모(부) 아동의 친부모 양육 지원체계는 여전히 취약한데, 2000년대 초반에 비

해 양육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에 있으며, 기존 시설에 입소대기 기간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추

세이다.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청소년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미혼모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양육을 위한 시설거주 기간, 양육비 지원, 자립을 위한 지원 등에

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에는 239명의 영아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등 영유아 유기 가 심각하며 일부에서는 영유아 살해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94.3%가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고, 차별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한사람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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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미혼모들은 자녀양육비와 주변인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한편,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미혼부가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2.5%에 이르며,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12). 미혼부는 법적으로 혼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지만 자발적으

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힘겹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 양

육비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양육비 이행체계를 강화하기 위

해 정부조직 및 인력 확대와 국가 대지급 후 구상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실

행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구상권 행사 제도에 대한 지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의 경우 그 지지가 약하고 조사 대상 직업군 중 유일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

이기도 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사회적 차별 및 낙인은 양육모가 아동을 

양육하기보다는 입양 보내는 비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이다. 그러나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취약한 재정 지원으로 입양기관들은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해 국외입양에 치중

하는 경향을 보인다(공계순 외, 2008).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은 개별 가정 내 울타리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보호시설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생활환경 스트레스, 지속적인 양육자 

부재, 발달 지연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국내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며(성미영, 2006), 정서조절능력이 뒤떨어지고(김성

애, 박성연, 2009), 정서지능 및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만족도 모두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다(박미경, 문혁준, 2009). 그룹홈 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 중 부모의 이혼, 학대, 

방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 우울 및 불안 정도가 높고 심리정서

적인 상처로 인해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강현아 외, 

2012). 또한 그룹홈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그룹홈 청소

년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더 빈번하게 경험한다(양은별, 정익중, 

2013).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학대와 방임피해가 괄목할 만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아동

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개입전략에 대한 지식이 바람직한 수

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수행 문제가 깊어지고 우울감

이 높게 나타난다(보건복지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특히 대리 및 친인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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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탁의 경우, 위탁부모의 고연령과 건강문제는 위탁아동이 보호대상이 아닌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하는 ‘역할전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민감하고 반응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

며, 아동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관계의 안정성과 지

속성을 보장하는 영속성을 기본 원칙으로 재편되어야 한다(정선욱, 2004).

나. 가족의 변화와 아동보호의 책임 분담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로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아동보호

의 문제 또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핵가족화 및 한부모 가정 증가, 이혼가정 

증가, 아동학대 및 방임 증가 등은 가족기능의 약화를 초래한다. 2013년 이혼건수는 

11만 5천 3백 건으로 전년도 대비 0.9% 혹은 1천 건 정도 증가하였으며, 조이혼율은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평균 결혼지속 기간이 14.1년이라는 것은 40대의 이혼 가

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51.2%로, 10년 전 

대비 17.3% 감소하였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2003년 49%에서 

2013년 56%로 약 7% 증가하였다(통계청, 2014). 이러한 가족해체 상황에서 부모의 

이혼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부모가정, 특히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진다.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는 양육비 지급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혼가정 가운

데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은 24%에 불과할 정도로 양육비 지급 및 이행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2012년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이 37.7%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정 23.1%, 모자가정이 14.6%로 그 뒤를 이었다. 재혼가정이나 미

혼모(부)가정은 각각 7%, 2%로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이혼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13). 한편 우리나라 결혼의 10%가 다문화 가족이며, 이혼

가정 중 12% 또한 다문화 가족이라는 측면에서(여성가족부, 2012) 다변화된 가족에 

대한 정책수립은 이들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다

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보육서비스’란 기존의 영유아 보호차원을 넘어서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

육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현대사회의 보육은 일차적인 단순보호 차원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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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영유아의 전 영역에 걸친 개입 및 이에 

대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순신, 김호인, 2012). 현재 아동 

보육서비스는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나, 보육의 공공성 부족, 취업부모 혹은 경력단절 

여성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 종류, 보육교사 자격 남발 및 전문성 부족과 질

적 저하 등의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무상보육의 전면시행으로 인해 취업부모를 위

한 보육서비스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고 있으며, 사립 보육서비스는 경쟁적인 교과 

외 과정으로 인해 부모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데 현재 국공립 보육시

설은 전체 보육시설 대비 5.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양미선, 임지희, 2012).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

한 교육훈련의 강화와 더불어 처우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공공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반면 최근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부모들

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는데, 저소득층 및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이용자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불합리

한 요구(예: 아동돌봄의 목적 이외의 가사업무 요구 등)로 인해 문제발생의 소지를 만

성적으로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출문제를 보면, 2011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가출 원인에 대해서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65% 내외의 높은 비율로 보호자와의 문제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반면에 학교 문제나 친구 관계,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은 5% 미만의 미미한 정도에 그

쳤다. 덧붙여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중 10% 이상이 그 이유가 화목

하지 않은 가정 때문이라고 답변했음을 미루어볼 때 현재 우리나라 가족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따라서 친부모의 부모

역할 능력강화 및 회복과 더불어 가족기능의 회복이 정책 및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한

다. 아동학대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0,943건이었고, 신고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13.8%가 재신고 사례이고,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83.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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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사례

중복신고 일반상담 계응급아동학대
의 심 사 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1,368(12.5) 7,611(69.6) 8,979(82.1) 34(0.3) 1,930(17.6) 10,943(100.0)

<표 3-10>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재신고와 신규신고 현황

(단위 : 건, %)

재신고 사례
신규신고

사례
계사례종결 후

재 신 고
사례진행 중 

재 신 고
일반상담 후 

재 신 고
소계

949(8.7) 412(3.8) 143(1.4) 1,510(13.8) 9,433(86.2) 10,943(100.0)

 자료: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2)

구  분 부모 타인 친인척 기타 파악 안 됨

비  율 83.9 7.9 6.8 1.1 0.3

<표 3-11> 아동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 %)

 자료: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2)

아동학대의 주 가해자가 부모인 점, 특히 아동이 학령기 발달과정에 있는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

해 아동이 안전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서비스 관련 전달체계 혼선, 상담원의 과중한 업

무 부담, 지자체마다 다른 아동학대예방센터 예산 편성 및 운영 등의 문제로 인해 아동

학대예방사업은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보호서비스와 같은 필수적

인 국가사업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데 기인하기도 한다.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동년 9월 29일에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지자체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 및 의지가 부족하다. 반

면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로 인해 신고건수는 급속도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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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성학대 현상은 초국가적인 산업이 되어가고 있

으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점차 심화‧증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일관된 방향의 근본적

이고 지속적인 통합적 정책접근보다는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대증요법에 그치는 경향

을 보인다(김미숙 외, 2009). 아동성매매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자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평생 지속된다. 우리나라

는 성폭행 발생 세계 3위이며 성폭력 피해 대상 중 아동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5%로 성폭력피해 아동의 56%가 7세미만, 41%는 13세 미만으로 아동을 상대로 하

는 성폭력의 비중이 크다. 대검찰청의 2004~2012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사범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 시행된 2007년 

851명에서 2012년 958명까지 증가했다. 

다. 가정 외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율 저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요보호아동이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대리보호

를 제공받는 서비스’라고 명시되고 있어서 아동의 친가정 지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친가정을 대신하는 대리양육서비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장윤영, 2014). 아동복지법에서도 가정위탁제

도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가정위탁 실천현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어쩔 수 없

이 수용해왔다(권지성, 정익중, 2014). 한편 가정위탁의 종결 사유는 ‘만 18세 이상 종

결’(63.7%)이 가장 주요한 사유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친가정복귀’(11.5%)로 나타

났는데(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3),이는 미국의 2012년 통계 결과에

서 ‘친가정복귀’가 종결사유의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입양’이 22%, 

‘만 18세 이상의 종결’이 10%, ‘후견인지정’이 7%로 나타난 것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하였다가 다시 가정 외 보호유형으로 재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

으리라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통계는 현재 없는 실정이며, 이는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유형에 관계없이 개인사례수준에서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국가관리 데이터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위탁보호는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보호서

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영구보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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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정 복귀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친부모의 책임 회피

와 소극적 태도가 상담원의 개입을 어렵게 한다. 둘째, 아동과의 만남이나 아동 양육비 

등 친부모가 의무를 이행하는데 강제성이 없으며 연락이 두절되거나 친부모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 친권 박탈에 대한 방안이 없다. 셋째, 위탁부모 발굴 및 위탁가정 관

리가 상담원의 중심적인 업무이며 친부모에 대한 개입은 비중이 적다. 넷째, 상담원이 

친부모와 친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사례를 맡고 있

다. 다섯째, 친부모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부족하다. 여섯째, 

상담원의 친부모 개입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장윤영, 2014).

  2. 가족보호체계 개선 방안 

가. 가족중심의 아동보호 우선원칙의 실현

아동에게 있어 가족은 주요한 자원이자 보호의 수단이며 아동은 일차적으로 가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복지의 많은 부분은 필연적으로 가족의 맥락 안에

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이경은, 김미정, 2013). 가족중심의 아동보호실천은 가족이 아

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체 보호시스템이 가족을 지

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둔다. 즉 가족중심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성, 영구성, 아

동의 안녕, 전체 가족 개입의 초점이 되는 것이며(노충래 외, 2009), 이에 아동의 성장

발달 주기의 특성상 부모(주양육자)를 포함하는 가족 가정체계와 밀접한 연관성 및 상

호작용을 고려한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 원가정 보호 서비스(in-home services)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지원서비스(학대 예방, 부모 교육, 가정방문, 취업교육

과 알선 등), 위기개입 형태의 가족보존서비스(높은 강도의 사례에 직접 개입, 생활기

술훈련, 가종의사소통교육 등), 그리고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하는 미국과

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서비스 측면이 취약한 실정이다(이봉주, 2015). 

한편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규약과 민간단체 및 정책대상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와의 충분한 협

의와 정책대상자, 즉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이

은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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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보존의 원칙 실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정보호우선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족분리 

보다는 가족보존 형태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을 지지하며,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복지기관과 

부모와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가족강점의 강화를 통해 부모역량 강화를 도모해야한

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가족보존서비스는 가족 중심의 서비스로, 아동을 가정으로부

터 분리하는 것 자체가 아동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등 분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장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가족보존서비스는 학대 가정에 제공되

는 위기개입 사례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을 재학대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가족의 

기능 및 양육기술 향상을 통해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봉주, 

2015).

또한 아동의 가정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강화 프로그램과 아동과 가족의 개별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규모의 집단보호서비스 등의 특성화 시설 및 아동의 지역사

회에서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접근방법을 지향해야 한다(노충래 외, 

2009). 미국의 가족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학대 예방이나 학

대 가족 지원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또한 학대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학대아동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 제고와 지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봉주, 2015). 

1인 가구의 증가, 한부모 가구 및 조손가구, 미혼양육가구 및 다문화 가구 등 다변화

된 가족구조와 유형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부처 내의 다양한 전달체계

들이 일관성 및 연속성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가족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중심주의형(가족친화형) 정책을 표방

해야한다(한성심, 송주미, 2008). 즉,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학

대 예방 교육, 미혼모(부) 가정 지원, 부모-자녀 상담 등 가족기능강화서비스를 통해 아

동이 가정해체, 학대 등의 이유로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한

다. 조손가족의 경우 노인 문제와 아동 문제 양쪽 모두를 다룰 수 있는 장기간의 복합

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김미숙 외, 2013). 부모가 이혼 혹은 별거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하고 자녀양육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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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친권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2014)에

서 추진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양육비이행관리

원’의 설치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며, 나아가 법원체계, 특히 가정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의 빈곤, 실직 등에 대한 대안은 가정위탁보호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고용보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이 되어야 한

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아동이 아동복지체계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친부

모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미혼모(부)에게는 아동양육 지원 강화를 통한 양육모(부)의 자녀양육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육모가 점차 늘어가는 상황에서 양육모 및 그 자녀를 지원하는 대

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미혼모 및 양육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최소화하

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교육이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실시될 필

요가 있으며, 이에 앞서 미혼모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아동양육수당, 보육서비스, 교

육 및 직업 교육 개편, 공공 대안학교의 확대 설립,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시설 거주기

간 연장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미혼모 및 미혼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양성평등에 입각한 성교육을 강화하며, 단순 피임을 위한 지식전달의 성교육이 

아닌 미혼모 및 미혼부의 대화에 입각한 ‘planned parenthood’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혼모 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보조, 입양가정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여 입양 촉진(공계순 외, 2008) 등 입양사업에 대

한 정부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양절차에 대하여 공적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입

양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명시된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부과, 전문적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양

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공계순 외, 

2008). 2013년 서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준비 중인 헤이그협약에 기반하여 아동복지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국내입양을 촉진하는 반면, 다문화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입양

의 수여국과 공여국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해외납치 및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는 국가적인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헤이그협약에 따른 중앙

당국 (중앙입양원)의 기능,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수준의 입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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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가정과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적극

적인 인식 개선 및 지원,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다. 아동 및 가족 복지정책의 연계와 국가 책임성 강화

아동복지와 가족복지의 연계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가정과 국가는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가정해체가 발생하기 전 아동 양육 및 보호의 주 환경인 가족

의 순기능을 강화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복지와 가족복지가 연계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것은 보

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아동 분리 예방을 

위한 부모역량 강화, 가족기능 강화 및 회복이 정책 및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전달체계에서도 아동 및 가족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일관성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며, 아동이 친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 친가정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집중적

인 가족지원기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기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를 개편하여 사전적, 예방적 정책을 통한 아동의 가정 내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

다. 아동 및 가족의 개별화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 사례수를 산출하여 업무의 효율화 및 효과성을 향상시

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개별아동이 처한 가족상황과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

건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복합적, 집중적, 전문적 개입이 요구되는데(박세경 

외, 2005), 지역사회 내 아동 및 가족 보호체계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의 연

계성이 확보될 때 서비스 및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가족중심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확

충과 국가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이 처한 위험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 또는 가

족 내적의 문제로 국한 짓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의 가족 대상 복합적 서비스 체계

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가정해체 예방 정책이 우선되면, 궁극적

으로 아동이 아동복지체계에 유입되어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데도 도움

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약화된 국가의 책임성을 규명,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제

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즉 발달위기 대응력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촉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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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트워크 확립으로 위기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및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기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친가정 보호 원칙을 지지하는 가족지원서비스와 사전 예방적 차

원의 서비스 확충 병행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에는 아동의 발달적 연령과 특성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호 및 양육될 수 있는 가정을 선별한다는 원칙(영구성)을 천명하여 가정 

외 보호보다는 가정보호서비스의 비율을 향상시켜야하며,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상황

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DB 구축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아

동복지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편 가정폭력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드림

스타트 등과 관이 함께하는 통합 사례 관리망의 구축이 요구되며(김광혁, 김정석, 

2012), 학교와 교사가 적극 참여하고 이들과 연계하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

황이다(김형모, 2014). 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동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아동보

호기관 확충 또한 필요하다(김미숙, 2014). 통합 사례 관리망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데,  특히 허브 역할은 공공이 맡아야 책임성이 제고된다(김미숙, 2014). 

아동담당 공무원의 증원도 필요하고 공공을 중심으로 한 요보호아동의 판정과 개입이 

전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김미숙, 2014). 이렇게 아동과 가족복지를 위한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달체계 측면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공공(아

동)복지체계로 진입했을 때 이들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정교하게 구축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가정위탁지원센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유

관 기관들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권지성, 정익중, 2014). 

라. 아동 및 가족보호서비스 전담 인력의 확충

아동 및 가족복지 인력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 확립되고자 한다면(김미숙 외, 2009), 

우수한 아동복지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아동

보호체계 내 인력확충과 종사자 근무여건이 개선 및(김미숙 외, 2013), 임금체계 개선,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통해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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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김미숙 외, 2012). 또한 시설종사자의 확충을 통해서 종사자 1인당 보호

되는 아동 수를 줄임으로써 사례관리 및 보호 치료 시 적절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김미숙 외, 2012). 또한 아동 및 가족복지 인력의 불안정한 신분 보장, 낮

은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정익중 외, 2011). 아동복지시설에서 

전문 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면, 인건비의 현실화, 직무의 적정화 방안이 전문화 

과정에서 병행되어 마련되어야 하는데(김미숙 외, 2012), 종사자의 근로조건 수준을 

동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우선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동일학

력의 공무원 수준까지 제고해야 한다(김미숙 외, 2012).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이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업무내용 중 대부분이 상시 지속

업무 또는 향후 유지업무가 대부분인 이상, 이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3).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급여는 종사자의 성별, 유형별, 직위별, 경력별, 연령별, 학력

별,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미

숙, 2012).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별 급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

으로는 아동복지종사자의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비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김미숙, 2012). 동료 종사자

와의 지지적 관계 강화 및 상급자 또는 외부로부터의 전문적인 슈퍼비전 제공(정익중 

외, 2011)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아동복지 전반 및 아동보

호서비스 체계의 전문인력 이탈 방지 및 확충을 위한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아동학대가해자들의 지속적인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시

달리고 있어 신변안전에 위험요소가 상시 존재하는 상황이다. 

처우개선 이외에도 아동 및 가족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훈련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현재 보수교육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개정하여 이들

을 보수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노충래, 2012),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

약직도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또한 각 Wee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력들이 계약직인 관계로 상담업무의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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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 외 아동 보호기능의 강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경로에서, 일시보호 이전에 원가정 지원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노력 강화와 조기 복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아동이 가정 외 보호체계에 진입

한 경우에는 친가정 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제출, 계획에 대한 주기적 평가, 아동과 관

련된 다양한 결정에 친부모 참여 독려, 부모의 양육의지와 책임 점검 제도의 도입 및 강

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격리된 아동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의 최종목표는 

원가족과의 재결합이 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즉 가능하

면 아동이 다시 안정한 환경의 원가정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모든 대리보호서비스에서 친부모와의 관계형성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아동이 가

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도

록 정부와 민간체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부모들이 위탁아동과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최소

한 연락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강제성을 갖도록 할 수 있으며(권지성, 

정익중, 2014), 친가정 자립도를 고려한 위탁아동 및 그룹홈의 생계급여 수준 조율 및 

친가정 복귀를 위한 단계적 친권제한 완화 방안 법제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친부모 상담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부처(고

용노동부) 협조가 요구되며, 친부모 관련 서비스 확대 (특히 아동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경제적 자립 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친부모 양육책임 강화 

법제화 및 구상권 제도의 법제화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친부모와 위탁아동의 지속적 연

결을 의무화하고, 위탁을 의뢰하는 단계부터 법 규정을 통해 친부모에게 책임과 의무

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 친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재형성을 위한 지속적 지

원(변숙영, 2013) 및 상담서비스 제공되어야 하며 친가정의 강점을 찾고 그에 기초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담원의 업무 지침에 구

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장윤영, 2014).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담

당공무원이나 실무자들이 장기보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방안 마련하는 것이다(권지성, 정익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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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관련 조직 및 전달체계 관련 인력 및 예산 관련

아동
보호

서비스

**원가정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위기진단(assessment) 및 
배치결정에 있어서 양질의 전문 서비스 부재

 -아동복지공무원의 단독결정,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상담 및 결정의 일
관성‧연속성 미흡, 공무원 개인역량에 큰 편차가 조치에 영향

 -아동의 위기진단 및 배치기준 등과 관련된 매뉴얼 부재(학대아동 제외)

**아동 일시보호시설 부족: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보호가능 시설 수요 증
가 예상

**원가정 분리‧보호 아동의 보호환경은 가정중심 보다 시설보호 위주

 -원가정 지지‧복원 서비스 제공 취약(원가정분리 및 복귀 시)

 -미혼모(부) 아동의 친부모 양육 지원체계 취약

 -양질의 위탁가정 부족

**아동의 원가정분리 예방서비스 미흡

 -아동위기 잠재사례 및 초기 조치이후 원가정 복귀 사례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사후관리 취약

**원가정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업무는 중요도에 비하여 조
직 및 전달체계 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지방정부 요보호아동보호 업무는 1인 미만의 인력이 담당하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조치 처리의 일관성, 연속성, 업무 전문성 미흡

 -아동보호체계의 중심 허브역할을 하는 기관(담당자)이 부재

 -학대, 입양, 시설보호, 가정위탁 등 관련 업무는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있으며, 각 분야 간 연계 미흡

**아동위기 잠재사례 대상 서비스 제공업무기관 간 그리고 요보호아동
보호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미흡

 -드림스타트와 유관기관 중 사례관리 기관 간의 업무협력은 대상자연
계 수준

 -지역아동센터 유사사업 간 협력‧연계 부족 및 정보공유 취약(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아동복지관련 서비스범위 협소 및 예산 부족

 -서비스 유형은 다양하나, 범위가 제한적이며 전체 예산도 
부족한 편

**원가정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사정, 상담 및 배치관련 
전문인력 부족

 -아동복지공무원의 전문성에 큰 편차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인력 및 개소
수 부족

**아동위기 잠재사례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부족 및 
운영여건 열악

  -드림스타트 인력 및 개소수 부족, 

  -대상아동: 65,724명<빈곤아동 432,740명<상대빈곤아
동 1,013,005명

  -지역아동센터 열악한 운영 여건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
성 한계

청소년
보호

서비스

**청소년 복지서비스가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의 테두리에서 제공되지 못하
여 서비스의 단절 및 파편화 우려

 -청소년의 ‘과거’인 아동복지서비스와의 연계 필수

**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하여 서비스 전달에 혼란을 야기

 -다양한 사업(40여개: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참조), 다양
한 공급주체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는 청소년 활동과 복지로 양분되어 영역 간 연
계가 미흡

 -수요가 있어도, 활동-복지 통합적 제공 부재

**청소년 지원 조직의 규모 부족

 -CYS-Net, 두드림, 해밀 등 청소년 복지사업 전달 기관의 부족하여 사각
지대 발생 우려

**청소년이 공유하는 아동복지체계에서 청소년의 욕구 및 특성 반영이 
필요

 -청소년 복지 중 요보호아동지원, 학대피해아동보호, 원가정 분리‧보호체
계 등

**청소년 복지수요 대비 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의 부족
  -전국 200여개 CYS-Net 상담인력 개소당 평균 3인

  -두드림, 해밀 등도 전국 54개소 불과

<표 3-12> 아동, 청소년 및 가족보호체계의 관련 쟁점별 문제점 요약: 서비스 내용, 조직 및 전달체계, 인력 및 예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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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관련 조직 및 전달체계 관련 인력 및 예산 관련

가족
보호

서비스

**사전예방적 개입보다는 사후처치적 개입 서비스제공

 -가족보존 및 지원기능 미약

**청소년, 아동 등 대상별 서비스와 연계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

 -대상별 서비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대상으로서의 개인을 가족구조와 
연결시키는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

**중산층 대상 문제예방 중심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취약계층 가족지원서비스
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과 서비스 중복 문
제 발생

**가족지원서비스 체계 서비스 제공주체는 소득 및 계층을 중심으로 구
분되어 있으나, 서비스 내용은 가족의 문제 중심

 -제공주체별 서비스 중복제공

 -서비스 연계성, 연속성이 낮음

**공공과 민간 가족지원서비스 체계의 단절로 가족문제의 복합적 원인
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함

 -주민센터(희망복지지원단) 국기초 수급가정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취약
가정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가족 지원 등이 단절되어 운영

**가족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규모 대비 전문서비스(상담 
및 치료)는 미흡하며, 서비스 접근성도 낮음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인력 제한적

 -취약가족지원 인력부족(국기초 수급가정 및 희망복지지원
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가족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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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동중심(Child-centered) 체계의 구축

  1.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보호의 대상이면서 권리의 주체

아동보호체계 관련 논의를 넘어서 아동복지, 아동정책, 나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에 있어서도 아동기를 이해하는 성인의 기본 시각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지속

되어 왔다. James and Prout(1997)는 20세기 아동 연구에서 무엇이 ‘정상’이며 ‘표

준화’인지를 확인하는 발달심리학 연구가 결과적으로 아동을 낙인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역시 피아제 등의 인지발달이론가들이 사고능력의 차이의 관점에서 아동기를 

설명함으로써 아동이 발달상태가 부족하고 결손 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비판한

다. 발달이론이 아동들을 자율성, 합리성 및 책임감의 관점에서 ‘부족한’ 성인능력을 

가진 위치에 놓았다는 Rogers (2004)의 지적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아동기가 전생애 주기 가운데 아동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치함’이나 ‘어린애 같은’ 등의 아동에 대한 일반적

인 표현은 아동의 특성을 ‘바람직’하거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아동을 

성인보다 부족한 '다른 존재'로 이해하게 만든다. 아동은 욕구와 취약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성인들은 아동이 동시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Decastro(2004)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완전히 성숙한 나이를 보고 싶다.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다. 

나는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셉도네이도(2011)는 아동문학에 나타난 아동의 의존성을 부각하면서 아동이 성

인의 요구에 맞게 행동할 때에만 아동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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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인이 아동의 예속화하였다고 비판한다, 또한 과학의 발달이 

아동의 생물학적 요구를 무시하는 다양한 양육형태를 등장시켰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

계를 가로막고 구조화한다고 보았다. 조셉도네이도(2011)는 성인이 아동을 ‘식민지화’

하였다고 주창하면서 성인지배 문화를 강력하게 비난한다. 아동에 대한 발달이론 시각

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의 성인에 대한 종속의 근거가 되었고 역설적이게도 아동

을 성인과 분리하고 아동의 시각과 본성 자체를 도외시하고 성인이 주도하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활용되었다(황옥경, 2014).

최근 일련의 아동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비판의 근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이라 칭함)에서 비롯된다. 협약은 아동이 자신의 생존과 발달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

어야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보호받아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의사를 말하고 

사람들은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자

이자 동시에 권리의 주체자라고 천명하였다. 특히 협약은 의사결정이 언제나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시한다. 협약의 이러한 내용들은 아동

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중심주의 시각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표 4-1> 아동기에 대한 전통적 입장과 최근 입장의 비교

전통적 입장  최근의 입장

무능한  유능한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음 가치 있는 의사결정 가능

불완전한 성인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아동의 사고기능을 ‘부족’하
다거나 ‘미숙’하다고 보지 않고 아동자신의 능력의 
관점으로 봄

논리와 경험의 결핍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유용하게 공헌할 수 있는 시민

자료: 황옥경(2014). 아동생활지도, 창지사.

아동이 무능하다는 오래된 믿음은 의구심을 받고 있으며 아동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역량이 다양한 연구들에서 발견되고 있다.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동의 자율적 참

여활동을 제한한다. 사실상 ‘연령’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영유아 의사표현에 제한을 

가하는 어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Hardy와 Armitage(2002) 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는데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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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협약이 비준되고 이행되면서 협약이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선진국이 아동의 웰빙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동중심 서비스’로의 전환하는데 기

여하였다. 협약은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가 되기도 한다(황옥경, 2015). 영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을 국내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1997년 토니블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아동은 소중하

다’(Every Child Matters)라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아동을 정책의 중심에 배치

하는 국가아동정책이었다. 영국정부는 ‘모든 아동은 소중하다’(Every Child Matters)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과 ‘함께 일하기(Working 

together)’를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영국정부의 여러 녹서에서 발견된다. 

 

  2. 국가 자본으로서의 아동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투

자 국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복지의 개념이 시장의 변화로 인한 

개인적인 곤경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적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투자는 개인적, 국

가적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경제변화에 자국민이 적응하도록 준비시

키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OECD나 EU에서도 이 개념을 채택하였

다(Gilbert‧Parton & Skivenes, 2011). Jacques van der Gaag는 경제학에서 계획

을 수립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인적자원에 대

한 투자를 강조하게 되면서 아동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된 또 다른 배경은 아동의 ‘개별화’에 대

한 중요성이 부각된 것 때문이기도 하다. 아동기에 대한 성인의 시각이 비판을 받으면

서 아동은 부모에 예속되지 않고 부모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아동에 대한 투자는 아

동의 발달적인 기회와 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아동

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인 정책의 주요한 우선순위가 되었

다. 아동기 경험의 손상은 국가 인적자본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동은 

미래의 역군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고 투자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및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이다. ‘아동중심 관점’은 아동에 대한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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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생산적이고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계획된다. 

  3. 뇌발달과 아동기 경험의 결정적 영향

최근의 뇌과학의 발전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환경에서 배려와 관심을 가진 성인의 보

살핌을 받고 자란 아동은 안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인의 그러하지 못한 보살핌을 받

고 자란 아동보다 뇌 역량을 더욱더 발달시키며, 더 유능한 학습자가 된다는 것을 보고

하고 있다. 오늘날 두뇌발달에 대한 연구로 인간 삶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두뇌의 강

력한 영향력에 대한 정보는 더욱 풍부해 졌다. 예를 들어, 

- 태내기와 출생 후 1년 동안의 두뇌발달은 과거에 알려졌던 사실보다 더 빠르게 진

행되고 그 영역도 광범위하다.

- 과거 연구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두뇌발달은 환경에 훨씬 더 민감하다.

- 생후 초기 환경은 두뇌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환경은 뇌세포 수의 발달이나 세포 간 연결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치되는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뇌발달 연구는 생후 초기 스트레스가 두뇌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후 초기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지내는 것은 

영유아의 전반적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며 인지, 행동, 신체발달 등과 같은 발달의 포괄

적 영역에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부분의 경우 생후초기 결핍환경의 영

향은 이후에도 나아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후 초기 학습기회가 

가져오는 결과 역시 흥미롭다. 생후 초기 삶을 양육적인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은 예상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학습의 장기적 역량을 발달할 수 있으며 발달적 손상 또한  

예방할 수 있다.

  4.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

영유아기를 포괄하는 아동기 경험과 성인발달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기의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조건(수질, 

안전한 물리적 환경, 충분한 영양공급, 적절한 훈육방식)이 성인기의 신체와 정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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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초래하고, 역량과 문제해결 방식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영

유아기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인기 발

달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Acheson1998 Heating 과 

Hertzman 1999 Mccain 과 Mustard 1999). 

영유아 초기 경험이 인지능력, 학습, 그리고 성인기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수

많은 연구결과들은 유아기 발달의 근원적인 중요성에 대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

다(Heating & Hertzman, 1999; Mccain & Mustard, 1999; Wickelgren, 1999).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들은 역사연구, 신경과학, 유전학, 출생에 관한 종

단연구, 인구학, 횡단연구, 무선 표집 등의 역사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Jacques van der Gag는 ‘유아발달에서부터 성인발달까지’에서, 영 유아 발달과 성인 

발달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그는 영유아기로부터의 경험이 성인발달과 연결되

는 경로를 교육, 건강, 사회자본, 평등이라고 보았다(Worl Bank, 2000).  

교육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잘 알려져 있다. 교육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민주적인 과

정과 절차에 의한 사회운용, 출산율 조절, 범죄율을 감소 등의 긍정적 영향을 사회에 

미친다. 교육의 성과를 배가 할 수 있는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과 국가경제와 인간발

달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이제까지 수행된 신경물리학 소아학, 의학, 아동발

달, 교육학, 사회학 그리고 경제학 분야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장기적으로도 아동들이 

좀 더 일찍, 보다 더 나은, 그리고 오랫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역량 있고 성공적인 성인

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 제대로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상관없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정확한 예측지표이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좋은 직업을 갖거나 높은 수입을 보장받거나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예를 들

면 자녀양육, 건강한 가족) 등으로 다양할 수 있지만 수준 높은 교육이 언제나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해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Haveman and Wolfe 1984 ; 

Psacharopoulos, 1994)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은행(World Bank, 2000)이 지목한 영유아기 경험이 성인발달과 연결되는 두 

번째 경로는 건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보건기구, 국제 아동 긴급 기금(유니세

프)그리고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적인 아동단체들은 충분한 영양공급, 예방접종 등의 

기본적인 건강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해왔다. 뿐

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들은 영유아기의 건강 및 영양상태, 그리고 아동학대의 위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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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안전한 것과 성인이 되었을 때의 건강상태가 이전에 알려져 있던 것보다 연관

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개인의 건강상태와 국가의 경제상황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기부터 성인

기까지 발달의 한 경로가 건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평등은 교육, 건강, 사회자본 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의 장을 가리킬는지 모

른다. 그리고 교육, 건강 사회 자본처럼 평등은 그 자체로 선이며 한 나라의 경제성장

에 기여한다.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발달적 역량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주어진

다면 이러한 기회는 공정한 경재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평등은 모

든 아동들에게 출생 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건강하면 성인기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많

은 연구들은 사회가 평등할수록 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Aghion, Caroli, and Garcia, Penalosa 1999 ; Barro 1997). 

제2절  아동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로의 전환

앞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출발은 위

기아동 대상의 보호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아동중심의 관점이 강조되어야 함을 논의하

였다. 아동기 성장발달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은 물론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발달위

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의 욕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아동의 관점으로 객관화할 때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은 서비스 대상이자 객체로서 간주될 뿐, 보호받을 권

리의 주체로서 관련 제도 및 정책추진·전달체계 내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음을 

반추해 보고, 그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동중심 아동보호체계는 개별 

서비스 기관 또는 담당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가 함께 대응·공유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며, 위기아동 보호과정에서 약화된 국가의 책임성을 규명하고 강화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개선 아동보호체계는 발달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촉진을 위한 이원체제의 유기적 작동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기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원가정 보호 원칙을 지지하는 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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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비스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확충을 병행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은 아

동 성장발달의 최상의 여건을 제공해야 하므로, 아동보호서비스는 위기상황에 노출되

기 이전부터 사전적, 예방적 개입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

기상황에 부딪히기 이전 잠재적 위기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통해 서비스 개입의 효과

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서비

스 대상은 아동과 그 가족단위로의 동시 접근의 원가정 보호 원칙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아동보호체계 개선의 밑그림은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대응 체제로서의 기

능을 넘어서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전 예

방 기능을 보강하는 ｢아동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으로의 전환

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안전보장체계는 아동보호의 실천원리로서 권리와 책임, 보편

성과 선별성, 통합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기존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개편 내지 개선을 

요구한다.

  1.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의 출발선

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보장

아동의 행복, 삶의 질은 모든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 UN 아동

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이 종국에 아동 행복을 실현하는 기본수단 임을 구체화하

였다. 아동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기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

을 넘어서서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의 궁극적인 웰빙

(Well-being)을 추구한다.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국가 뿐만 아

니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일부 국가는 ‘아동에게 친근한 사회(child friendly 

society)'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현되고 있다. 이 관점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

의 욕구, 역량 및 성숙도에 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GilbertㆍParton & 

Skiven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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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적 손상의 예방 : 조기개입  

2010년 영국정부는(DCSF, 2010) 어느 시기부터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에 따

라 정부의 총 투자 비용이 차이가 있는데, 0세부터 16세 미만까지 정부가 투자할 경우 

1인당 총 4만여파운드가 소요되는데 비해서 6세부터 정부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는 비

행이나 폭력 등 아동이 문제행동에 노출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이 발

생하여 1인당 총15만여 파운드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에 대한 정부의 조기

투자는 아동당 $1을 투자했을 경우 $4의 사회적 환원효과(지능 및 학업성적 향상, 유

급․특수학급 비율감소, 흡연가능성 감소, 건강, 사회적 지원 필요성 저하)가 발생한다

는 보고(미국 NIEER 2003)도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헥크만(Heckman)은 초

기 학습이 생애전반의 학습기반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영유아기 조기투자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질적으로 우수한 영유아 조기개입은 학업성취와 행동을 향상시키며, 그 

효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빈곤가정 부모를 둔 아동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초등학

교 저학년까지 지속되는 집중적인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가장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

과가 있었다(Brooksgun, 2003).

아동보호서비스 역시 조기개입이 중요하다. 조기개입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다(황옥경,2014).

∙ 1단계  예방적 수준의 개별화된 서비스

∙ 2단계  아동필요에 대한 조기 확인

∙ 3단계  아동필요에 대한 사정

∙ 4단계  아동과 관련된 사람들로 팀 구성

∙ 5단계  협업과 통합서비스 제공

다.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단위의 포괄적 접근

아동들은 주로 사회학적으로 가족이라는 사회적 제도 안에 위치한 개체로서 이해된

다. 가족이란 개념은 여전히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동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방

식이다. Daniel & Ivatts(1998)는 우리가 ‘아동’을 정의하기 위해 ‘가족’이란 용어를 

사용해 온 것에 주목하였다. Qvortrup(1994)은 이 과정을 아동의 ‘가족화’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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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시에 Qvortrup(1994)은 아동이 가족이라는 집단적 속성으로 이해되고 아동의 

개별성 도외시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문한다.  

산업사회에서 우세한 가족 모델은 핵가족이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가족 안에서 살고 

있다. 가족의 여러 요소 가족구조, 경제적 상황, 사는 지역 등 가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요소가 아동발달에 우세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아동보호서비스가 언제나 가족을 고

려하고 가족환경을 평가하는 이유이다.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아동과 가족을 별개로 구

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아동은 가족 내에서 영유아기로부터 아동기를 거

치고 청년기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된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진입시기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심리․신체발달 측면에서도 이 두 시기 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모호

한 측면이 있다.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따로 분리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계획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을 포함하는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모든 아동들이 같은 가족구조 안에서 사는 것

은 아니며 어떤 아동들은 가족 안에서 전혀 살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혼은 훨씬 더 일반적이 되었고 재혼도 흔해져 한부모 가족과 마찬가지로 ‘혼합’ 가

족이나 ‘재혼’ 가족들도 많아졌다. 과거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복형제와 양부모와 살게 된 

것이다. 21세기 초반 영국 아동의 61퍼센트만이 실제로 결혼한 부모와 ‘전통적인’ 가족 안

에서 살고 있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가 심하다 –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이 높고 런던은 비율이 낮다(Bayliss and Sly, 2009). 이렇게 가족구조가 변화하

였지만 가족생활 모델은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지배하고 있고 일반적으

로 사회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다(Clark R.M., 2010).

  2.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의 고려사항

가.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총괄 사례관리 체계와 주 사례관리 기관의 선정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발달위기의 최초 신고․접수에서 사후 모니터링까지의 일관된 

서비스 전달과 보호의 연속성을 명백한 공적 책임 하에서 기능토록하기 위해서는 발달

위기 아동 사례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관리 체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먼저, 그동안 지역사회 아동의 모든 사례를 총괄 관리하는 사례관리의 핵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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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체가 되는 기관의 규정이고 두 번째는 개별 아동 사례에 대한 핵심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사례관리 추진주체의 부재는 서비스 중복의 문제도 초래한다. 이러

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구축필요성과 중앙과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사례관린 구축 체계에 대한 방안이 제안되었다(황옥경 등, 

2013).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우리나

라 아동보호서비스는 가족기능 강화와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노출시켰다. 사례관리 체

계의 미비로 인하여 사례종결 및 심지어 위기사례로 방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사례관리 핵심추진주체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다. 

아울러, 여러 아동보호서비스 기관과 접촉한 아동이어도 이 아동의 서비스를 처음부

터 종결까지 계획 관리의 주축이 되는 가장 적합한 한 전문 기관을 지정함으로서, 아동

에 대한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package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은 아동보호체계 개선의 필수조건이다. 

그만큼 네트워킹은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네트워킹을 통해 

서비스의 개별적 접근, 전문성 활용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영국정부의 ‘함께 일하기

Working together’는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의 촉발로 인하여 아동보호체계 점검한 

결과 관련기관 간 의사소통의 심각한 장애가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아동보호서비스의 

핵심 아젠다가 되었다, 빅토리아 크림비는 사회복지사, 지방정부의 주택과, 경찰, 의료

진 등 아동보호서비스 관련기관이 10여 차례 이상의 개입시점을 놓쳤고 각 기관의 조

사내용을 또 다른 해당기관에 전달하지 않았거나 그 과정이 미흡했던 것이 사망의 주

요인이 되었다고 영국의회의 래밍 보고서 (Larming Report)는 최종 결론지었다. 이

후 개정된 아동법(2004)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간이 ‘함께 일하기(Working 

Together)’가 가능한 체제로 아동보호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였다. ‘함께 일하기

(Working Together)’는 고든브라운 정부로 넘어오면서 ‘Inter -Agency Working'

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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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는 2008년 11월 12일 래밍경(Larming)에게 중앙정부를 망라하는 아동보

호의 효과적 연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긴급추가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England: A Progress Report”가 출간되었다. 래밍경

(Larming)은 법적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아동을 위한 긍정적 결과를 성취하

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서비스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Larming(2008)은 리더쉽과 책무성, 아동을 위한 

지원, 기관들 간의 협업(ineter-agency working), 기관과 예산 그리고 법적 틀에 관

한 58개의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영국정부는 Larming(2009)의 제안을 즉각적으

로 받아들여 2009년 5월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England: Action Plan”

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계획은 Larming의 제안을 현실화한 것으로, 여러 가지 미래행

동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였다. 이 계획안은 또한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관련기관의 

협업과 책무성이 더욱 요구되며, 사회복지사들이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아

동의 시각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황옥경, 2011). 이러한 영국의 

Inter -Agency는 최근 Unicef나 Save the Children의 ‘체계적인 접근’과 그 개념적 

정의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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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Darnell and Tinsley On Track 네트워킹 프로그램

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0~17세사이의 아동 중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의뢰 건수가 50%

감소하였고, 10~12세 사이의 청소년 비행 및 범죄율도 감소하였다(Yorkshire and 

Humber Children's Fund, 2004).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접하

지 못했던 아동이나 그 가족들이 보다 수월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부

모가 긍정적으로 자녀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아동의 필요가 보다 적합하게 표현되었

다. 무엇보다도 연계체계가 아동과 가족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 영향은 조기개입과 예

방이 가능해진 점이다(Atkinson et al, 2002). 아동보호서비스 기관 간 협업체계는 서

비스 제공자들에게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중복적이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

공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유관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거나 전문성 향상

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유관 기관들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아동이 관계하는 다양한 기관 간의 네

트워킹, 협업의 효과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조기개입과 예방 기능의 효과성 제고

∙ 아동 및 그 가족 행동의 긍정적 변화

∙ 부모와 교사, 그리고 또래들과의 관계개선

∙ 학교교육의 적극적인 참여 및 학습능력의 발달 

∙ 정서적, 사회적 안정감 증가, 특히 자신감과 자존감의 획득

∙ 부모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한편, 협업체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관련기관의 전문가 협의

체, 관련기관의 전문가들로 새로운 협업 팀을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다양한 관련 기관

의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관련기관의 전문가 협의체는 교육, 건강, 보

호, 안전, 돌 봄 등의 관련 기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기관에 소속된 채 정

기적인 모임을 통해 협업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와 유사하다.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관련기관의 전문가들로 새로운 협업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팀 리더에 의해서 협업체계가 유지,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 형태는 

멤버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팀 구성원간 기술과 지식들을 나눔으로서 

팀접근을 시도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른 팀원들과 원

만한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4장 아동보호체계 개선의 추진 원칙과 방향 109

세 번째 형태는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협업이다. 이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이 제공해 왔던 기존의 서비스를 넘어서서 아동에게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목표 

등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더욱 긴밀히 연관된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기존의 업무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관련자들에게 엄청난 문화적 

변화를 요구한다. 협업체계를 갖기 전 관련자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훈련은 관련자

들이 협업상황에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한 효과

적 일처리는 모든 관련기관이 유연한 일처리와 전문가의 감독을 따를 때 가능하다. 각 

기관의 운영책임자들은 협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

도록 자신의 기관사정에 더욱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때 한 가지 주요한 사항은 

아동관련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다. 책무성의 확보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연계․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아동복지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자칫 지방자치체간의 불균형과 불평

등을 초래하거나 특히 아동보호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

리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관련자 간의 책무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가족 보호와 관

련한 담당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처리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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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아동보호서비스가 진행되는데, 궁극의 아동복지

를 추진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제적 의무를 갖고 있는 지방정부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조정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위기아동의 보호

과정에서 아동보호 기능 수행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아동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 가능하고 정부가 사례현장에 실제 참여함으로써 재빠른 정책의 보완 및 수정과 현

실성 있는 정책 시행령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공통평가척도의 개발과 보급․활용

지역 내의 교육, 보건, 경찰, 사회복지 팀은 아동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

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 기본적인 정보

에 대한 수집에 있어서 동일한 서식(sheet)을 사용함으로서 여러 번 일을 반복하거나 

연계에서 아동을 놓치는 일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황옥경, 2006). 공동 평가척도는 아

동의 학대위험성, 자기 손상,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 건강, 사회성발달의 위험, 가족관

계의 위험, 행동문제, 학습 어려움, 그 외 다른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 등을 모두 포함

해야 한다(황옥경,2014). 공통의 평가척도 사용 4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아동보호체계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기 확인

∙ 2단계 : 아동보호체계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3단계 : 통합서비스 제공

∙ 4단계 : 변화추이 평가

실제 영국정부가 위기아동의 신고․접수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의 평가척도

(common assessment framework)는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의 부모 역량, 가족과 

환경요소, 아동 발달적 요구의 3가지 영역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한 사정도구가 포함

되어 있다. 부모역량은 기본적 돌봄, 안전, 정서적 따뜻함, 발달자극의 제공, 지도와 제

한, 안정성을 포함한다. 가족과 환경요소는 가족사(family history)와 가족기능, 확대

가족, 주거환경, 고용상태, 수입, 가족의 사회적 통합 수준, 지역사회 자원수준 등을 포

함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발달적 요구를 평가하기 위해 건강, 교육, 정서와 행동, 발

달, 정체성, 가족과 사회, 사회적 관계, 사회적 기능, 자조기술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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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동보호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의 마련

정보공유는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의 효과적인 확인절차, 평가, 그리고 서비스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정보공유 체계 마련의 일차적 중요성은 무엇보다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데 있다. 정보공유를 통하여 아동이 살고 있

는 지역을 초월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

를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조기 공유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

인 조기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연속성 차원에서 본다면 정보공유는 효과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다(황옥경, 2014).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들은 유

관 보호주체들 간의 제한된 정보공유 수준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거나 아동에

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DCSF, 2008).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 관련 기관들에게 지역 내 위기 등의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함께 일하는 기관들이 상호 열람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원활한 연계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행하는데 법

적 장애들을 제거하고 정보공유를 현실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유한 단일넘버링을 부

여해 전산망을 통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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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의 원칙과 방향

앞서 아동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 이하 CSS)가 기존의 파편적, 

분절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요구되는 아동중심

(child-centered)의 체계 구축의 의미와 아동안전 보장을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대안으로서 

아동중심의 아동안전보장체계(CSS)의 구축을 제안하였고, 이는 발달위기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기능상, 발달상의 손상‧장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돌봄‧보호 환경

으로부터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담보하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규

정한다.

아동안전보장체계(CSS)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 또는 제공과정에서 체계론적 접

근(systems approach)을 구체화하여 기존 서비스가 아동, 청소년, 또는 가족 등 특정 

대상이 처한 개별 사건‧사고의 대응방안으로서 설계된 점과 비교하여 명백한 차별화를 

시도한다.  UNICEF나 Save the Childre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최근 포괄적 아동

보호체계의 구축과 서비스 강화의 근거로 ‘체계적 접근(systems approach)’에 관심

을 집중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단일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동보호서비

스는 위기의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 파편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능률적

이거나 불충족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문

제로 가출한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로 원가정 복귀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가정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안전보장체계(CSS)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은 체계 궁극의 성과로서 모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의 규범적 원형(normative 

prototype)과 현행 체계 간의 역동을 다음의 기본전제에 근거하여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급 체계가 갖고 있는 비체계성, 파편적 서비스 전달

과정, 불연속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

며, 이에 아동안전보장체계(CSS)는 기존 유사‧중복 기능과 서비스 공급주체에 대한 조

정과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한다. 단, 아동안전보장체계(CSS)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체계의 작동 여건을 성숙시켜야 하며, 전체 사회보장

체계와의 유기적 관계의 형성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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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안전보장체계(CSS)는 고립된 정책 환경에서 독립적

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아동안전보장체계(CSS) 단독으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호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보건의료 

등 아동안전보장체계(CSS)와 관련 체계간의 지속적 상호성(reciprocity)도 확보되어

야 한다.

셋째,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주체들의 비제도화되고, 비공식적

인 영역에서부터 제도화‧공식화된 영역 전반에 걸쳐 작동해야 하며, 특히 아동 스스로

도 본인의 입장과 권리를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아동 안전의 증진(promotion), 예방(prevention), 위기 상황처리 및 위기대

응(response)의 각 차원에서 최초 및 진행 단계별 확인․사정(assessment)과 진단‧검
사 전략,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care planning), 치료(treatment)와 모니터링 및 사

후관리(follow-up)의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의 연계‧조정은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 필요도가 상이하고 아동 및 

그 가족의 배경과 상황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서비스 구성 및 전달체계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기능상,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 및 운영주체의 특성 등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춘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엄밀한 욕구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제도화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 영역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확보, 재원마련 및 조직/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 가족-지역사

회-정부-국가‧사회의 기능조직화 및 제휴‧연합, 그리고 서비스 주체의 책무성 향상을 

위한 정책관리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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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아동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 구축의 기본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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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보장체계(CSS)의 구축을 위한 기본전제들을 검토하여 아동보호체계 개선

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원칙 1】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 국가의 아동

보호 책무성을 강화한다.

【원칙 2】 발달위기 환경에 대한 즉각적 위기대응체계의 가동을 위하여 위기아동 

보호체계 통합창구를 마련한다. 

【원칙 3】 발달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와 사전 예방적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원가

정 지원 및 보호의 원칙을 정립한다.

【원칙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 이익이 최우선 보장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간(inter-agency), 학제간(inter-disciplinary), 부처간

(inter- government) 소통 채널의 확보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원칙 5】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안전체계 구축의 공공성 정립과 국가책임 실현을 

위하여 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및 업무매뉴얼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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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동 보호대상의 확대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보호기능 확충 및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상으로 포괄해

야 하는 보호대상 범위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아동보호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의 입장과 최근 아동보호서비스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식적이 아동보호의 규모는 대략 4~5만

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18세 미만 전체 아동 인구수 대비 공식적인 요보호 아동 발

생률 0.065%에 불과한 수준으로 발달위기의 다차원적 성격이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발달위기에 노출된 또는 노출의 위험이 높은 아동의 상당수가 제도권, 보호서비스

의 제공체계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 공식통계로 확인되는 요보호 아동의 25.5%는 미

혼모 아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양육자의 빈곤, 실직 및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60.9%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즉, 미혼모․부자가정의 아동과 빈곤가

정의 아동은 상황에 따라 발달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양육자의 

우울증, 알코올 및 약물남용 등은 아동기 발달위기 노출의 개연성을 심화시키는 것으

로 해외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

년 현재 218천 가구에 이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 즉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도 131천 가구로 파악된다. 마찬가지로 아동기 빈곤이 야

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발달위기 상황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2012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 영아가 29천여 명, 학령기 아동이 64천여 명, 청소년기는 212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성장기 가정내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은 직접 폭력의 피해 대상이 되

지 않더라도 심리정서적인 충격과 여러 부정적 여파를 초래하게 되는데, <표 5-3>과 

<표 5-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 발생 건수 및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의 재범률

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 개선의 우선 과제와 
중장기 추진 전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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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한부모 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1) 148 150 171 185 189 218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2) 73 82 94 108 115 131

  주: 1)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국가보훈대상 중 한부모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 자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인구주택총조사｣

<표 5-2>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전체

수급자수
29,111
(2.2)

63,541
(4.9)

212,020
(16.3)

146,520
(11.3)

473,209
(36.4)

376,098
(28.9)

1,300,499
(100.0)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1.0 2.2 3.9 1.0 2.5 6.3 2.6

  주: 영유아기(0~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
상)으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5-3> 경찰 가정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현황
(단위: 건, 명)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수 인원

2010년 7,359 7,992 60 7,719 213 425 450

2011년 6,848 7,272 51 6,925 296 336 341

2012년 8,762 9,345 73 8,984 288 451 494

자료: 경찰청.

<표 5-4> 가정폭력사건 피의자 재범률

(단위: 건, 명, %)

연 도 가정폭력 발생 건수 재범인원 재범률

2010년 7,992 1,619 20.3

2011년 7,272 2,395 32.9

2012년 9,345 3,011 32.2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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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되거나 노출 우려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의 제공은 전국에 설치된 5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비교적 견고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

호대상 아동 규모는 2013년 기준, 전체 신고건수 13천여 건 대비 83%인 10,857건으

로 학대 피해 정도에 따르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한

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3년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결과에서 가정폭력을 

부부폭력 중 신체폭력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발생률이 7.3%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미

성년 자녀가 있는 전체 561만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녀수 1.7명을 

적용하면, 대략 696천여 명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대추정의 

여지가 다분히 있고 폭력에 따르는 부정적 여파의 수위 및 대응 태도 등은 다를 수 있

다. 하지만 발달위기 노출 우려 또는 의심아동 규모 696천여 명과 비교하여 공적 보호

체계로부터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 수가 10,857건이라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표 5-5>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재학대 사례수
(단위: 건)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신고접수 건수 4,983 8,000 9,478 9,309 10,146 13,076

 아동학대 의심사례 3,536 5,761 7,083 7,354 8,325 10,857

  신고건수 대비 
  학대 의심사례 비율(%)

71.0 72.0 74.7 79.0 82.1 83.0

  재학대 건수 - - - 5031) 563 980

  주: 1) 재학대 사례는 2010년 통계부터 집계되는 바, 2010년 사례수를 제시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안전보장체계(Child Protection 

System)로의 전환을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보호대

상 아동의 포괄 범위를 다음과 같은 확장해야 한다.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계획을 추진

하고 향후 정책효과의 모니터링을 위해 발달위기 아동의 특성과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명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책대상의 표적화(targeting) 과

정이 미흡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성‧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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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반면 협의의 미시적 사건 중심으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

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입 기회를 지나치거나, 보호 사각지대에 노출된 위기아동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안전보장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을 위해 보호대상을 발달위기 유형 및 위기도 수준을 고려하여 <표 5-6>과 같이 ‘우선 

보호아동’과 ‘관심․취약 아동’으로 확대, 구분하고, 국가 보호책임의 시의적절한 개입

과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전문성 및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이 마련

되어 한다. 

<표 5-6> 아동안전보장체계로의 전환에 따르는 아동보호체계 보호대상 범주의 확장(안)

위기아동 유형 규모 구분 현행 Gateway

시설보호 아동 15,916 양육시설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시
설
보
호
대
상

그룹홈 거주 아동 2,438 그룹홈*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133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피해 
보호시설 아동

197
상담소, 경찰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쉼터 아동 640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경찰서, 청소년 CYS-Net, 쉼터

소년범(강력범 제외) 68,236
경찰서, 소년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가정위탁 아동 14,584 가정위탁지원센터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재
가
보
호
대
상

학대피해 아동 6,774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신고 112

국내입양 아동 922 입양기관*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소년소녀가정 아동 796 읍면동 및 시군구청

요보호 아동 6,926
아동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우선 보호대상 아동 110,636 (전체 아동대비 1.26%)-요보호아동(6,926명 제외)

학교폭력 피해아동 62,000
학교, 경찰서, 병원, 117 신고 상담센터, Wee 센터,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이혼가정 아동 100,312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일부), 사회복지관 등

빈곤아동 304,672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구 아동

324,2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관심‧취약 아동 791,184명 (전체 아동대비 8.49%)

 전체 요보호 아동 901,820명 (전체 아동대비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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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보호 아동 15,916

아동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 디딤씨앗통장(월 3만원 내 매칭지원) 지원대상
시설별 아동 부가급여 지원

시설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퇴소아동 대상 자립지원 정착금(300만원 이상/인), 대학등록금, 장학금, 주거지원(영구임대, 대학생전세임
대, 전세자금, 전세주택, 그룹홈 입주 등), 취업지원

*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가정위탁 아동 14,584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보조금 지원(월120천원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수급자 여부는 소재지자체에서 결정), 디딤씨앗통장(월 3만원 내 매칭지원) 지
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종결 시 자립지원 정착금(3,000천원/인)
대학진학자금(3,000천원/인) 지급 권고
상해보험료(연 7만원 이내), 심리치료비(월 20만원 이내, 검사비 월 20만원, 교통비 월 2만원)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요보호 아동 6,926
 아동시설, 아동보호전문기
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조치(친가정복귀, 연고자대리양육,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등 입소, 입양 중 택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 디딤씨앗통장(월 3만원 내 매칭지원)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학대피해 아동 6,774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
해신고 112

상담, 치료, 법적지원 등 서비스 지원(아보전)
학대로 보호조치되는 아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

 그룹홈 거주아동 2,438
그룹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 디딤씨앗통장(월 3만원 내 매칭지원) 지원대상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3,000천원/인)*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국내입양 아동 922 입양기관

입양전문기관 내 입양대상아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 생계급여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만14세까지, 월 15만원/인) 및 의료급여
장애아동 양육보조금(만18세까지, 중증 627천원/인, 경증 551천원) 및 의료비(연간 260만원 한도)
입양부모대상: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친생부모대상: 미혼 한부모 서비스비용 지원

<표 5-7> 아동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 전환에 따르는 아동보호 대상 범주 확장 규모 및 관련 현행 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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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소년소녀가정 아동 796 읍면동 및 시군구청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생계, 교육, 의료), 디딤씨앗통장(월 3만원 내 매칭지원) 지원대상
부가급여: 120천원 이상/인/월
전세자금 지원
후원자 지정 및 결연 등
아동급식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133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
기 아동센터, 여성긴급전
화 1366,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숙식,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취학지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병원치료 등)

 성매매 피해 
보호시설 아동

197
상담소, 경찰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일시보호(숙식, 보호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의료 및 법률지원과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진학교육 등 지원
대안교육, 그룹홈 등 지원

 청소년 쉼터 
생활아동

640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경찰서, 청소년 
CYS-Net, 청소년 쉼터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의료(50만원/인),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등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 및 진로상담 등
국기초 대상자 여부 조사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가능(부양의무자 파악 해당됨)
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자 없
거나 실질적 보호 못받는 청소년 대상)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하여 아래 생계,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등 지원(국기초 지원과 중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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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강력범 제외)

68,236
경찰서, 소년법원, 소년분
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
도소, 보호관찰소

교정교육, 교과교육, 특수교육, 심리치료 및 사회봉사활동 등

 우선 보호대상 
아동

117,562명
(전체 아동대비 1.26%)

 학교폭력 
피해아동

62,000
학교, 경찰서, 병원, 117 
신고 상담센터, Wee 센
터,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피해학생: 피해학생 치료 및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피해학생 선 치료비 시스템, 교육복지투
자우선사업
가해학생: 가해학생 강제전학, Wee 센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학생 및 가족
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혼가정 아동 100,312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이혼신청가정에 대한 이혼상담, 교육문화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대상 상담 및 자녀양육지원, 관계향상교육, 놀토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지원

 빈곤아동 304,672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
터, 희망복지지원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될 수 있음, 디딤씨앗통장(월 3만원 내 매칭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구 아동

324,2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
센터

아동급식
저소득 조손 및 한부모가구 자녀 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가구소득기준에 따라 5~20만원[1:1 매칭] 지원)
한부모 및 조손가구 대상 상담, 학습/생활지원, 돌봄서비스, 문화활동,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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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취약 아동
791,184명

(전체 아동대비 8.49%)

 전체 
요보호 아동

908,746명
(전체 아동대비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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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은 앞서 <표 5-6>에서 909천 여 명으로 공적 보호체계의 보호대상의 확대

를 고려할 때, 대상으로 포함되는 아동 규모의 추정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자료에 따

라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료가 혼재되어 있어, <표 5-7>에서는 자료 출처 년도를 

2012년도로 통일하였다. 물론, <표 5-7>에 제시된 추정 규모는 파편화된 현행 요보호

아동 보호체계의 작동에 따른 결과론적 숫자이다. 하지만 위기아동의 유형별 발생 현

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된 상태에서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규모

를 추정하는 기준선으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다.

또한 발달위기 관련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발달위기에 노출되는 아

동의 경우 대부분 단일 요인에 의한 것 보다 관련 요인의 복합적 결과로 나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별 위기 사례가 중복 산정됨으로 인해 위기아동의 규모가 과대

추정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발달위기의 노출 경험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계층, 전 연령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

인 상황이다. 이러한 특성이 과대 추정의 가능성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적 아동보호체계가 보호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 발달위기 아동은 117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우선 보호대상 아동’과 791천여 명 규모로 추정된 ‘관심 취약아동’이

다. 그러나 보호대상의 포괄범위 확장에 따르는 보호대상 규모 확대는 아동보호체계가 

작동하기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자원 여건과 인적 역량, 관련 자원 간의 네트워크 및 

연계․협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 대상 

확대는 오히려 보호체계 개선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수로 추

정된 791천여 명의 관심‧취약아동 가운데 아동보호체계의 적정 보호대상 표적화 비율 

30%를 적용한 237천여 명을 정책대상으로 표적화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모형을 

산정해볼 수 있다. 여기서 보호대상 표적화 비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2013

년 지자체 조사 결과｣ 중에서, 복지민원 신청자 가운데 복합적 문제 발견으로 추가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규모 비율 30%를 준용하였으며, 복지부

(2013)｢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중에서 ‘드림스타

트’ 평균 사례관리 아동 가운데 중증도 이상의 위기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29.2%도 참

조하여 적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호대상

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117.6천 여명 규모의 ‘우선보호대상’과 237.4천여 명 정도

의 ‘관심․취약아동’의 30%를 포함하여 355천여 명 규모로 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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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동보호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체계화

  1.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가.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방안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 발달 위기아동의 발굴과 신고‧접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을 통해 파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발달위기 환경에 대한 조기개입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적극적 발굴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안전보장체계의 구축으

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통해서 파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기아동 발굴, 신고‧
접수 및 연계‧의뢰 과정을 통합게이트웨이의 설치를 통해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다만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과 그 가족의 보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작동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례의 발굴 또는 사례접수 통로는 당분

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동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게이트웨이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가칭)아동

보호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아동보호체계

의 보호서비스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1차 사정평가(In-take as-

sessment)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수준을 판단하고, 보호아동의 특성을 비롯하여 양육

환경 및 위기도 관련 자료를 (가칭)아동보호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DB를 통해 등록‧관
리할 수 있도록 통합게이트웨이의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보관리시스

템을 이용한 보호과정 전반의 이행 상태 자료화를 통해 보호서비스의 전달과 대상 아

동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파악되는 위기 극복 및 일상생활 유지 수준, 나아가 궁극적

으로 원가정 복귀까지 일련의 보호과정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서비스의 연속

성과 효과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발달위기 아동의 사례에 따라 보호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2개 이상의 복합

서비스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라도, (가칭)아동보호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1

차 사정결과 및 발달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정보수집의 중복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아동보호 유관기관에서 발달위기 사례 발굴 및 신고‧접수의 기능을 유지

하는 경우라도, 표준화된 초기사정 도구를 매뉴얼 화하고 그 취합된 정보를 (가칭)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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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집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게이트웨이를 통한 보호

서비스 일괄 개시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게이트웨이의 작동으로 위기아동의 발굴 및 잠재 또는 위기 의심환경에 관

한 신고‧접수의 창구가 시스템 상에서 일원화됨으로써 시군구 단위 아동보호전담 공무

원의 추가 배치와 맞물려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관리․운영 기능의 국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아동보호서비스의 기획‧조정을 위

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정립과 개별 위기아동사례에 대한 보호책임 지정 전담제의 추진

을 제안한다.

현행 보호체계는 위기아동 보호업무에 관한 일관된 책임 소재가 부재하고, 형식적 

서비스 연계에 따른 파편적‧분절적 서비스의 제공, 사후관리의 부재, 그리고 개별 민간

위탁기관의 신고접수 창구 간 연계의뢰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

의 개편을 통해 통합게이트웨이의 기능과 동시에 시군구 단위로 실질적인 서비스 기획‧
조정 역할을 담당하되 다음의 구체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내 유관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보호서비스 제공 위탁기관들과의 병렬적 구조가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한 공공주도의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원가정 분리 아동의 일시 

및 긴급보호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입양 및 가정위탁, 그룹홈 또는 

시설입소 과정 단계별 서비스 제공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대안양육 제도 간 기능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CYS-net 등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안전보장을 위한 공공자원의 연계 및 사례별 기

능‧역할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피해아동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의 지원과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민간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트리거(trigger)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의 아동보호서비스 기획‧조정 및 컨트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발달위기 사례별 아동중심의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사례판정 회의를 의무 실

시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가족단위의 발달

위기에 대한 조기개입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고위험 발달위기 사례에 대해 지역사

회 아동보호 전문가, 가족지원 관계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주체들이 참여하는 솔루션 

위원회(가칭)를 개최하여 전문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보호내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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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2안)   (3안)

을 진단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보호 통합케이트웨이의 설

치는 위기아동에 대한 직접 보호서비스 제공 기능의 실행 수준과 지역사회에서 역할하

고 있는 기존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지원서비스의 연계‧조정 및 기획 기능의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5-1] 아동보호체계 통합게이트웨이 설치 모형(안)에 따른 기능 범위의 비교

[그림 5-1]에 제시된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 설치를 위한 제1안은 위기아동의 최

초 발굴 또는 신고접수에서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의 기능 전체를 유관 서비스 제공기

관에 일임하고, 통합게이트웨이에서는 지역사회 내 유관 조직 간, 기관 간의 역할에 대

한 기획‧조정의 컨트롤타워의 기능만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는 결국 통합게이트웨이가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 인프라 개편을 통해 위기아동의 보호의 국가책

무성을 가시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게이트웨이 설치 제2안의 경우, 1안에

서 제시된 지역단위 아동보호체계의 기획‧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에 덧붙여 위기노출 아

동을 직접 관리하고 보호과정에 필요한 서비스의 일부를 전달하는 기능까지 포함한다. 

다만, 위기아동 대상의 서비스 제공은 일반 복지사업 수행과 차별화되는 고도의 전문

성과 시의적 개입이 요구되는 바, 서비스 제공과정의 공신력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단, 2안의 실행과정에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기능상 유사‧중복된 아

동‧청소년 및 가족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합‧조정함으로써 신규 인프라 설치에 따르

는 재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3안도 해당된다. 3안의 경우, 시군구 단

위 아동안전보장통합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거점기관으로서 민간 위탁상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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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는 보호기능을 통합‧재편하는 방안이다. 결국 지역사회 단위의 위기아동 보

호의 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아동의 조기발견과 1:1 사례관리 기능까지 담

당할 수 있도록 사례담당자를 지정, 관련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이다. 2안 및 3안은 사업수행 및 조직운영 재원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에 1-Gateway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 및 아동인구 분포 등을 고려

하여 일부는 권역화하거나 통합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통합게이트웨이 설치 1안에 따르는 아동보호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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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통합게이트웨이 설치 2안에 따르는 아동보호체계의 변화

 

[그림 5-4] 통합게이트웨이 설치 3안에 따르는 아동보호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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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통합게이트웨이 구축에 따르는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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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드림스타트 기능 확대에 따른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 설치 시 고려사항

아동안전보장체계에서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

안으로서 우선 검토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다. 현재의 드림스

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 아동 개인의 욕구와 가정환경에서의 발달 위기요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궁

극적으로 취약아동의 공평한 생애  출발선을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나

도록 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이다. 드림스타트의 고유 기능과 기존 인

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위기아동 발굴과 전문적인 위기도 사

정, 그리고 보호조치의 판정 및 이행 관리까지 드림스타트의 지역사회 내 기능으로 확

장, 포괄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물론, 드림스타트가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의 기

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권한의 확보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능 확대에 따른 인적, 물적 자

원의 확충과 권한의 확보는 사업추진의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이러한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단순한 기능 확장은 절대 수용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원칙

적으로 시군구 차원) 단위의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기능을 드림스타트 고유기능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자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중장기 추진과제

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위기 아동에 대한 안전보장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

한 아동안전보장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의 사전 예방적 기능의 강화가 강조

된다. 예방적 기능이 적시에 개입되기 위해서는 위기아동의 발굴 및 신고접수의 원활

한 전개가 관건이 된다. 이용자, 즉 위기노출 또는 위기상황에 노출된 가능성이 우려되

는 아동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동안전보장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는 고유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잠재적 위기아동의 사전 발굴 

및 조기개입의 기회 확보가 용이해야 한다. 즉, 학대피해와 요보호 아동으로 구분되어 

있던 발달위기 아동의 신고접수의 경로를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로 일원화하고, 위

기사정(risk-assessment)과 사례판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드림스타트의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기능이 작동하게 되면 요보호아동 및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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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사정‧진단과 필요에 따른 현장조사가 아동보호전문기

관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의 

가구단위 사례회의 진행하여 원가정 복귀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연계 및 지

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위기아동 보호 자원 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 및 긴급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들

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한 보호초지의 결정과 보호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

링 기능까지 포함해야 한다.

기존 드림스타트 고유 사업의 집중도와 효과성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다면 드림스타트 

고유 업무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아동보호 기능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시군구 요보호 아동업무 담당 공무원을 드림스타트센터 기능으로 이동, 배치하

여 드림스타트 기반 아동안전보장체계 내에서 요보호아동 보호 및 관련 모니터링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심리상담사, 사례관리사 등을 추

가 배치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배치, 원가정 기능 강화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드림스타트 내 각 팀별 자원연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함

으로써 희망복지지원단,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지원센터, 입양기관, CYS-Net, 건강

가정지원센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학교, 병원, 법원,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긴

밀한 연계망을 가동시킨다.

이와 같이 드림스타트센터 중심의 아동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드림스타

트 사업 수행 체계 내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표 5-8>에 제시해 보았다. 가장 뚜렷한 변

화는 사업대상이 만 12세 미만의 빈곤․취약계층 아동에서 18세 미만의 발달위기 노출 

아동 또는 위기노출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잠재적 발

달위기를 포함하는 광의의 접근을 시도할 경우, 사전 예방적 보호서비스의 기능을 고

려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취

약계층 아동의 위기도 사정과 이에 따른 서비스 연계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발달위기 아동의 발굴과 신고․접수, 이에 따르는 위기도 및 위기유형 사정

과 보호조치의 결정, 보호서비스 제공과정의 모니터링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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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현행 드림스타트와 드림스타트 기반 아동안전보장체계 운영(안)의 비교

현행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기반 아동안전보장체계 운영(안)

사업
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발달위기에 노출된 위기아동에게 보호서비스를 통
합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영구적인 환경
에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대상

0세~만12세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
약한 가정

0세~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발달위기에 노출되었
거나 노출위험이 우려되는 잠재위기 아동

서
비
스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사례관리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
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아동복지교사 채용‧배정‧관리 등

발달위기 아동의 발굴 및 신고․접수(통합게이트웨이)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모니터링
아동 성장 및 복지여건 취약 가정의 아동 대상 통합
사례관리 확충(드림스타트 고유업무)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서비스 자원의 총괄적 기획 및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조직
구성

인력
구성

전담공무원 3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인

스타트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아동복지팀: 아동 전문상담사+전문사례관리사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사

타 
기관
과의 
연계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과의 연계 규정(매뉴얼 상)되어 있으나, 
현장의 연계 수준은 편차가 큼

희망복지지원단,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입양기관, 
CYS-Net, 청소년 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원사업, 학교, 병원, 법원 등과 긴밀 연계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 기반을 중심의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기능을 확립하고, 아

동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될 경우, 우선 기존의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활

용하면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기능의 기획․조정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탑재

함으로써 개선 아동보호체계의 시군구 확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또한 공적 

조직으로서 드림스타트센터가 아동보호 기능을 전담함으로써 위기아동 보호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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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가시화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의 아동 사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아동의 발굴과 지속적 관계유지, 그리고 필요에 따르는 지역사회 연계․협력 또한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수행 체계와 아동보호체계 통합게이트웨이 업무, 그리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군구 단위

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취약아동 보호의 기반을 확립시켜 나가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의 집중도와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업무 수행기관들 중 후발주자로 등장하는 드림스타트 기반 아동보호 통합게이

트웨이가 관련 보호서비스의 기획‧조정 및 연계의 중심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현재의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 1인당 관리 대

상 아동의 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 및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업무과중의 부담 우려는 이미 누차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초 드림스타트

가 추구하는 사업운영의 정체성 및 공무원 역할에 대한 회의, 지역사회 자원 고갈로 인

한 직접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 없이 아동보호 기능을 탑재하는 기

능 확장으로써 야기되는 조직 관리의 이슈 제기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화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서비스 흐름의 매뉴얼화를 통한 서비스 표준화 관련 전초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지

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위기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 체제하에서는 발달위기의 아동이 모두 적절한 보호와 발달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이용 형평성과 접근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의 과정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매뉴얼화하는 작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으로 기대되는 개선 아동보호서비스의 흐름을 [그림 

5-6]에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그림 5-6]의 A 단계에서 지역

단위(시군구) 통합게이트웨이로서 위기아동의 적극적 발굴과 조기개입으로 국가책임

에 의한 아동 보호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술된 바와 같이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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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고접수의 창구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을 유지하더라도,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연동함으로써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파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기아동

의 발굴 및 신고․의뢰 과정을 아동안전보장체계의 통합게이트웨이를 통한 일괄적 관리

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림 5-6]의 B단계에서는 보호대상 아동 및 가족에 대한 1차 사정평가(In-take 

assessment)를 통해 위기도 사정 후 보호아동 자료의 DB 등록 및 관리, 그리고 정보

보호 기능을 정립한다. 위기 정도에 따라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단계

별 위기아동의 기본정보(가족정보 포함)와 서비스 이용과정 관련된 정보의 생산-관리-

공유의 책임을 명시하며,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준하여 보호대상 아동(가족) 정보를 유

관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유함으로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C단계에서 

위기아동 사례의 위기 심각 정도에 따라 보호책임 지정 전담제를 추진하여 요보호 아

동 관리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위기아동 사례별 최초 신고‧의뢰부터 보호

서비스 제공, 사후 모니터링 등 서비스 제공‧관리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호서비스 이용 과정 및 원가정 복귀 이후 정기적 모니터링

으로 발달위기에 재노출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D단계에서는 아동중심의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사례판정 회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요보호아동 사례별 보호계획을 수

립하고,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가족단위로 발달위기에 대한 조기개입 통로를 확

보한다. 특히 고위험 발달위기 사례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문가, 가족지원 관계

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주체들이 참여하는 솔루션 위원회(가칭)를 개최하여 전문적 보

호조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보호내용의 적절성을 진단하도록 한다. 이때 희망복지

지원단의 통합 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자녀양육 가구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를 통해 사

전 예방적 개입과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드림스타트 고유 서비스 제공 

중에도 잠재 위기아동의 발굴 및 조기개입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E단계에서는 지역사회 가용 자원의 동원 및 서비스 연계, 부적절한 보호

절차 진행에 따른 서비스 중단 또는 신규 서비스 추가와 같은 실질적 보호서비스 기획‧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에는 원가정 분리 

아동의 일시 및 긴급보호 조치 이행력의 확보, 입양 및 가정위탁, 그룹홈 또는 시설입

소 과정 단계별 서비스 제공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대안양육 제도 간 조정, 지역아동센

터,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CYS-net 등 지역사회 공공자원 연계의 총괄 창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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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개편)아동보호체계의 업무절차 단계별 역할 필요서비스

학대피해아동을 담당하는 아
동보호전문기관과 유기아동
을 담당하는 공조직(시군구, 
시도 등), 입양관련 민간기관 
및 대안양육시설 등으로 분리
되어 각 기관별로 신고 및 서
비스 의뢰 접수

⇨

① 위기아동 발굴, 신고‧의뢰 접수
  -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시군구 등), 아동보호시설, 아

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학교, 병
원, CYS-Net,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관련기관 등에서 
아동 의뢰

  - 전화, 인터넷, 서면 및 대면 등을 통한 통합게이트웨
이 일괄접수

기관 간 연계 및 정
보공유

전문 심리상담서비스의 지원, 법률지원 등 민간서비스 제공주체와의 협력체계 마련의 

트리거(trigger) 기능 등을 포함될 수 있다. <표 5-9>는 기존 아동보호체계의 업무절차

가 아동안전보장체계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5-6]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으로 기대되는 아동보호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표 5-9> 아동안전보장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아동보호 업무절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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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아동 – 아동의 위기
사정 이루어지나, 잠재위기사
례 및 일반사례에 대한 예방적 
조치, 원가정 강화 조치 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잠재위기 및 일반사례에 대
한 가족지원서비스 – 전문담
당조직 부재, 유사기능을 희
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복지관, 건강가정센터 등이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
으로는 수행이 미흡함

    ▶ M(위기의심사례): 현장조사(위기, 잠재위기, 일반사례 재분류)
    ▶ H(위기사례): 현장조사(위기, 잠재위기, 일반사례 재분류)

   → Screen-out
    ▶ 일반사례: 위험예방을 위한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1개월/3개월 이후 점검)

• 일반사례에 대한 
서비스연계(필요
시), 모니터링

각 기관(요보호, 학대)에서 분
절적 수행, 요보호 아동의 경
우, 현장조사 및 사례회의 등 
절차 매우 미흡

⇨

③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사례담당자 확정
  - 현장조사 1~2회 실시
  - 사례판정을 위한 사례회의 실시
  - 현장조사 후 지침에 따라 위기사례와 잠재위기 및 일

반사례로 구분
  - 현장조사 시 경찰관 대동(특히 학대사례)

아동 사례관리서비
스, 사례회의, 아동 
및 가족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
호시설 등 각 기관(요보호, 학
대)에서 분절적 수행. 특히 요
보호아동의 경우 사례판정 및 
조치결정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미비, 판정의 전문성 
미흡으로 조치결정시 아동의 
최우선이익반영이 어려움

⇨

④ 위기사례 아동의 일시 보호 및 서비스 지원
  - 학대, 유기 및 기타 원가정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에 대하여 아동 및 가족상담, 법률관련 상담, 원가정 
서비스 지원 등

일시보호서비스, 치
료 및 상담, 가족지
원(상담,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고용
지원 등 기타 가족
지원서비스), 학대
행위자 교육 등 연
계서비스

⑤ 위기사례 아동의 조치결정
  - 매뉴얼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의 최우선이익을 

반영토록 조치
  - 조치결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회의(가칭 솔루션위원

회) 실시

사례회의, 전문상담 
및 사례 수퍼비전

시설보호 위주, 원가정지원 
및 강화로 인한 원가정 복귀 
추진 미흡

⇨
⑥ 위기사례 아동에 대한 원가정 분리 혹은 복귀

  - 아동분리 시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중 아동의 
최우선이익을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대로 이행

아동 사례관리서비
스, 각 기관별 지원
서비스, 연계서비스

사후관리 미흡, 요보호아동의 
조치결정의 변동 필요시 공무
원 보직순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배치의 연속성 희석 

⇨
⑦ 위기아동의 조치 이후 사후관리

  - 아동배치 이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요보호아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상담내역 등을 

DB로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시에도 아동배치 연속
성에 차질이 없도록 함

아동 사례관리서비
스(사후관리),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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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잦은 이직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제약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이 된다. 아동보호서비스가 전개되는 흐름을 살펴보면 지자체 개별 담당자의 재량과 

의사 결정에 따라 위기아동의 원가정 분리 또는 보호조치가 결정되고 있으며, 특정 보

호 방식의 배치 이후에는 형식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위

기아동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 도구는 물론,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 사정도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보호 업무처리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지침 이외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위기아동 일시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아동 및 아동의 환경(가정 포함)에 대

한 즉각적 개입이 제한되거나, 심층(현장)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후 특정 보호방식으로 편입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아동의 원가정 분리를 

최소화하는 원가정 보호·지지체계가 미약하고, 가정 분리 이후에도 원가정 복귀를 위

한 체계적 노력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1월, 1

개월 여의 조사기간을 통해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보호담당자에 대한 행

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보호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과 업무수행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조사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조사수행은 보건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230개 시군구 

가운데 17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률은 75.2% 수준이었다. 다음

에서는 동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행정조사의 주요 결과를 근

거로 하여 향후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충의 소요 인력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업무 수행 실태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본청의 아동보호 및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은 평균 7.8명으로 이

들 중 공무원은 평균 4.8명,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요원은 평균 3.0명으로 구성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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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요원을 제외한 공무원 중에서 드림스타트 관련 업무를 전담하

는 인력은 평균 1.8명이었으며, 다른 아동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는 평균 0.6명이었다. 

<표 5-10> 시군구 아동보호 및 복지업무 담당 평균 인력수

(단위: 명)

과장 팀장

직원

전 체일반
행정직

사회
복지직

기타직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요원

0.6 1.0 0.9 1.6 0.7 3.0 7.8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 및 복지 업무를 ‘사업 운영‧지원’, ‘시설 

점검‧관리’, ‘아동 개별 서비스‧지원(대면 서비스)’, 그리고 ‘기타 행정’ 등의 4개 영역으

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업무 수행시간이 전체 근무시간 및 업무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 5-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 가정위탁 보호

사업 지원‧관리, b) 결식아동 보호 지원(급식), c) 요보호아동 후원‧결연사업, d) 아동학

대 보호 전문기관 운영 관리, e) 입양 관련 지원, f)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g) 지역아

동센터 지원‧관리, h) 아동복지교사 관리, i)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관리, j) 소년소녀

가정 보호‧지원, k) 아동 바우처서비스 사업 운영 및 아동 서비스 기획‧개발‧운영(지자체 

자체사업), l)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 (공무원이 드림스타트업무 겸임하는 경우) 등 사업 

운영‧지원 업무의 비중이 전체 업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50.2%). 이어서 전체 업

무의 25.6%는 지역 내 아동보호 및 복지 관련 시설의 점검․관리 업무로 나타났으며, 요

보호아동의 상담, 보호계획의 수립,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체계관련 업무

는 전체의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는 앞서 살펴본 주요 업무영역별 세부 업무의 구성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사업 운영․지원’ 업무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리업무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0%), 결식아동 보호지원 업무(14.0%),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관리 업무(10.2%) 

등의 순이었다. ‘아동 개별서비스 지원(대면서비스)’ 업무 중에는 요보호아동 보호 조

치(서비스연계) 업무가 28.1%로 상대적으로 업무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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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세부업무 
업무
비중

세부업무 
업무 
비중

사업
운영
지원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관리 10.2 아동복지교사 관리 7.8

결식아동 보호 지원 (급식) 14.0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관리 8.2

요보호아동 후원‧결연사업 5.1 소년소녀가정 보호‧지원 4.2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운영 관리 3.4 아동 바우처서비스 사업 운영 3.4

입양 관련 지원 6.3 아동 바우처서비스 4.4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8.3 드림스타트 운영 4.6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리 20.0 기타 0.1

소계 100.0

시설
점검
관리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 이용시설) 지원‧관리 61.0

아동복지 시설(그룹홈 포함 거주시설) 신고, 점검, 지도감독 39.0

<표 5-11> 시군구 아동보호 및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체 업무량 대비 4대 주요 업무영역의 비중

세부업무 업무 비중

사업 운영‧지원1) 50.2

시설 점검‧관리2) 25.6

아동 개별 서비스‧지원(대면 서비스)3) 14.4

기타 행정4) 9.8

계 100.0

주: 1)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관리, 결식아동 보호 지원 (급식), 요보호아동 후원‧결연사업,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운영 관리, 입양 관련 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리, 아동복지교사 관리, 아동발달지
원계좌 사업 관리, 소년소녀가정 보호‧지원, 아동 바우처서비스 사업 운영, 아동 서비스 기획‧개발‧운영 (지자체 
자체사업),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 (공무원이 드림스타트업무 겸임하는 경우)

      2)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 이용시설) 지원‧관리, 아동복지 시설(그룹홈 포함 거주시설) 신고, 점검, 지도감독
      3) 요보호아동 상담/보호계획 수립, 요보호아동 보호 조치(서비스연계), 요보호아동 사후관리,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 아동(가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이외의 사례관리)
      4)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관련 운영위원회, 협의체 운영, 아동관련 행사, 아동사업관련 DB 구축-자료입력 등

<표 5-12> 시군구 아동보호 및 복지담당 업무 영역별 세부 업무 수행 비중(n=168)

(단위: %)



분야 세부업무 
업무
비중

세부업무 
업무 
비중

서비스
지원

요보호아동 보호 조치(서비스연계) 28.1 아동(가족) 사례관리  9.7

소계 100.0

기타
행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14.4

아동복지관련 운영위원회, 협의체 운영 22.1

아동관련 행사 38.6

아동사업관련 DB 구축-자료입력 등 24.9

소계 100.0

 주:  드림스타트 사업관련 수행시간은 제외하고 산정(단, 본청 근무자 중 드림스타트 업무 겸임 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 업무시간을 포함)

한편, 시군구 본청의 아동보호체계 작동을 위한 위기아동 보호 업무의 각 서비스 제

공 절차별 소요시간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표 5-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호대

상 아동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14.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절차별 소요시간을 살펴보

면, 초기 신고․접수를 위해 평균 1.1시간, 상담 및 진단을 위해 평균 1.9시간, 보호조치

의 결정 및 서비스 보호 계획의 수립에 평균 3.0시간, 그리고 보호서비스의 직접 전달, 

제공에 평균 5.6시간, 마지막으로 보호조치 이후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평균 

3.0시간 정도 소요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아동 보호 절차상의 실제 소요시간에 

비추어 볼 때,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업무 소요량을 시간으로 확인한 결과 1건당 

평균 24.4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실제 소요시간 평균 14.6시간의 1.67배 많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들은 보호조치 이후의 사후관리 업무

가 현재의 실제 업무량에 비해 2.6배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13> 발달위기 아동 1건당 아동 보호서비스 제공 절차별 현행 소요시간 및 필요시간(n=122)

초기 접수
상담/
진단

서비스‧보호 
계획수립

서비스
진행

사후
관리

계

현행 소요시간 1.1 1.9 3.0 5.6 3.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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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으로부터 분리 조치된 발달위기 아동의 보호 배치 결정은 주로 아동보호 업무 

전담 공무원(86.8%) 혹은 아동 보호업무 담당 팀장(36.2%)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

다. 한편 요보호아동의 보호‧배치결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심의위

원회의 역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타나났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안전보장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아동보호체계

의 개선의 기본 방향을 시군구 중심의 공적 기능 강화를 전제로 하는 보호체계의 작동

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군구 본청의 아동보호전담공무원과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요원을 확충‧강화하여 개편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읍면동 일선창구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아동보호 관련 업무(신청

접수, 초기상담 등) 및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업무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 신

규업무의 수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민간위탁 기관의 

위기아동 신고접수‧상담 기능을 통합게이트웨이로 단계적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인력의 업무 분담 등의 조정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업

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거나 전문성 제

고를 위한 별도의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또는 기존 서비스 위탁기관으로부터 고

용승계를 포함한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검토된 아동안전보장체계로

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면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확충은 아동보호 기능의 국가 책무성 

강화에 따르는 다음의 재편 기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 사업관리 중심의 아동복지행정에서 아동 사례중심의 대면서비스 강화 

  — 지역단위 아동보호서비스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 및 복지 행

정 전담 조직의 확대‧재편

  — 위기아동 및 아동의 위기예방을 위한 공적 보호대상 확대

  —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대응 및 조기개입과 사전예방서

비스의 확대

이에 본 연구의 마지막 중장기 전략과제로서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충에 따르는 소요 

인력의 추계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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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충에 따르는 소요인력 추계(안)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아동 보호․복지 업무 수행 실태 파악을 위

한 행정조사의 결과에서 현재 시․군․구 본청의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은 평균 7.8명(공무원 4.8명,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요원 3.0명)으로 확인하였다(<표 

5-10> 참조). 이를 바탕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아동보호 전담인력 규모는 [1단계] 아동

보호체계 내에서 강화되어야 할 ‘아동 개별 서비스․지원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업무 소요 시간을 산출하고, [2단계]위기아동 유형별로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아동 규모의 목표 수준 설정하였으며, [3단계]로 업무 가중치를 반영한 아

동보호 대상군 별로 필요 업무를 규정하고 소요시간을 산출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

서는 1~3단계의 결과를 반영, 업무 소요 시간과 보호대상 확대에 따르는 소요인력 및 

추가확보 필요 인력 규모를 산출하였다. 각 단계별 추정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제시된 현행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 대상의 행정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제시

한 아동 개별서비스 지원 및 대면서비스의 적정 수행이 위기아동 사례 1건 당 24.4시

간으로 응답하였다(<표 5-13> 참조).  현재 위기아동과 면대면 서비스 중심의 ‘아동서

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군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시군구 평균 2.7명, 드림스타

트 담당 제외) 중 0.4명(전체 업무 중 14.4% 수행)으로서, 전국 약 92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한편, 연간 시군구의 아동보호 조치 인원(즉, 요보호아동 발생 통계 현황)은 전국 

6,210여 명으로 추정되는 바, 이들에 대하여 아동 개별지원서비스 사례 당 14.6시간

이 소요된다고 보면, 14.6시간×6,210명= 90,066시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가

정할 수 있다. 이를 1인 연간 근무량으로 나누어 보면 총 44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90,066÷(1인 연간 근무량 8시간×5일×52주)= 44명).

다음, 아동보호 전담인력 필요 인력의 추계를 위해 우선 위기아동 유형별로 요청되

는 보호서비스 및 행정지원의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므로, 다음과 같이 3개 유형으로 

아동보호 대상군을 분류하였다.

첫째, 시설보호 아동군은 현행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 보호체계에서 시설보호 

중인 아동으로서, 대상 아동의 보호상태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상대적

으로 그 빈도와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개입의 필요성은 적은 편으로 가정하였



제5장 아동보호체계 개선의 우선과제와 중장기 추진전략 147

다. 다만, 시설퇴소 후 연계서비스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시설

보호 아동의 유형으로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거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 

피해 보호시설 아동, 청소년 쉼터 생활 아동, 소년범 등을 포함한다.

둘째, 재가보호 아동군의 경우는 위기아동 보호과정의 공공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재가에서 보호 중인 아동으로서, 보호대상 아동의 상태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모니터

링과 지속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유형에는 가정위탁 아동, 학

대피해 아동, 국내입양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포함한다.

<표 5-14>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충에 따르는 소요 인력 추계를 위한 보호대상 규모의 산정

(단위: 명)

위기아동 유형 발달위기에 따르는 보호 유형군 대상 수
인력추계 포함한 

보호대상

시설보호 아동

 시설보호 아동 15,916 15,916

 그룹홈 거주 아동  2,438  2,438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133    133

 성매매 피해 보호시설 아동    197    197

 청소년 쉼터 생활 아동    640    640

 소년범(강력범 제외) 68,236 미포함1)

 계 87,560 19,324

재가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14,584 14,584

 학대피해 아동  6,774  6,774

 국내입양 아동    922    922

 소년소녀가정 아동    796    796

 계 23,076 23,076

관심‧취약 아동

 학교폭력 피해아동  62,000 미포함2)

 이혼가정 아동 100,312 미포함3)

 빈곤아동 304,672 304,672

 저소득 한부모‧조손가구 아동 324,200 미포함3)

 계 791,184 304,672

주: 1) 별도의 교정시설 보호를 받게 되는 소년범 68천여 명은 제외
     2) 별도의 보호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아동 제외
     3) 저소득 한부모․조손가구 및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상당수 빈곤아동과 연루된 발달위기를 경험할 것으로 가정하

여 제외

셋째, 관심‧취약 아동군의 경우, 공적 보호체계의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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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거나 발달위기 상태의 위기도가 심각해질 위험이 상존하는 아동 대상군으로 분류

하였다. 전문적인 심층 상담, 진단 및 사정(assessment), 서비스 계획, 상시 모니터링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서비스의 잠재적 수요 대상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아동, 

이혼가정 아동, 빈곤아동, 소득 한부모‧조손가구 아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구

분에 의해 인력 확충에 따르는 소요인력 추계의 출발선으로서 아동보호체계의 대상 규

모를 시설보호 아동군 87,560명, 재가보호 아동 23,076명, 관심‧취약아동 791,184 

명 등 대략 902천여 명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시설보호 아동군 중에서 별도의 교정시

설 보호를 받게 되는 소년범 68천여 명은 제외하였고, 관심․취약아동 가운데 별도의 보

호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아동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저소

득 한부모․조손가구나 이혼가정 아동의 상당수와 빈곤과 연루된 발달위기를 경험할 것

으로 가정하고 빈곤아동 305천여 명을 포함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개별 보호대상 아동의 유형에 따라 업무 가중치를 반영한 아동보호 

업무를 규정하고 소요시간을 산출하였다. 앞서 구분한 보호대상군에 따라 강화해야 할 

업무를 감안하여, 시설보호 아동 및 재가보호 아동의 경우, “기존 보호 아동과 신규입

소(보호)” 아동으로 구분하고, 기존 보호 아동의 경우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신규입소(보호) 아동의 경우, ‘접수-상담-서비스제공-사후관리’등 

일련의 아동보호 전체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수행시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아동 유형별 필

요시간을 산출하는 과정을 진행한 것이다. 즉, 기존 보호 아동의 ‘사후관리’ 필요시간

은 행정조사 결과에 나타난 요보호아동의 적정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7.8시

간÷아동보호 전체프로세스 ‘현행’ 총 14.6시간이므로 실제적으로 기존의 0.5배 추가 

적용하였다. 또한 신규입소(보호) 아동의 ‘아동보호 전체 프로세스’ 필요 시간은 현재

의 1.7배를 적용하였다(<표 5-13> 참조).2) 

이와 같은 업무가중치를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대상 아동군을 기존 보호아동과 신규 

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앞서의 업무가중치(기존 보호아동 0.5배, 신규 보호아동 1.67

배)를 반영하였다.

2) 앞서 제시한 조사 결과(시군구 본청 요보호 아동업무의 절차별 소요시간을 파악),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14.6시간, 적절한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업무시간의 1.67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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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중치 반영 이전 보호대상 규모

Ÿ 시설보호: 기보호 12,152명, 신규보호 7,169명

Ÿ 재가보호: 기보호 12,938명, 신규보호 9,888명

Ÿ  관심취약 아동: (빈곤아동) 신규보호 91,402명

업무가중치 반영 이후 보호대상 규모

Ÿ 기보호 (12,152+12,938) × 0.5= 12,545명

Ÿ 신규보호 (7,169+9,888+91,402) × 1.7= 184,380명

Ÿ 합계 (12,545명+184,380명)= 196,925명 

따라서 아동안전보장체계 전환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확대되는 대상 규

모는 현행 연간 발생하는 요보호아동 규모 6,210명(행정조사 결과에서 연간 신청접수 

인원)의 32배 규모인 197천여 명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총 소요인력은 아동보호 전

담 공무원 현원 92명의 32배인 2,944명으로 산출하였다. 여기서 현원을 제외할 경우 

순수 증원이 필요한 추가인력의 2,035명 수준으로 시군구 당 평균 약 9명 내외로 제안

할 수 있다(추가필요 인력: 2,944명-(현원 92명+265명*+552*명)3)= 2,035명).

Ÿ 추가필요 인력은 시군구당 약9명으로 산출(2,035명/230시군구)

Ÿ 현행 시군구당 아동복지담당 인력이 총 7.8명(드림스타트요원 포함)임을 

감안할 때, 현 인력의 약 2.1배로 증원되는 효과 

* 아동복지행정담당 공무원 현원 529명, 드림스타트 담당인력 1,104명의 절반 수준은 강화

할 서비스업무와 유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50% 규모는 추가확충
하지 않고 현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산출절차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규모 추정 결과는 다음 <표 5-15>와 같다.

3) 본 연구를 위한 시군구 아동보호 및 복지 담당자 대상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 본청의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을 추산해보면 총 1,725명 규모로 추정됨

   아동서비스 담당 공무원    0.4명×230지자체=    92명
   아동복지행정 담당 공무원  2.3명×230지자체=   529명 
   드림스타트 공무원         1.8명×230지자체=   414명
   드림스타트 요원           3.0명×230지자체=   6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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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유형

시설보호 아동 재가보호 아동 관심‧취약 아동 계

대상 수
101,155명
(소년범 제외 19,321명)

22,826명
1,098,041명
(빈곤아동 304,672명)

1,222,2
72명

보호 
목표율

100%
19,321명

100%
22,826명

빈곤아동의 30%
91,402명

133,799
명

※ 위기도에 따라 관심취약아동군에 대해서는 30%의 목표치 반영(보사연, 2013년 지자체 조
사 결과, 복지민원 신청자 중 복합적인 문제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대상의 규모) 
※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율 조정 가능 (단계적 확대방안 제시 가능)

주요 업무
(강화 

서비스)

공적 보호체계에서 시설
거주 보호중인 아동
∙아동 보호상태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 필요(상대
적으로  지자체의 개입 
필요성은 적은 편)
∙시설퇴소 후 연계서비스 
강화 필요

공적 지원을 통해 가정에
서 보호중인 아동
∙아동 보호상태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모니터링
과 지속적 서비스 필요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
하거나 위기도가 높아질 
위험이 상존하는 아동
∙심층상담, 진단, 서비스
계획, 상시 모니터링 등 
본격적인 공적 서비스 필
요

업무 
가중치

∙시설보호 아동 및 재가보호 아동의 경우, “기보호 아동과 신규입소(보호)” 아동으로 구분하여, 
∙기보호 아동의 경우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신규입소(보호)아동의 경우, ‘접수-상담-서비스제공-사후관리’등 일련의 아동보호 전체 프로
세스가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

∙기보호 아동의 ‘사후관리’ 필요시간
 사후관리 ‘필요’ 7.8시간÷아동보호 전체프로세스 ‘현행’ 총 14.6시간= 0.5배
∙신규입소(보호) 아동의 ‘아동보호 전체프로세스’ 필요시간: 현재의 1.7배

보호대상
아동의 
구분

연간 신규보호 아동
7,169명

연간 신규보호 아동
9,888명

- -

시설보호 19,321명 중 
기보호   12,152명 
신규보호  7,169명

재가보호 22,826명 중 
기보호   12,938명 
신규보호  9,888명

(빈곤아동)
신규보호 91,402명

<표 5-15> 시군구 본청 단위의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충 소요 인력 추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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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확대 196,925명 (현행 대상인원 대비 32배)

현행 
담당인력

아동서비스 담당 공무원1)  0.4명×230지자체=    92명
아동복지행정 담당 공무원 2.3명×230지자체=   529명 
드림스타트 공무원        1.8명×230지자체=   414명
드림스타트 요원          3.0명×230지자체=   690명
계                                          1,725명  

소요인력 
산출

 현원 92명 × 32배= 총필요 인력 2,944명

추가 
확보인력

추가필요 인력: 2,944명-(현원 92명+265명*+552**명)= 2,035명
- 추가필요 인력은 시군구당 약9명으로 산출
- 현행 시군구당 아동복지담당 인력이 총 7.8명(드림스타트요원 포함)임을 감안할 때, 현 인력
의 약 2.1배로 증원되는 효과 
* 아동복지행정담당 공무원 현원 529명, 드림스타트 담당인력 1,104명의 절반 수준은 강화할 
서비스업무와 유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50% 규모는 추가확충하지 않
고 현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이에 따라, 각각 265명, 552명을 추가필요 인력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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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영국과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부록 1.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 아동보호체계의 개편논의 및 운영의 기본원칙

○ 아동 중심의 시스템 / 아동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맞춘 시스템

○  원가정 보호 및 지원 원칙 / 아동과 가족의 참여 및 협력

○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과 예방(prevention)

○ 과학적 근거와 이론에 근거한 실무 지원

○ 아동보호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소의 최소화

○  국내 및 지역 단위의 연계 및 효율적 지원

⧠ 아동보호체계 법적 근거

○ 아동법 (Children Act 1989) 의 도입

－ 중대한 상해 (Significant Harm)가 기준이 되어 아동이 상해의 위험 또는 

가능성으로부터 법적인 개입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법을 도입

○ 아동법 (Children Act 2004) 의 개정

－ 2000년 한 소녀 Victoria Climbie 가 자신의 이모와 동거남에 의해 심한 

학대를 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됨

－ 아동‧청소년 복지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의 시초가 되었으며, 당시 노동당 

정부가 이를 정책 의제로 받아들여 “Every Child Matters” 라는 녹서 발간 

후, 2004년 아동법 (The Children’s Act 2004) 개정으로 이어짐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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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대상 및 범위

－ 2011년, 아동보호 시스템으로 Refer 된 사례는 615,000건 (약 50명

/1,000명당), 아동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42,700명

－ 2012년 기준,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Looked-after children) 67,050

명, 이 중 75%은 수양 시설에 거주

    ※ 보호받고 있는 아동(Looked after children):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2011년 기준, 3,213 신규 돌봄 신청, 3,450명의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입양됨

－

○  요보호아동 대상 및 분류

－ 2011년 기준, 방임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 통계의 43.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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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사례의 학대유형 분포(1999~2010)

－ 아동 천명 당 아동학대 신고‧접수율 

⧠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

○  아동학대 신고‧접수 담당 조직 및 인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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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지역 정부의 사회서비스 흐름도

※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담당업무 조직도 

출처: 1)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March 2013

        2) Scottish Government Website (http://www.scotland.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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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사정 (Screening and Assessment)

－ 아동법 1989에 근거한 아동의 사정 역할 분담

목표
사정 (Assessment) 은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가, 어느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한가 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역 정부의 결정을 돕기 위해 수행함

사회복지
사의 역
할

지역정부에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 사정의 책임을 맡아 지역에서 합의된 프로토콜과 아동의 필
요에 따라 사정을 수행
신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아동과 정기적 접촟ㄱ
아동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과 가족 구성원과 인터뷰를 실시
사정의 모든 과정, 결정사항 및 향후계획을 기록하고, 조치사항 및 아동의 상황을 (요보호아동 
여부 및 아동지원계획) 아동과 관련된 가족 및 모든 파트너 기관에 수기로 전달

경찰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타기관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돕는 역할을 함
범죄발생 시, 지역정부가 경찰에게 공지해야 함

모든 관
련 전문
가

사정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아동과 가족에 추가 정보를 제공
아동과 가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합의하고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역정부
에 알림

－ 위기아동 사정의 기본 틀(Assessment Framework: 성공적인 사정요소)

Ÿ 아동 성장에 필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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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부모와 보호자의 역량

Ÿ 가정/환경적 상황

※ 아동법 1989에 근거한 아동의 사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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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사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고 건수 (1999~2010)

－ Figure 6에 의하면, 2002~2010년 사이 영국에서 Screen out 된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2002년 54%에서 2010년 35%)

－ 영국의 경우, 중대한 상해 (significant harm) 의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보

수적인 threshold 로 screen in을 더 많이 하는 편

－ 최초조사에서 아동이 폭행과 상해를 입은 아동이 아니어도 장애아동과 특

수아동을 포함한“요보호아동” 인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

○ 보호조치 결정 

－ 영국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학대가 입증된 사례를

“Substantiated Case”로 분류하여 아동보호조치를 받도록 결정

－ 정부에서 정의내린 학대의 정의 및 적정선을 넘을 경우, 아동이 계속해서 

학대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를 지칭

－ 영국에서 아동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의 수는 1999년~2005까지 매년 1.2%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증가하는 추세

－ 1999년 이후 학대 입증 사례 건수(199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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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아동보호서비스의 분류 (2010년)

⧠ 영국 정부의 역할 분담 및 책임성

소관 부처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안전이사회
(Local Safeguarding 
Children’s Board)

지역정부
(Local Authority)

아동서비스과
(Department of 

Children’s 
Services)

주요기능 아동보호 총괄
아동보호 관련 주요활
동 조율 및 단체간 협
력체계 구축

지역단위에서 아동보
호서비스 계획 및 제공

아동서비스 전달

세부사업

지역정부에 법적/
비법적 제도 및 지
침 제공 

연간 지역아동보호 경
과보고 발간 및 배포

지역 단위에서의 실무
자를 위한 지침 제공

아동 대상 교육, 사
회 서비스 총괄

⧠  영국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한계 : 정책실패의 원인

※ 2003년 녹서는 과거 정책 실패로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원인을 다

음과 같이 제시:

○  기관들 간의 조율과 연계 부족 

○ 정보공유의 부족

○ 책임의식의 결여

○ 일선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부족 및 효과적인 관리, 훈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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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 아동보호체계의 개편논의 및 운영의 기본원칙

A. 3개 주요 원칙(key principles)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1997 
B. 12개 철학적 원칙(philosophical tenet)
    A Coordinate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Neglect: the Foundation for Practice

  A. 아동보호서비스의 3개 주요 원칙

○ 안전(Safety)

－ 모든 아동은 학대‧방임의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

가 아동안전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 CPS의 개입의무

○ 영구성(Permanency)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배치의 연속성과 연결성이 중요하며, 가

족과 가정이라고 일컫을 영구적 장소가 필요

○  아동 및 가족의 복지(Child and Family well-being)

－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및 사회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 지원 

  B. 아동보호서비스의 12개 철학적 원칙

○ 예방적 프로그램은 가정강화 및 아동학대위험 감소에 필요

○ 아동학대의 책임은 지역사회에 있음

○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

○ 부모책임 다 못할 경우, CPS 개입의무

○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부모는 자녀 양육가능

○ 서비스 이해관계자의 참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족중심적 서비스 필요  ○ 가족의 다양성 존중

○ 아동 배치의 영구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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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체계 법적 근거

○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

－ 아동 학대 예방, 사정, 조사 및 조치결정 등에 대한 법적 개입 및 보호조치 

가능토록 연방법 구축

○ 아동 및 가족안전유지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2003)

－ 지역연계 기반의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지원 중심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치

료법 개정

○  입양 및 가족안전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1997)

－ 학대피해아동 대상 아동배치의 영구성 강화를 위한 입양 촉진 조치

⧠ 주요 정책대상 및 범위

○ 미국 전체 아동은 74,548,215명

○ 예방적 서비스(가족지원 등) 지원 아동은 3,072,615명[전체 4% 수준]

○ 아동보호서비스에 의뢰되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어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770,375명(전체 1% 수준)

○ 원가정 분리 조치된 아동은 123,507명(전체 0.1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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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

○ 서비스 전달은 주‧카운티정부 아동보호서비스부 전담 공무원* 담당

－ 신고접수, 조사 및 사정(assessment), 보호조치결정 및 서비스제공 등

－ 전문서비스(전문상담, 치료 및 보호 등)의 경우, 민간기관 연계

      * 45개 주 32,469명의 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담당(’12년)

     ** 서비스 연계로 인한 공공-민간의 업무분담 수준은 주‧카운티 별로 상이

○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정책은 보건후생서비스부1) 아동가족관실2) 산하 

아동국3)(정책총괄) - 주‧카운티정부 아동가족서비스부서4) 산하 아동보호서

비스부5)에서 수행

    주: 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3)Children’s Bureau, 4)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Services, 5) Child Protective 
Services Division

○ 주‧카운티정부 아동보호서비스부서 신고(Referral) 사례는 정부 아동학대 기

준에 의거 접수(Screened-in)되거나 탈락(Screened-out)됨

－ 아동학대 및 방임의 정의(definition)에서 벗어나거나, 충분한 정보가 부재

할 경우 탈락

○ 접수자는 신고건의 긴급성을 파악, 위기 시 긴급대응

○  2008년~2012년 사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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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2012년 사이 아동학대 건수는 감소추세(41,690건 감소)

－ 그러나, 성학대(sexual abuse)의 비율은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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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위험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학대‘입증 사

례(substantiated case)’로 판정하는데 필요한 증거 수집 

－ 위급한 사례의 경우 신고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대응 규정

－ 주‧카운티정부 아동보호서비스부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경

찰 등 사법기관의 동행 및 협조, 의료전문가, 정신상담사, 교사 및 보육서비

스 제공자, 입양‧보육‧아동복지시설 관련자의 협력 규정

○ 아동‧가족의 욕구 사정(assessment)을 통하여 아동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강점중심 사정(strength-based assessment), 문화적 다양성 반영 및 가족

이 참여하는 욕구사정 실시

○ 사정 결과를 반영한 보호조치: 아동 배치의 영구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

여 원가정 복귀 계획 및 원가정 분리 계획을 동시에 마련

－ 아동보호서비스 담당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전문가 및 가족과 

사적 지원체계는 협력하여 아동보호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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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아동학대 사례(686,000건) 중 146,083건이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232,517건에 대해서는 원가정 보호조치(가정 내 서비스 제공)

⧠ 미국 정부의 역할 분담 및 책임성

소관 부처
연방정부

보건후생서비스부
아동가족관실

주정부 아동보호서비스 
부서

카운티 정부
아동보호서비스부서

주요기능
연방차원 아동가족정책 
총괄·조정

주정부 차원 아동보호정
책 총괄·조정

아동보호서비스 전달

세부사업

아동 청소년 및 가족 대
상 60여개 연방정부 정책 
총괄 및 주정부 지침제공
/평가

주정부 차원의 아동보호
서비스 정책 총괄 및 카
운티정부 지침제공/평가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관
련 서비스 총괄 제공

⧠ 미국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한계 : 정책실패의 원인

○ 아동 배치의 영구성 부족 : 원가정 분리 후 위탁가정에서 표류하는 아동이 늘

어남에 따라 원가정복귀, 입양 등 추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1980) 제정, 영구배치를 위한 timeline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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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hild Protection System 미국 Child Protection System

기본 
원칙 
및 

목표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핵심 가치/목표:
아동중심의 시스템
원가정 보호 및 아동 참여
조기개입
아동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시스템
가장 최근의 이론과 연구결과에 근거
Risk Management (아동보호에 있어 불확실성 
및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 조사결
과의 재검토 및 검열)
국내 및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미국 아동보호체계의 핵심 가치:
안전하고 영구적인 원가정 보호 및 지원
CPS지원을 받는 가정의 다양성 존중: 가정의 
구조, 문화, 종교, 경제사정, 가치관, 생활습관
아동 안전, 영구성, 가정의 복지의 성과에 대
한 CPS의 책임성
가정과 아동의 참여
아동이 위협을 받을 시 CPS가 개입할 의무
임시보호의 경우, 영구적인 보호체계로 연계

대상 
및 

범위
선정

-2011년, 영국에서 아동보호 시스템으로 refer 
된 case 는 615,000 건, 요보호아동은 382,400
명 (346.2명/10,000명당), 아동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42,700명
-2012년 기준, Looked-after children 67,050
명, 이 중 75%은 보호시설에 거주
-2011년 기준, 3,213 신규 돌봄 신청, 3,450명
의 looked-after children 이 입양됨

- 2012년, CPS는 6.3million 아동을 포함한 
3.4million referral case를 받음
- 2012년, 46개의 주에서 62%의 case (2.1 
million) 가 “screen in” 되었으며, 38%가 
“screen out” 됨
- 2012년, 약 1,640명의 아동이 학대와 방임
으로 사망하였음 (2.2명/100,000명당); 이 중 
70.3%가 3살 미만; 80%의 아동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부모임
- 아동 학대 고위험의 아동의 경우 Risk 
Factor 
 *아동의 unique count of child victims 
에 따라: 지적 장애, 정서불안, 시각/청각 장
애, 학습장애, 신체장애, 행동장애
 *가정 환경의 위험요소에 따라: 알코올중독 
보호자/부모, 가정폭력 가정, 마약중독 보호자
/부모
**【참고2】2012년 신고 flow chart 

인력 
구조

및

전
문
성

영국 정부의 역할 분담 및 책임성:
-영국 정부에서 아동보호의 책임을 가지는 부서
는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이고 이
를 통해 지역 정부로 법적/비법적 지침이 하달
-지역의 아동 안전이사회 (Local Safeguarding 
Children’s Board)를 통해 아동보호를 하는 단
체들을 조율하는 역할 수행
-지방정부의 아동과에서 아동보호 서비스를 계획
하고 수행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Director of Children’s Service (DCS) 가 모
든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진다

미국정부의 역할 부담 및 책임성
  1) 책임소지 및 조직도
- Child Protection Service (CPS)는 주정
부 기관으로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책임소지
- 중앙에서 아동보호 관련 업무는 US Depart 
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아
래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아동/가족 행정청)에서 담당 
- CPS는 주 안에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Services (아동/가족 서비스
과)에서 담당; Operations에서 수행을 관리
하고 전체 Division of Child Protection 은 

<부표 1> 영국과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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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hild Protection System 미국 Child Protection System

  ※ Every Child Matters 개선방안
아동전담 인력의 매력도 상승 -> rewards, 
incentives 제도 도입
High profile 인력채용 캠페인 (targeted 
recruiting, general ad)
업무로드 조사실시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파악하
여 줄이고 아동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
록 조정)
사회복지계열 전문 자격 개발 (국가에서 3년 사회
복지 학위를 도입 혹은 자격증 시험/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직업의 다양화 
수직적 보단 수평적 조직구조로 개선
아동과 가족과 직접 교류하는 인력의 최소한의 핵
심 훈련 과정 및 역할에 따른 심층 훈련 (주치의, 
경찰), 리더십 훈련
 ※ 먼로리뷰 제안사항:
사회복지개정이사회의 중앙 역량체계가 아동과 
가족복지 업무에 필요한 역량, 훈련과정, 직장경
력, 성과평가 등을 포함할 것
인력 채용 담당 및 관련 정부부처가 사회복지 학
생들이 아동보호업무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지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업무 지원
실무에 강한 전문가 양성, 관계중심으로 접근. 내
적 역량강화 (전문성 확보, 관련 연구결과 적용, 
분야별 커리어 개발 및 다양화) 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해야 함; 사회복지사들이 연구결과
를 실무에 접목하여 결정

Deputy Chief of Staff 가 총괄

  2) CPS내부 인력 구조
- 대부분, screening (검열)과 현장 조사/대
응을 분리하여 다른 인력이 관리함; 작은 조직 
및 지방에 배치된 인력은 1명이 이 모든 과업
을 담당
- 2012년, 총 45개 주에서 32,469명의 인력
이 아동보호업무 담당
**【참고5】미국 CPS 인력 현황

조기 
개입, 
예방, 
및 

모니
터링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 지역 정부가 지역에 있
는 아동 리스트 및 수혜 프로그램 및 관련 인력 
관리
공통된 조사 체계 개발: 정부가 중복 서비스를 방
지하기 위해 공통된 조사 체계 개발
LEAD 전문가 선정: 아동이 1개 이상의 전문적 
기관에 연결되어 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lead 선정
Inspection system: 기관들의 연계 정도를 평가
하여 관리함으로 예방차원의 접근

예방 서비스 -> 총 3.2million 아동이 예방 
서비스를 받고 있음 (2012)
- 연방 또는 주정부 지원을 받아 CPS시스템 
개선에 투자 (팀을 꾸려 현장조사를 갈 수 있
도록 함, 안전/위험도 조사 프로토콜 개선, 인
력 역량강화 훈련)
- 주정부에서 지역사회에 예방 프로그램/활동
을 지원 (부모 교육, 가정방문, 보육, 취업보
조, 주거보조, 정보제공)
- 원가정 지원 예방 프로그램 지원



부록 189

영국 Child Protection System 미국 Child Protection System

- 보육, 아동보호, 정보/referral, 카운슬링, 
입양지원 
대응 이후 추가지원 서비스 -> 1million 이상
의 아동 수혜 
- 현장조사 시작 전부터 CPS서비스 가능

신고
/보
고 

통로 
및 

체계

일반인/시민이 학대 사례를 보고시:
-지역 정부의 아동보호팀 (전화 신고)
-긴급시에는 경찰
-NSPCC Helpline (긴급 연락전화)

아동과 잦은 접촉이 있는 직무종사자: 
-각 기관마다 아동보호전문인력 임명
-학교마다 아동보호 전담교사를 임명, go-to 
person 으로 활용
-보건기관의 경우 간호사 혹은 의사 중 아동보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지정

신고/보고체계:
Referral/신고 경찰/Helpline 으로 입수
지역정부의 아동보호 전담부서로 연계
24시간 이내에 행동 조치: 학대 건수, 위험군, 또
는 불충분한 근거인지 판단
10일 이내에 초기 조사 실시 

신고자 %
아동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는 직
업종사자: 교사, 경찰, 변호사, 사
회복지사 등

58.7

이웃, 친구, 친척 18.0
분류되지 않은 그룹(비공개) 23.3

-2012년 신고 통로

- 신고 후 “Screening”(검열) 과정에서 
Screen out” 되는 case:
1) 주의 학대/방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2) 불충분한 근거
3) 타 기관에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
4) 18세 이상

연계
부서

1. 정부는 중앙과 지역 정부에 아동보호전담 직원
을 배치하여 각 단체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
-정부에 아동서비스 전담 “Director of 
Children’s Service”를 임명
-아동합동조합 (Trust)을 통해 아동 관련된 서비
스를 모두 통합 관리 
-정부 지원 아동프로그램 (neighbourhood 
renewal, connexion, sure start, children’s 
fund)을 모두 Children’s groups 아래 통합 관
리 
-정부 부서 또한 아동 서비스과를 통합하여 관리
2. 정보 수집 및 통합 관리/공유:
-지역에서 information hub (전자 system) 을 
통해 아동의 신상 통합 관리 (개인 정보, 교육, 주
치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여부)-관련 파트너
들 모두 접근가능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모든 아동을 관리할 수 있
는 NHS number 또는 국민건강보험 number를 
활용해볼 수 있음
**【참고4】Information Hub

정부지원 연계 프로그램
1. 영유아, 모자 가정방문 프로그램
2. 지역기반 아동학대 예방 Grant 보조금지원 
프로그램
3. 아동과 훈련 및 기술지원 네트워크 (주, 지
역, 부족 아동 복지기관 및 가정/청소년 법원
의 훈련, 기술 지원, 연구, 컨설팅 지원) -> 아
동의 영구적 안전과 복지를 지원
4. 국가 학대/방임 데이터/통계실
5. The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Center on Differential Response in 
Child Protective Service -> CPS의 연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성과 평가를 담당
함;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대응책 연구, 성공 
사례 공유


